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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는 국토를 이용, 개발 그리고 보전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
율성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건강성, 미래지향성을 요구한다. 인간활동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와 같은 행위는 자연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환경친화적 국토공간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재와 같은 
계획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체계가 연계될 때에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국토환경정책에 녹
아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과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토지의 경
제적 가치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고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반면에 그 동안의 국토난개발이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
조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하여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이 토지의 생태적 관점만
을 중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과 환경을 함께 보려는 균형된 사고
가 필요하다. 개발도 환경보전의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개발을 통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구성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자연환경의 변화이므
로 개발행위가 자연과 동화되는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이 자연생태계의 원활
한 흐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 토지와 환경은 분리할 수 없
다. 토지자원을 인간의 편익을 위하여 개발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환경보전행
위와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관리정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
ⅱ하는 사고체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판단의 기본이 되는 국토계획과 환
경계획을 연계 나아가서 통합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국토계획
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토지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공간관리의 필수
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태계 단절에 대한 사전대비 및 저감대책을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고 또한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
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공동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각 연구기관에 축적된 연구기법과 경험을 조율
해 가면서 나름대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
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사례, 환경계획의 공간화방안, 비오톱지도 작성, 경관생태
계획,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 등은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 연구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일부에서 논의되던 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된 창의
적인 주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이와 관련된 연
구의 촉매역할을 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토대를 이루는데 일조하기를 기대
한다. 끝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
관간 협심하여 연구를 마무리한 공동연구진과 연구자문을 해 주신 원내․외 전
문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2년 12월
원장 이 규 방
ⅲ용어해설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이 상충될 때, 계획
내용을 조정하고 훼손된 경관과 환경에 대한 기준 등을 담은 규정. 이 규정은  두 계획체
계의 연계수단의 하나로서 제안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발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비오
톱 유형별 가치평가, 투입되는 개발로 인하여 예견되는 토지피복 및 비오톱 유형의 변화 
및 영향정도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기 위한 원칙적 지침을 포함하
고 있다. 독일의 자연침해규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정책지침, 프
랑스의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과 같이 공간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경관생태계획      경관생태계획은 환경계획의 하나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대응하는 계
획으로 새로 제안한 계획. 이 연구에서는 환경계획체계의 “계획”이자 동시에 도시관리계
획의 환경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도구”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자연
순환체계 및 복원, 생물서식처 보호 및 관리, 경관보호 및 관리, 휴양 및 녹지이용 등을 
다룬다.
계획체계연계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 시기, 과정, 주체 등 계획들의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서 계획단계별 정합성을 비롯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수립주
체, 계획수립시기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계수단으로서 비오톱지도, 
경관생태계획 그리고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
ⅳ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 이 연구에서는 ‘공간계
획’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환경계획과 상호보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녹지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응한 환경계획의 최하위단계. 이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비오톱지도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 경계로서 작성된 지도를 일컫는다. 환경
지도의 하나로서 비오톱 유형구분, 평가, 등급화 등에 대한 도면이다. 비오톱이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생물의 서식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환경속성을 
가진다. 비오톱지도는 이러한 비오톱의 공간적 경계를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환경계획
의 수립에 중요한 공간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과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에 따
라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입지나 개
발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호교차원칙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지침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또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계획단계별 연관성에 대한 원칙이다.
상호보완원칙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전제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 원칙. 계획단계에 따라 그리고 계획의 성격에 따라 계획수립의 우선성은 있을 수 
있으나 계획내용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작성되며 일정한 지역의 자연경
관 및 생물상의 희귀성, 고유성, 풍부성 및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자체환경성검토      도시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성검토로서 계획수립지침에 명
시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환경성 검증은 주로 자료의 보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ⅴ토지적성평가      국토계획법에 의거 관리지역을 개발 및 보번의 목적으로 세분화하
기 위해 필지단위로 토지적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의 한 부분으로서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하여 적정한 보전 
및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계층화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환경성평가      토지의 생태적 건강성․환경정의․어메니티(amenity)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기법. 보전
이 요구되는 토지의 환경적 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거나 인근 개발입지로 인한 특정 토지
의 환경적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일부에서는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의 한 과
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 법적 근거는 없다..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
군․구환경보전계획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을 포괄하는 용
어.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공간계획에 의하여 야기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다루는 계획을 
의미한다. 즉,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국토환경보전 부문과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일부
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독일의 자연보호법에 의한 경관관련계획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의 계획공간단위에 맞추어 국토환경보전계획(국토단위), 도환
경보전계획(도단위), 경관생태기본계획 및 경관생태계획(시․군 단위, 광역도시 포함) 그
리고 녹지계획(일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환경보전부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의 국토계획에 포함
된 부문계획으로서 환경보전 및 경관보호와 관련된 계획을 의미. 환경보전계획이나 공
원녹지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환경성검토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칭하는 용어.
환경지도      토양, 식생, 기후, 수질, 대기, 소음, 동식물서식처 등에 대한 실태를 계획
에 활용화기 위해 나타낸 도면을 통칭한 용어. 주로 환경계획수립에 사용되지만 토지이
용계획에도 필요한 기초정보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
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이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ⅵ요   약
국토의 개발과 환경보전은 모두 토지를 점유하는 인간의 활동을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함께 인정하는 균형적 국토관리
가 요구된다. 국토의 개발에 관한 계획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인 환
경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
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가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
분히 하지 못한 채 국토개발에 전념해왔다. 이는 불가피하게 환경의 질 악화로 
이어져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토난개발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모두 환경정
책과 분리된 국토정책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최근에는 
환경보전의 새로운 도구로서 등장하고 있는 환경계획과 기존의 국토계획을 연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
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현행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
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이 연구는 우리 
제도와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두 계획의 연계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획체계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고, 경관생
ⅶ태계획을 비롯한 환경계획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계획과의 연계를 시도해야 한다
는 결론이다.
제2장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두 계
획체계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국토계획 체계는 공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각종 
국토계획의 환경부문계획은 환경문제를 형식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토지이용계
획 등 다른 부문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계획 역시 
공간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환
경계획은 수질 · 대기 · 폐기물 · 자연환경 등 부문계획을 통해 환경문제를 오염
매체별로 각기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고, 공간적 개념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
정함으로써,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환경계획의 수립범위를 지자체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 역시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
다. 새로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기초정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다가 환경계획체계도 국토계획과 연계할 수단이나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두 계획체계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시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에서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을 연계하기 위해 일찍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였다. 독일은 이른바 공간계
획에 대응되는 ‘경관생태계획’ 체계를 개발하고, 공간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침해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계획체계가 가장 비슷
한 일본은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충분히 연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네덜란
ⅷ드는 독일처럼 환경계획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두 계획 체계의 연계를 강
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신 몇몇 시범지역에서 두 계획체계
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환경계획체
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환경정책을 공간계획에 내재화함으로
써 환경친화적인 공간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개발계획지침’을 가지
고 있어서 공간개발계획이 환경부에 의해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다.
제4장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에 관한 전제를 다루었다. 계획
체계 연계를 위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
사․분석하였다. 두 계획 체계의 연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위하
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 1은 두 계획체계의 공식적인 연계 없이 환경
정책을 국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대안 2는 국토계획을 행정위계상 같은 수
준에 있는 환경계획과 공식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안 3은 국토계
획과 환경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
한 결과 대안 2가 가장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법이고, 대안 1은 기존 계획체
계가 연계된 계획체계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
다. 대안 3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안이지만 현 제도와 
인식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토대로 환경계획체계를 제시하였다.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강화와 환경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
하였다.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형식적인 사항으로서 계획단계, 계획수립주
체, 계획의 우선성, 계획내용, 계획수립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 계획내용의 연
계도 중요하지만 기초자료의 조사 및 평가 등 계획수립과정의 연계 중요하다. 또
한 계획내용의 연계를 위해서는 계획을 상호 “협의”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계획체계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강제할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ⅸ이를 위해 우리는 관련법에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
다. 이 규정은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공간 개발이 유발하는 자연환경 훼손
에 대해 회피, 조정, 보상 등의 조치를 두도록 한다. 그리고  획체계의 원활한 연
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비오톱지도를 제시하였다. 비오톱지도는 일종의 
환경지도로서 동․식물상, 기상, 지형․지질, 수질․수문 등의 생태정보를 포함
한다. 비오톱지도는 계획대상지의 다양한 생태적 상태를 나타내고, 생태적 가치
와 개발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서 이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오
톱과 경관생태계획 개념을 살펴보고 이 개념이 실제 적용된 판교 택지개발예정
지구 개발계획을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다. 
제6장에서는  두 계획체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
안하였다. 먼저 우리는 국토계획체계가 환경계획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 수준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
다. 다음으로 두 계획의 주체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환경성평가는 두 계획체계가 제대로 연계되었는지 검토하는 
검증체제로서 전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
명할 수 있다. 하나는 환경계획체계를 정립하여 행정·조직상으로 두 계획체계를 
점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
도록 규제하고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위해 비오톱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
안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계획체계의 계획주체들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협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에 관한 연구를 촉발하는 시초로서 
공감대를 넓힌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연계과정에 관한 상세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은 후속연구의 몫이라 생
각된다. 예를 들면, 환경계획에 대한 연구범위를 자연환경에 관련된 계획으로 한
ⅹ정하여 경관생태계획만을 살펴보고 있으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된 환경 
분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러 수준의 경관생태계획의 세부 내용과 
여러 축적의 비오톱지도 작성요령 등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에 관한 윤곽을 잡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적 의지와 생태지향적 인식에 의하여 국토를 바라보는 사고체계가 필
요하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을 실질적으
로 고려하게 되어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향정도
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두 계획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국토관
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의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 국토계획, 공간계획, 환경계획, 계획체계연계, 환경지도, 비오톱지도, 경관
생태계획,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 협의, 기존계획평가, 계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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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서론
1. 문제제기
1993년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핵심은 용도지역으로서 준농림지역을 도입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준농림지역의 지정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감
안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언제라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동안 국토난개발을 불러 온 것은 바로 준농림지역이라는 애매
한 그러나 “개발”에 마냥 노출된 용도를 지정한 것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각종 개발계획에서 환경고려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계획에 의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개발도 사전에 계획없이 시행되지 않는다. 비록 조악한 계획내용이라 할지
라도 계획상으로는 녹지도 많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발된 모습은 산허리가 잘리고 하천이 막혀 생활환경은 열악한 상태
를 보이곤 한다. 계획보고서상에 그리고 정책추진에서는 개발에서 야기되는 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자연자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동
일한 목적에서 수립된다.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 관련법에는 환경을 고려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계획 관련법에서는 환경을 고려
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도적으로는 국토환경통합정책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
리정책을 추진하려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도
록 하여야 한다. 
2  
연환경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수단은 제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로 경관이 파괴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동안 환경계획은 보
전가치가 있는 그리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계획”을 열심히 작성하
여 왔다. 그리고 오염된 수질과 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관련법의 기준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개발로 인하여 산이 없어지고 
숲이 사라지는 것을 환경계획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개발계획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훼손과 경관의 부조화는 누가 해결
하여야 하는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기간과 주어진 정보 그리고 계획
의 목적이 “개발”에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환경훼손을 고려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용이한 일이 아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보전가치
의 중요성을 가지고 업무의 영역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문
제는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자연의 중요성은 인간의 잣대에서 선택적으로 판단
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치가 있건 없건 자연은 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자연의 부분들이 생태적으로 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생물종도 살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환경보전을 다루는 환경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 과업이다. 두 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보
충하는 관계를 지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준농림지역의 지정과 잘못된 개발로 국토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
다는 인식에서 2002년에 국토계획 관련법에 대하여 대수술을 단행하였다. 2003
년부터는 새로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
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1)의 기본이념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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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이라
는 원칙 하에 전 국토를 계획화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의 유인수단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기본법이 최근(2002. 11. 8)에 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개발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토록 하는 국가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하여 관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각종 계획수립 시 예상되는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
하여는 기존의 제도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미흡하다. 개발행위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환경을 감안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
지만 개발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을 직접 다룰 수단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시행령과 계획작성지침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고 점검할 수 있는 내
용을 제시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내용이 환경보전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도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환경계획의 작성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계획
의 실체가 아직 없고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계획의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을 제도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삶의 질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볼 때, 개
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태계 단절에 대한 사전대비 및 저감대책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계획2)을 고려하도록 하는 장
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1) 여기에서 지칭하는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에 
명시하고 있는 공간개발계획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내용 가운데 “공간개발계획”의 용어도 국토계획
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국가환경보전계획 가운데 국토환경부문계획을 의미하며 주로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훼손 및 오염문제
를 다루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 등이 포함되며 특히 독일 자연보
호법에 의한 경관생태계획과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4  
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방안을 살펴보았다.
2. 연구목적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연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속가능한 공간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속가능한 공간관리는 환경고려를 전제로한 국
토이용 및 개발을 의미한다.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방안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방안의 하나가 바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연계하는 방향
을 설정하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해서는 환경의 모든 
분야를 다루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
경훼손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계획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것은 국토계획과 같
은 공간계획에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토지의 생태현황이 고려된 환경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목적과 환경계획의 내용적 범위 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토계획과 환
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의 체계구축 그리고 두 계획의 연계수단 등
을 강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3)은 향후과제로 정리하였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1)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3) 두 계획체계의 연계에 관한 연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어서 연계를 위하여 해결할 과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큰 방향과 연계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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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는 주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기존의 국토계획, 도종합계획, 시․군계획상 환경부분의 연계
성을 살피기 위해 관련 법제 및 기존 계획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환경계획의 한계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의 국
토계획 및 환경계획체계의 제도적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외국의 사례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환경을 중요시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계획을 고려하는 사례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독일의 경관생태계획과 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된 독일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경
험은 연구의 폭을 넓히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설문조사는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
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기에서 설문조사는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새로운 방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계획체계의 문제점, 연계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진이 생각하는 연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연구범위
(1) 관련제도 및 계획
본 연구에서 국토계획 및 관련제도의 범위4)는  국토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계획과 이와 연관된 제도로서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4) 지역계획으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특정지역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정비계획,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은 제외하였다. 단,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
발예정지구개발사업은 제외하지만 도시계획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연계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오톱지도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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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존 제도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환경계획 및 관련제도의 범위5)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6), 자연환
경보전기본계획과 이와 연관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
법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국토계획 체계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포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4단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실제 하나의 도시계획단계이지만 계획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편의상 2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
획의 한 부분이어서 하나의 단계이지만 계획체계의 연계에서는 구분하여 별도의 
환경계획단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환경계획체계는 일단 국토계
획 체계의 단계가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였다.
<그림 1-1> 관련계획 및 제도의 검토범위
국토 환경
관련계획
국토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계획, 특정지역계
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
사업계획, 기타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등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자연환
경보전기본계획 등 
관련제도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수도
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
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기타 대기․수
질․폐기물 관련법 등
 표시는 본 연구에서 주로 검토한 관련계획 및 제도 내용임
5) 그외 환경과 관련된 법으로는 배출규제 및 관리에 대한 것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한 관련법과 
상수원 관리와 관련된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은 제외하였다.
6) 새로 개정된(2002. 11. 8)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과 다루는 내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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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다루는 관련계획과 관련제도를 한정하
였지만,  실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과 연관된 
다른 계획도 연계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어떻게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다루어
야 하는가 그리고 두 계획체계는 어떠한 관계를 지녀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두 계획체계와 계획내용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개발에 따른 환경훼
손문제의 해결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은 생태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생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토계
획의 내용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국토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별 계획부문
은 가능한 환경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인 토지이용계
획수립 시 사용되는 환경지도7)를 모두 감안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비오
톱지도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연구기간, 연구진, 그리고 
축적된 기존연구 등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환경계획과의 연계에서 필요로 하는 
토양, 기후, 물, 대기 등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계획의 분야도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환경계획
이라 하면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 자연환경훼손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결되
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자연환경훼손부문을 다루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국토계획이라 하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와 관련된 경관계획, 환경보
전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즉,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태계 단절을 사전에 예방
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국토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관점으로 연구범위를 제한
7) 독일 베를린의 경우, 환경지도는 토양, 물, 대기, 기후, 비오톱, 토지이용, 교통 및 소음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며, 이 가운데 비오톱지도는 토지생태현황을 포함하여 주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보호할 대상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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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토계획상 환경관련 계획 환경계획
.......
본 연구의 주요 초점
토지
이용
교
통
경
관
환경
보전
공원
녹지
대
기
수
질
폐
기
물
자연
환경
훼손
.......
오
염
소음
진동
< 개발계획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에 초점 >
 → 자연환경훼손 및 생태계단절을 사전에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는 “국토계획” 작성 및 이를 지원하는 환경계획체계 구축
<그림 1-2> 연구의 주요 초점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계획수립단계, 집행, 관리단계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연계방안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국토계획 체계는 4단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국토종합계획, 도종
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과 일부 지구에서 
실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기준으로 환경계획체계와 연계를 검토하였다.
4.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및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토계획 및 제
도에서 환경보전 고려의 필요성, 환경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할 당면과제 등 두 계
획의 연계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고 있는 경우와 
연계하지 않는 경우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두 계획의 연계방
향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법, 연계수단,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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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등을 통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3> 연구흐름도
연
계
를 
위
한
과
제
도
출
문제의 제기
국토계획 및 관련제도의 
내용 및 한계
환경계획 및 관련제도의 
내용 및 한계
국토계획 및 제도에서 
환경보전 고려의 필요성
환경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할
당면과제
연
계
방
향
설
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의 
걸림돌 및 해결과제 도출
외국의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국토계획체계의 개선 환경계획체계의 구축 
연
계
방
안
제
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방안
계획체계구축 및 연계방식 환경계획의 공간화 및 연계수단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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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
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이 연구
를 토대로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계획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환경계획에서도 지금까지 보전에 대한 제한적 입장
에서 벗어나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과 경관파괴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듯이 사업위주의 서술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현행 환경계획
이 각종 계획내용을 도면에 표기하는 환경계획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
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계획체계가 구축되고 환경계획의 공간화에 필요한 새로
운 기초정보를 구성하는데 이 연구의 내용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토계
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목적이 생태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므로 토지생태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또한 두 계획의 연계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두 계획내용이 서로 상충
되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관및자연환경훼
손에대한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두 계획체계가 연계되면서 관련제도를 보
완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규정”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6. 선행 연구 검토
1)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계획체계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료 검토, 국토계획과 환경
계획의 연계방안을 취급한 자료,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을 고려하는 방법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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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취급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는 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주제로  
한 보고서들이다. 주요한 자료를 제시하면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방안 연구 (환
경부, 2000),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1), 국토환경보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부, 2002), 도시생태개념의 도시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서울특별시, 2002) 등
이다. 그 외에 참고한 관련자료는 경관생태계획. 경관생태학 (송인주, 2000)과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최영국, 2002) 등이다.
2)선행 연구의 초점 및 한계
선행 연구의 검토결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는 아직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친환경적인 국토계획
을 추진하기 위해 두 계획체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연구가 없었던 배경을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우선 국토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두 계획체계가 연계될 경우 국
토계획체계가 모든 국토관리에 대한 계획에 우선한다는 명분을 잃을까 하는 두
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환경계획다운 환경
계획이 없어 두 계획체계의 연계에 필요한 다른 한쪽의 실체가 없었고 환경정책 
전문가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은 개발계획수립 담당자의 몫으로 여기어 왔고 또한 환경정책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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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한계를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
인 계획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려면 보고서 내용상의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계획작성에 참여하였던 전문가의 수립당시의 접근방법 등
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 환경계획의 내용 및 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보면 대개의 경우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업위주 및 목표치 중심의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
전법에서 다루고 있었던 보호할 대상, 생물종 다양성, 멸종위기종 보호 등의 관
점에서 환경계획8)을 다루고 있어 실제 국토계획과 연관된 관점에서 검토한 보고
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환경부에서 국토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기
초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보전계획의 부
문으로서 국토환경부문에 대한 수립지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외국 제도 및 계획체계에 대한 분석은 외국의 계획체계 및 관련제도에 대하여 
기존 논문 및 보고서가 여러 개 있으나 피상적인 계획체계 소개에 머물고 있어 
각종 공간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외국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을 소개
한 연구는 있지만 왜 두 계획이 연계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배경이나 연계한 이후 
어떠한 효과 또는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비오톱지도의 작성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와 성남시 등 몇 개 도시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독일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검토해 보면, 비오톱지도를 어떻게 작성하였다거나 작업 결과 어떻게 비오톱지
도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환경계획에서 어떻
게 활용하였는지 또는 공간계획에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의 사례를 심도 있게 
8) 환경정책을 정리한 정책보고서 형태이므로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환경계획이라고 언급하기는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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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왜 환경계획에서 비오톱지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실제 계
획수립에 적용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위해 제도
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한 자료는 미흡한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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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분석 : 문제점 및 필요성
1. 국토계획체계 분석
1) 국토계획 관련제도
1960년이래 우리나라의 국토관리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국
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주도개발특별법과 같이 일정 지역개발에 대한 제도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등과 같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30여 개의 개발 관련법에 의해 각종 개
발이 추진되어 왔다(<그림 2-1> 참조).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욕구 증대 그리고 최근 대두된  국토난개발에 대한 근본적
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토이용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은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그동안 열심히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자연환경의 훼손은 계속되어 
왔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에는 환경을 고려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개발에 의한 자
연환경훼손은 사라질 것인가. 환경계획은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는가. 두 계획의 연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현 
제도하에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는 가능한가 등에 대하여 진단한다. 
16  
자료 : 최영국. 2001.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
방향」. 새국토연구협의회 공개 토론회 자료집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
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발전계획
시․군건설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오지개발계획
∙도서개발계획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개별법에 의한 단지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관련법>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택촉법
∙주촉법
∙산입법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관련법> <국토이용계획>
<그림 2-1> 기존 국토이용계획 체계 및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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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을 통폐합 및 추가하여 수립되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근
본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국토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토계획 관련 제도와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 제도로 구분하
여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 기존 국토계획 관련제도
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1963년 10월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국토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이 수립되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고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국토개발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
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형식적으로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으로 이어지
는 공간적 위계를 갖는 계획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전국계획에서 다루도록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물 기타 천연자원1)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재해 방재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구조에 관한 사항,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
한 사항2) 등이다. 대부분 공간개발에 대한 것이며 환경보전에 대한 사항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개발 및 이용 그
리고  보전에 대한  최상위법이지만 실제 다루는 것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사항
1) 천연자원이라 함은 석탄․수력․조력 등의 동력자원, 지하자원, 임산자원, 수산 및 해양자원을 말한
다.
2)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용 공공시설에는 교통운수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치수 및 용수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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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겠다. 그것은 이 법이 개발 우선이라는 제정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부분적으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항은 있지만 보전
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각종 개발과 연관된 자연환경훼
손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60년대에 들어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로의 집중에 따라 토
지이용의 혼란, 지가의 앙등, 거래질서의 문란 등이 야기됨에 따라, 협소한 국토
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인 이용도를 높이고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72년에  제정되어 토지이용의 기본법
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 법은 국토이용에 있어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토건설종
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은 전국토의 공간을 당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5개의 용도
지역3)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의 효
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의무의 부과를 내용으로 한다. 국토이용계획은 전국 
단위계획이지만 실제 국토이용과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국토
를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지정하는 계획이다. 각 용도지역별 개발행
위, 규모, 용적률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하여 관리되
고 있어 개별법에 의한 부분적 계획수립으로 개발이 추진되어 개발과 환경보전
3)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의 10개 용도지역유형이 5개 유형으로 단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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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은 용도를 구분하고 용도마다 이용, 개발 및 보전의 수준
을 정함으로서 토지의 개발,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훼손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 구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용도지
역구분에 의하여 개발대상지의 용적률을 통제함으로서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를 관리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본이념으로 한 국토이용계획법과 이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관리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
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1962년에 처음 제
정되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
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에서의 4개 용도지역의 구분은 개발편의와 
공급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할 수 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
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도입하고 용도지
역을 세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  
환경성검토를 지침으로 제시하여 전반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시기
본계획에서는 도시의 환경보전과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
역도시계획 단계에서는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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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계획에서는 생활환경 및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
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
립되는 일련의 도시계획들을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으나 실제 토
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을 어느 만큼 고려하는가에 대하여
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그것은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들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나 수단들이 매우 미흡하
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제도
①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건설종합계
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2002년 2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
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국토계획이 선언적 성격에 그치
지 않고 실천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국토관련 정보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국
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의 제시하는 내용 중에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국토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
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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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서의 성격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을 고려한 국토의 이용․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
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사
항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② 국토계획법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으로,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야기한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법을 새로 제정하면
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모든 토지에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원칙을 표방하게 되었다. 즉, 「선계획-후개발」원칙을 통
하여 국토의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2002년 2월 제정에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의 보
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루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4)으
로 명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은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5), 개발행위
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6), 개발밀도관리구역7), 용적
4) 국토계획법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의 2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더불어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이전의 법률과는 달리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 복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용도지구는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
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6)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도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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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건폐율 강화8)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 역시 계획중심의 체계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용도지
역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선 계획”이라 하여도 토지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고
려한 개발계획수립이 아니라면 기존계획에서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의 준농림지역의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에 대
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여 허용행위를 제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으로 “계획”은 수립되겠지만 「선계
획-후개발」체계가 요구하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계획”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도지역 구분이 변경되었지만 개발제한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도 기
존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새 법에서는 「선계획-후개발」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므
로 기존 용도지역제에 계획체계를 가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새 법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선계획 수립원칙이 자칫 선언적인 문구에 그칠 가능
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개
발대상지에 대한 부분적 계획은 수립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 제도의 한계
는 기존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하여 토지의 정
합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제한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환경문
제를 단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존제
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7)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
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
이다.
8) 특히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
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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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계획, 생산, 보전 등 3개 지역지
정이 토지의 생산성, 개발압력 등 경제적 효율성 위주로 추진된다면 지정부터 환
경고려가 미흡하게 되어 효과적인 개발과 보전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의 고려가 미흡한 토지적성평가제도9)에 의하여 구분
된 “개발 및 보전“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보전과 개발용도의 구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하는 기초자료항목이다. 우선 
사용하는 기초자료가 대개 토지의 물리적, 입지적 그리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특
성에 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현재의 개발상태, 관리상황 그리고 
기존 보전대상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자료이지 실제 토지의 생태적 가치와 특
성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사용하지만 이러
한 도면에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
를 평가하는 정보로는 미흡하다 하겠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토지적성평가는 
나름대로 환경보전성을 감안하고는 있지만, 토지생태의 측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간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준거 틀로는 부족하다 하겠다. 
2) 국토계획체계 검토
① 기존 국토계획체계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종합건
9)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지닌 물리적, 입지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서 물리적 특성은 경사도, 
표고, 토양적성등급, 재해발샹위험지역을 포함함. 입지적 특징으로서는 기개발지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보전지역과의 거리 등을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그리고 토지이용특성으
로는 도시용지비율, 인근 용도간 불부합성, 지가 변동률, 농업진흥지역비율 등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
은 다양한 요소를 중심으로 토지의 적정한 보전 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계층화하여 개발과 보전대
상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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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으로 분류하였으나, 동 
계획체계와 별도로 개별법10)에 의한 지역개발 및 정비계획, 분야별 계획들이 산
발적으로 운영되어 계획간 위계와 상호 조화가 상당히 미흡하였다. 
<그림 2-2> 기존 국토계획체계
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 백제문화권개발계획
 - 통일동산조성계획
 - 전주권개발계획
 - 제주도개발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
② 새로운 국토계획체계 
새로 제정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국토
계획의 틀 내에 통합하여 전 국토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적으
로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관련 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도
종합계획-시군계획」으로 일원화하였다. 
국토에 관한 계획을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계획간의 조화와 일
관성을 도모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국토계획 
체계내로 통합하여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10) 개별법에 의한 지역개발 또는 정비계획 및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개별법에 의한 지역개발 또는 정비계획 개별법에 의한 전국대상 수립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 토지이용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 해양개발기본법 : 해양개발계획
․ 산림정책기본법 : 산림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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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도시지역
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을 군단위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토전체
가 계획수립에 의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원체계이었던 계획체계가 국토계획법으
로 일원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 새로운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3) 국토계획의 주요내용11)검토
(1) 기존 국토계획상 
① 국토종합계획
1970년대이래 지금까지 수립된 4차례의 국토계획의 환경부문 내용은 대개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 제시의 성격을 띄고 있다. 환경관리 및 보전 분야를 
11) 여기서는 국토계획의 내용 중 환경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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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국토종합계획에서 보면 <표 2-1>과 같이 조금씩 달라진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2-1> 국토종합계획의 환경보전부문 주요내용
구분 자연환경 보전 관련사항
1차
(1972~1981)
 기본목표
- 국토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더불어 자연경관의 항구적 보
호보전
 국토보전부문
- 조림, 사방, 치수, 자연 및 문화재 보존(국립공원계획, 위
락공간개발, 관광자원개발)을 다루고 있음
- 산림지역 관리에서 상대임지의 적극 개간촉진을 언급하
고 있음
 평가
- 적극적 개발에 치중하고 추진전략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
획적 보전대책의 내용이 없음
2차
(1982~1991)
 기본목표 - 개발에 따른 국토환경의 오염과 자연훼손의 최소화 
 국토보전부문 - 환경오염방지(대기, 수질, 토양), 방재대책
 평가 -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위주의 게획수립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내용 없음
3차
(1992~2001)
 기본목표 - 국토환경의 보전 
 추진전략 - 환경부문 투자 확대 및 환경문제 부각에 대처
 국토보전부문
- 환경오염(수질, 폐기물, 대기, 소음, 토양, 해양), 자연생태
계 보전기능 강화, 종합적 녹색프랜 수립 추진
- 개발계획 및 정책과 환경보전대책의 연계성 강화
 평가
- 환경오염에 치중하였지만 자연생태계보전에 관심을 보임
-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지만 개발계획과 환경계
획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4차
(2002~2020)
 기본목표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실현 및 개발과 환경의 통합
 추진전략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국토개발 전반에 친환경적 관
리기법 도입, 산, 하천, 연안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국토보전부문
- 개발 및 보전지역의 지정
-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 국토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평가
 - 개발에 대한 자연환경훼손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 포함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내용을 반영함
자료 : 제 1, 2, 3, 4차 국토종합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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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국토종합계획은 자연을 자원으로서 활용하여 적극적 개발위주의 계획
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전계획은 없다. 제 2차 국토종합계획은 산업화에 
따른 대기,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 3차 국토종합계획부터 국
토계획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오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발계
획과 환경보전정책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수립된 제 4차 국토종합계
획의 경우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기본목표로 하면서 국토계획 모든 부문에 환경
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개발 및 이용 그리고 보전을 위한 계획이라 하지
만, “보전”에 대한 내용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현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환경부문은 계획목차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환경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
는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다루는 종합계획이고 또한 장기계획이어서 계획내용이 
서술적이고 선언적인 것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계획이 개발과 이용
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둔 관계로 환경보전부문은 특히 다른 부문과의 연결성이 
미약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 1996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제4차 국토종합계
획 환경보전부문에서 관련 내용을 고려하게 작성함으로서 지난 3차례의 국토계
획보다 환경보전을 강조하게 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이 회수를 거듭하면서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과 오염이 심화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환경보전부문에서 다루는 범위가 커지고 내용도 점차 구체성을 띄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부문이 비록 소극적이지만 다른 부문과도 상호 연관하려는 노력도 엿보
인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환경관련 내용을 보면,  앞 선 3차례의 계획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계획의 내용과의 연관
성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즉,  ‘계획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
략별 추진계획’까지 환경을 고려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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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계획내용이 환경보전 부문에서만 서술되어 있을 뿐 실제 다른 부문계획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에 보면 공간계획부분에서는 계획내용에 
따라 무려 22개의 축과 17개의 권역이 설정되고, 축과 권역에 대한 도면이 제시
되는 등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배분12)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분과 관
련된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축과 권역 등 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내용은 전혀 없으
며 관련 도면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구축의 지원’,  ‘∼ 업의 추진’ 등의 추상적인 구상과 막연한 내용만 제시
하고 있어 공간에 그려지는 환경계획의 내용13)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위 계획단계인 도계획과 시․군계획의 경우 국토계획의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
으나, 실제로 물리적, 공간적으로 개념을 공간화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계획내용
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20년의 국토지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모
두 개발지표14)만 제시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유일한 지표인 공원지표의 경우
도 인공적인 녹지조성 지표이므로, 개발지표에 더하여 광역녹지축의 복원이나 
도시내 생태계 서식처 비율 등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는 보전지표가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지표가 설정되면 도 및 시․군계획에서는 지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수립 시 바로 공간화된 하위지표를 작성하게 되어 공간적으로 환경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의 환경부문계획은 보전
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간화 계획이 필요하다. 
12)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2개축에 6개축, 권역은 10대 광역권과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국토간선도로망은 
남부 7개축과 동서 9개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예를 들어, 국토계획의 내용 중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과 복원’ 부문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공간적인 위치를 가져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축 어느 권역을 구축하여 어디를 복원하
겠다는 공간적 배분이 전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4) 지표를 보면 도시화율, 수도권 인구비중, 고속도로, 철도복선화율, GDP대비 물류비, 주택보급율, 1인
당 도시공원, 상수도보급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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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에서는 주로 개발사업과 공간단위별 토지이용을 통한 생산력 제고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또는 도시별 기능제고를 위한 개발계획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전 부문은 물리적 생활환경과 선언적 의미의 자연환경보
전만을 다루고 있다. 즉, 자연환경보전은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립공원이나 자
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을 위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에 의하여 훼손되는 산
림, 하천 등 자연환경훼손과 생태계 단절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있다. 
도종합계획의 환경보전부분은 대부분 수질, 대기오염 등을 감소하기 위한 대
책을 다루고 있을 뿐,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
한 것은 “개발 시 유의하여야 한다”든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등
의 피상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도종합계획의 환경부문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계획내용을 다루고 있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 내용의 연속성이나 구체
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도종합계획의 경우 부문별 계획에 있어 계획 상호간 
연관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환경보전부문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이나 교
통계획, 산업입지계획 등과 연관성을 갖고 계획이 수립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에 수립된 제3차 전라북도종합계획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환경적 토지이
용체계의 확립, 지역생태․환경보전 관리체제의 구축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체계의 도입에 내용을 보면 개념적인 수준에 머무
르고 있고 환경을 고려한 내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생태, 환경보
전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계획부문에 이러한 기본목표가 설
정되어야 함에도 교통, 문화관광산업 육성 부문에 있어 개발에 따라 야기될 자연
환경훼손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의 도종합계획은 “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이용, 보전에 대한 법정계획으
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공간계획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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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
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간의 적정한 성장관리 
및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을 통한 광역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
토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광역도시
계획이 국토 이용 및 개발, 보전에 대하여 전략계획의 위상을 갖고 있다.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서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살
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토지이용계획부문
에서는 계획수립 시 환경상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녹지축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부문에서는 대기질 및 수질 개선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경
관 및 미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가운데 환경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토지이용계획부문에서는 계획수립 시 환경상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녹
지축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부문에서는 대기질 및 수질 개
선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및 교
통계획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훼손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부문 가운데 녹지관리계획은 개발축과 교통축 등을 고
려하도록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토대를 제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적 내용이 공간구조상이나 부
문별 계획 등 각 단계별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
획 단계에서는 환경관련한 사항들이 도면화되지 않으면 실제 다른 부문계획의 
내용에서 환경성을 고려할 때 추상적이며 선언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
재 광역도시계획에서 강조하는 환경성 고려부문이 실제 계획에서 제시되려면 환
경보전부문이 공간계획과 같이 지역공간에 그려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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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한다.
④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계획수립의 목적은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
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작성지침15)에는 부문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계
획 전체의 통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검증할 수단이나 과정이 
없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고 실제 계획보고서16)의 내용을 보더라도 부문별 
계획간 연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보전부문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자연, 인공, 문화적 경관보전, 관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고서에서 이를 위한 계획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토지이용계획부
문의 경우 여건분석은 주로 개발가능여부(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
발불능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도시내 보전할 공간에 대한 검토가 
없을뿐더러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항목17)도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단계별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을 고려18)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을 실제 계획내용에 반영하는 
15)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수립지침(2000. 9)에 있어 친환경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사업 유형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하천, 공원, 수림대 등은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
하여 비오톱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셋째, 도시녹화(옥상녹화, 벽면녹화, 도시환경림조성)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하천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16) 원주시 도시기본계획(1998)은 원주시를 향후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계획을 
환경보전계획에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계획의 하나인 교통계획에서 이와 연관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및 자전거도로의 확충’, ‘대중교
통 체계 중심’, 또는 ‘저 에너지 교통체계구축 방안’ 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는 도로 확장 위주의 계획만 포함하고 있다.
17)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환경보전, 적정개발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이용을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밀도, 인구수용 범위 등 개별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용도로 지정하는 공간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18)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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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 즉,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위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 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상위계획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하위
계획의 각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것이 
내용적으로 구체화되려면 각 계획단계에 적합한 기초정보가 필요하지만 계획단
계별로 이용하는 기초정보의 항목과 깊이가 비슷한 실정이다.19)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환경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한계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토지이용
의 합리화를 위하여 생태적 수용범위 설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계
획내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토지
생태에 대한 현황정보가 없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계획체계상으로는 상위
계획과 연관하도록 하고 있고 각 계획내용에서도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강조하
지만 실제 각 계획단계별 내용을 보면 각 분야별 내용간 연결성은 별로 없다. 
한편, 부문별 계획의 하나인 토지이용계획은 환경보전, 적정개발을 통한 자연
친화적 토지이용을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밀도, 인구수용 범위 등 개별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용도로 지정하는 
공간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은 그러한 것을 분석할 만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개발위
주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녹지계획에서도 녹지체계를 언
급하지만 녹지에 대한 구조, 생태적 가치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 등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시된 계획내용을 보면 왜, 어떻게 
또는 무엇을 위하여 연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 
역시 기초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형상 개발하기 힘든 산림 등을 중심으로 녹
정비)계획은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여 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연
관성을 갖도록 하는 강제성은 취약한 상태이다.
19)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행하는 지표조사를 최근에 작성된 원주시, 문경시,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대
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문경시의 일부 기본적인 지형지세 자료 외에 이들 도시 모두 인구와 도시
경제 관련 지표들만 조사․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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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생태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는가 하는 것은 도시
의 양적 팽창 등 제반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계획가의 판단에 의존20)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계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 계획수립에 대한 경험, 계
획수립 주체의 계획수립목적 등이 계획내용 작성 시 환경보전을 얼마나 염두에 
두게 되는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들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의 양적 팽창 등 제반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개 개발을 목적으로 주변지
역의 토지이용을 변경 이용하고자 할 때이다.  따라서 부문별 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나 공공시설계획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에 대한 것보다는 주택, 
상수도 등과 같은 개발계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 도
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녹지계획부문이 환경보전 또는 도시환경
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의 당위성을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획에 포함된 규격화된 부문
별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내용적으로 빈약하다. 
⑤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존중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단기계획으
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다. 계획내용에 있어서 두 계획의 차이점은 도시계획단계에서는 법적 구속
력을 갖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도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
20) 평택도시기본계획(2002)의 경우, 계획의 초점이 신구도시 및 물류기지의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의 변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지 개발에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가지조성이나 물류기
지의 토지이용 시 예상되는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다루어야 하지만 보고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환경부문에서는 폐기물, 상하수도부문과 공원녹지부문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계획가의 
판단에 따라 비록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지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적 의식과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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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공간적으로 개발할 부분과 보전할 곳 그리고 개발정도 등을 제시하는 것
으로 미래의 도시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단계의 계획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용
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내용
이 토지의 생태적 특성 그리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내용들은 도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내 환경보전부문에서 개발에서 
야기될 환경훼손을 다루지 않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성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자체
적으로 환경성을 검토21)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사
항이 주로 지역지구의 세분화로 무질서한 토지이용의 방지를 위한 사항22)에 치
중되어 있어 종합적이며 공간적인 환경성검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가
기준에 있어 평가항목으로 에너지 및 기상, 토양 및 지형23), 물순환, 녹지, 동식
물, 폐기물, 소음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실제 각 항목별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계획수립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관
련 주요내용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계획부문에서 자연환경, 
생태계, 경관, 녹지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과 개발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내용은 계획에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초조사부문에 있어서 조사분석의 목적은 도시의 쾌적성 또는 정체성 등을 위
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조사된 사항이 용도지역지정에 
반영된다든지 토지이용계획수립에서 자연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데 활용하기에
21)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의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고려 현황 부문에서 설
명하고자 한다.
22) 예를 들면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의 경우 ‘전용’을 1, 2종으로 구분하여 용적률 상한의 범위을 
두고, 일반의 경우 3개종으로 구분하여 층고기준을 둔다든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건축기준을 강화
하고 있다.
23) 토양포장율로서 토양의 불투수면적, 유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축적된 
기초정보로서 불투수면적, 유수유출량의 지표를 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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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계획수립 시 취급되는 각종 조사내용이 상호 연관되도
록 분석되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계획대상지의 생태적 여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용도지역계획수립의 경우도 기본원칙으로서 도시기능의 효율성 및 생활환경
의 질적 향상 도모 그리고 도시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의 용도
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하여야 할 지역”을 도시계
획수립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과업수행기간의 제약과 보유하고 있는 기초정보로 
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로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생태, 경관, 문화, 역
사, 수자원 등)은 개발용도로 지정하지 않고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수립과정에서 대상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현재 수립체계에서는 쉽지 않
기 때문이며, 계획수립참여자들의 전문적 영역의 제한, 보유하고 있는 기초조사 
항목 및 분석방법 그리고 현재의 기초자료분석이 개발가능지를 판단하는 것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경관계획
을 먼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 경
관적 요소를 보전 또는 활용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상 경관 및 미관계획을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영
결과가 어떠할지 의문시되며 또한 경관계획을 도시계획의 각종 부문계획보다 먼
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수립과정 및 계획체계를 볼 때 
형식적 우선 순위에 그칠 확률이 높다 하겠다. 한편 도시기반시설계획에 있어서
도 공원과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 간주하고 있어 개발을 위한 공간의 양적 확
보에 치우친 계획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설로서 도시민이 이용하는 공간
이면서 동시에 생물서식공간으로 이해될 때 환경을 고려한 계획수립과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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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고려 내용24) 
① 계획단계별25) 환경관련 내용
국토계획제도에 있어 환경을 고려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
로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국토기본법 제2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또한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
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국토종합
계획의 내용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동법 제10조)을 포함하고 있다. 도종합계획에서도 국토종합계획과 마
찬가지로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동법 13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조사내용에서도 “환경”(동법 25조)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관련 내용들은 기존 제도내용보다 훨씬 다
양하고 구체적이다. 우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자연의 보전 및 자
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3조). 각 국토계획이 환경친화적 계획이 되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동법 제12조 )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동법 
제19조)을,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자체 환경성검토와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동
법 제27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2조).
24)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 보완 또는 계획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25)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가운데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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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2002년 12월 26일 제정)에 나타나 있는 내용 가운데 
각 계획단계별 환경친화적 사항을 계획수립기준과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수립기준에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이라는 문구를 포함함으
로서 계획간 연관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과 기존 용도지역을 감안하
도록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문제는 ‘양호한 
자연경관’을 계획수립과정에서 판단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하겠
다.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의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에 대한 문구 이외에도 광역도
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항목을 언급하는 부문에서도 기존 제도와는 차별
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즉, 기초조사항목으로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적 
여건”(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환경지도작성의 토대를 마
련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수립기준으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종합계
획이 되도록 할 것”(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 환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과연 도시기본계
획이 종합계획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
다. 또한 동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6조제
8항). 도시기본계획단계에서 경관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을 경관계획26)수립의 근거로 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어 도시기본계획단계
26) 대개의 경우, 경관게획을 시각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도 경관형
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관을 인간활동에 의하여 변형되고 그 결과로 나
타나는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국토계획과 연계
되는 환경계획에서의 경관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즉, 경관을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나누어 볼 
때, 자연경관은 자연의 부분으로서 인공경관보다 생물서식에 유리한 공간이며,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경관구조와 기능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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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부분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립기준에는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이 연구에서 환경계획을 바로 경관, 생태계
를 고려하는 계획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법조항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위에 언급하고 
있는 생태계, 경관, 녹지축에 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내용
으로서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
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을 도모할 것”(동법시행령 제19조제10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행위 또
는 시설설치에 있어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하도록 하는 근
거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② 도시계획상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자체적으로 환경성을 검토27)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이는 도시계획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
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
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99호, 1994. 6)의 환경성검토와는 달리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요인을 사전에 해소
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계획이 수립된 도시에서는 그 내용을 도시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맥락에서의 경관계획은 넓은 의미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27)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도시계획수립지침 2000. 8)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과 내용
적으로 볼 때 전략환경검토제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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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환경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수립된 환경계획을 도시계획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계
획간 관계설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에 대한 사항은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도 관련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실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유형에 따라 검토항목, 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스코핑, 스크링 제도를 도입(평가대상과 
평가항목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성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보면, 평가항목으로서 에너지 및 기상, 토양 및 
지형, 물순환, 녹지, 동식물, 폐기물, 소음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실제 각 항목별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기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초정보부재와 계획수립 시 고려하는 방
법28) 미흡으로 실현성이 적다. 토양포장율로서 토양의 불투수면적, 유수유출량
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축적된 기초정보로서 불투수면적, 
유수유출량의 지표를 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전가치가 있는 동식
물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 세우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성검토는 환경성검토를 위한 근거
는 확보하였지만 목적과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체 환경성검토를 위한 근거는 확보하였지만 실질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실
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계획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거
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환경성검토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것만
28)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2000년부터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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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환경성검토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에 따른 환경영
향의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한다 하여도 이를 받아들여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한 환경성검토를 위한 조사항
목, 조사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를 보이는 요인은 환경
성검토를 위한 기초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제시하고 있는 검증
항목은 표고, 경사, 식물상, 임업적성, 농업적성, 수질 등으로 개발에 대한 환경영
향 등의 문제점을 판단하기보다는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조사할 항목 및 조사방법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본계획과 
부문별계획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 환경성 검토항목은 도시 성격과 계획 방향에 따
라 가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4) 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29)
(1) 문제점
① 계획체계상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등을 다루는 종합계획이긴 하지만 
개발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간개발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환경보
전을 포함하는 종합적 공간개발계획으로서의 한계가 있다.30) 국토계획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과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과 사업을 
수행할 때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것
29) 여기서는 주로 기존 제도와 계획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30) 국토개발사업의 추진단계를 보면 정책결정단계,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로 되어 
있다. 현재 정책결정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으로, 계
획․설계단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모든 환경보전기능을 일임시키고 있다. 즉, 
정책결정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이용정책은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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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하위계획에서도 실질적 수단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또한 국토계획 체계에 있어 상․하위계획간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상위계획일수록 계획이 광역화되고 서술적이기 때문에 계획간 연계성을 갖
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위계획으로 내려갈수록 실천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환
경보전부문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상위계획에
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하위계획단계에서의 환경보
전부문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상위계획과 상관없이 도시의 
개발사업은 각 개발사업별로 작성되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따라서 상위계획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정하
는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국토-지역-도시-지구 등의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한 공
간개발계획체계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계획
에 이르기까지 수립된 계획내용이 모든 개발사업의 기본이 된다는 우월한 계획
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이 특별법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기존 계획과 아무런 연관없이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계획이 실천계획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하위계획과의 연계도 어려워지는 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
별법은 개발논리를 이념으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각
종 개발 특례규정을 두어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 
개발 위주의 특별법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우선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
획위계의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그 결과 도시계획내용이 실제 개발사업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도시개발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즉, 
도시개발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여건분석과 도시계획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
기응변적으로 필요에 따라 그리고 특별법 형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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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처리되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게 되
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됨으로서 실제 도시계획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② 계획내용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보면 각 계획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내용의 상호 연계
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재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개발계
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보전관련 부문들의 경우, 상․하위계획간의 연관성과 
구체성이 각 단계의 환경부문내용에 상위계획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언급되는 환경보전부문은 상위계획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
항을 다루는 계획이 아니라 단지 방재나 폐기물 등의 생활환경 부문의 단편적인 
계획이 되고 있다. 즉,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환경사항31)을 
다루어야 하지만 기초정보의 부재, 계획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의 제약 등의 여건 
부재 때문에 환경보전부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토계획체계는 계획내 각 부문별 계획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실질
적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부문이 토지이용계획 등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개발계획 등은 
대체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시설배치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부문 등
의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제는 환경보전부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상하수도, 에너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다른 부문별 계획에서 야기될 자연환
경 훼손 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에서 수립되는 환경보전부문이 개발에 따른 환경에
31) 예를 들면, 개발계획에서 우려되는 지형변형에 관한 사항, 기존 녹지의 존치문제, 소규모 식생존재지
역을 살리는 문제(그곳은 삭막한 인공적인 도시환경에서 생물들이 스스로 적응하면서 생육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곳임), 우수침투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포장, 하천의 보전문제, 자연상태의 
물순환, 바람의 흐름, 기후조건, 토양미생물 서식조건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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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에 대한 사후적 대책으로도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 개발계획에서 형
식적 과정으로의 환경보전부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개발계획
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문별 계획간 상호 연관성을 갖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전부문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변화에 대한 사항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인분석
국토계획 체계에 있어 환경고려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환경보
전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전의 토지생태적 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서 다
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계획단계에 
있어 기초자료는 인구나 주택 등의 수요예측을 위한 자료가 주를 이뤄 개발가능
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뿐이다.
또 다른 원인은 국토계획이 주로 개발의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의 경우 목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고는 하나, 계획 주체의 주된 목적은 도
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자연환경은 보전
하여야 한다는 개발참여자의 의지가 부족하며, 자연환경은 후세에 물려줄 소중
한 자산이라는 의식 결여로 자연환경변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토계획 수립에 있어 계획내용에 대한 경시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
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의 경우 지역개발위주로 수립되는 관계로 도종합계획 등
의 상위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더욱이 특별법 위주의 
사업은 한발 앞서 상위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
서 이러한 위계에서 개발계획수립 시 국토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 체계 내용상 환경고려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고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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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즉, 각 개발계획에서 환경을 고
려하고자 하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환경을 훼
손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무
한 실정이며, 단지 계획의 내용에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나열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실천적인 방안은 전무하다.
2. 환경계획체계 분석
1) 환경계획 관련제도 
금세기 들어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국내적으로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과 효율중심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이용규제 완화, 무분별한 국토이용 및 사전
예방기능 미흡으로 발생한 난개발․생태계 파괴 등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 문제
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계획은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만을 보전하기 위한 한정된 계획
에 머물고 있고 또한 국토계획 체계와 연계되지 못하여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으
로 인한 환경훼손에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된 환경계획이 국토계획 수립과정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 따라서 먼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계획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원인분석을 도출하였다.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자연환경관
리 부문, 배출규제 및 관리 부문, 상수원 관리 부문, 기타부문 등 총 30개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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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중에서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생태계 단절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은 모든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포함
해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32) 정도라고 할 수 있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되어 1991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환
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
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하며 분야별 개별법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
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
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하였다(개정법은 2002년 11월 8일 국회 통과).
개정법의 내용 중에서 국토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개칭하고, 동 계획에 자연환경보전, 국토환경
보전,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본 계획이 
국가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체계화하였다. 지역수준에서도 환경오
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
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
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
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계획을 통해
서는 국토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수립 및 이의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32)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은 뒷부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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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의 수립․추진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저감하기 위
해서 환경계획보다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업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평가를 통해서는 전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환경관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개별사업 및 계획
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평가를 통해서는 국토환경 관리정책의 방향성, 기조 등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도시화의 급진전, 자동차 보급확대, 골프장․스
키장 등 관광레저 산업을 위한 대형위락시설의 설치, 공항이나 도로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1991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의 보호하고 생태계보
전 및 생물종의 멸종방지하며,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
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의 내용 중에서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련
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전국자
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둘째,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
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
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
다 자연환경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2조). 셋째,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4조). 
자연환경보전법은 국토전체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생
태계보전지역을 통해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하는데 관심을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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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전국자연환
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국토계획체계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함으로
써 두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방
향이 국토이용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
연환경보전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2) 환경계획체계 검토
현재의 환경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환경보
전중기종합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해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부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계획을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
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된다. 장기계획에는 계획기간이 10년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시․도환
경보전계획 등이 있다. 중기계획에는 계획기간이 5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으며 단기계획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다. 
<표 2-2> 환경계획의 범위
구분 세부내용 관련법령
시간적 범위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개별 환경관련법공간적 범위
전국계획
지역계획
내용적 범위
종합계획
부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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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에 의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계획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 구분된다. 전국계획에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
획 그리고 각 부문별 계획이 포함되고 지역계획에는 시도환경보전계획이 있다. 
내용적 범위에 의해서는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분되며, 종합계획에는 환경
보전장기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이 있다.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국토계획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 또한 종합계획 성격을 가지면서 또한 국토계획과 대응되는 
내용과 공간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환경계획에는 환경
보전장기종합계획과 시도환경보전계획이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경우 
종합계획이 아닌 부문계획이지만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내
용적으로 국토계획과 연관성이 있다.
현재 환경계획체계를 살펴보
면,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국
토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은 도종합계획에 상응하는 계획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과 
같은 공간적 위계를 가지는 환경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다. 반면 개
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
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
종합계획으로 개칭되고 시․군․
구 단위의 환경계획 수립을 의무
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계
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 시․도환경보전계획 - 시․군․구환경보전계획”체계
로 구축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
시․도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부문 …자연환경부문
시․군․구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부문
대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자연환경부문
ꀻ
ꀻ
<그림 2-4> 환경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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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1) 계획단계별 
①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수립되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은 “환경비전 21(1996-2005)”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에 수립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방지
를 위한 대책과 사업에 관한 것이다. 즉, 오염 매체별 목표연도 환경기준을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들이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서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를 방지하고 자
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생활녹지의 보전과 확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의 확대와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서술적이
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존의 환경보전장
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였다. 대체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과 달라진 점은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저감하기 위해 국토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을 계획 내용에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시․도환경보전계획33)
시․도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3에 의해 수립되며 상위계획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해서 수립되었다.34) 
33)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보전계획을 통해 시․도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34) 2001년 6월 기준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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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 및 내용
구   분 계   획   체   계    및    내   용
계획의
주요내용
1.∼3.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자연환경 보전  나. 토양보전    다. 해양환경 보전
 라. 국토환경 보전  마. 대기환경 보전  바. 수질환경 보전
 사. 상하수도 보급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차. 방사능오염물질 관리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계획의
종류․기간
및 수립주체
종  류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기 계 획 연도별시행계획
계획기간 10년 5년 1년
수립주체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계획의
수립절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기  계  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② 계획안 종합검토 및 조정
③ 국무회의 심의․확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② 계획안 종합검토 및 조정
③ 계획안 확정(환경부)
본 계획은 해당 도시에 대한 장래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관련 각 부문별 목표
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과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35) 
시․도환경보전계획에서는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단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
고 있지만 자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지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훼손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녹색서울계획의 공원․녹지계획에서는 도시생태계 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 도
시공원의 시설화 및 계획공원 면적 확보,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로 녹색도시 건
35) 서울시의 경우 “녹색서울계획”(1996-2005)이라는 명칭으로 시도환경보전계획을 1996년에 수립하였
고 이를 2002년 5월에 개정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서울의 환경현황과 지표설정, 환경관리기반강화, 
대기, 수질, 폐기물, 생활환경조성,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 공원․녹지, 생태계보전 등을 주요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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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도시공원의 확충, 도시녹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녹지 네트워크계획 또한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적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되기보다는 공원녹지 현황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녹지의 시각적인 
연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녹지가 가지는 고유한 구
조적․기능적 특성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③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된다. 현재 계획
의 작성이 진행 중이며, 2002년 중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동 계획은 자연환경보
전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기본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전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기조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
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
형된 자연환경의 조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실천목표와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6대 실천목
표는 자연환경관리기반 구축, 친환경적 국토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강화,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보호 교육․홍보강화, 남․북한 및 국제협력 
강화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서는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세
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하위단계
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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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 및 개발에 대한 환경성검토제도 현황
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
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규모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시
행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
에서 입지나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계
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계획 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필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그림 2-5>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10개 행정계획)(시행령 제3조 별표2)
관련법령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구비서류 규정 적용대상
(시행령 제4조 별표3)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개발사업
(11개법 20개 개발사업)
자료 : 환경부. 2000.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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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고 행정계획은 다
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와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협의 대상은 10개의 행정계획과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20개 용도
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5,000-50,000㎡)으로 구분되고, 개별법에 의한 협의 대상
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29개의 행정계획
과 일반적인 협의대상 행정계획으로 구분된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36)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우(도시지역으로 변경)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준
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도시계획구
역과의 연계성, 도시예정지역의 타당성, 공원․녹지체계 형성의 적정성, 주거․
공업용지의 적정성, 환경보전대책의 적정성 등을 주로 검토한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주요 검토내용은 국토종합계획, 수
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등 국토․도시관
련 정책 및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공간계획제도, 환경
관련 정책․시책 및 주요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또
한 도시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인 도시지표 설정,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계획, 토
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등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한다.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도시기본계획의 검토방법을 준용하되, 상
위 계획내용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적 건전성 확보방
안을 구체화․계량화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기초자료 조사․분석의 적정성 
및 계획과의 연계성, 환경성검토의 적정성 및 검토결과의 도시계획 반영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한 환경적 건전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이행방안과 이행시
점 등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도시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위계획 
36) 본 연구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에서 국토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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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후의 여건변화 등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정책, 환경관련 정책․시책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또한 기초조사
결과, 계획수립과정 등에서 도출된 상위계획의 불합리성, 도시의 현안과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포함 여부 등도 조사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점3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협의 대상이 환경
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의한 협의대상으로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곤
란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는 10개의 행정계획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개별법에 협의근거를 두고 있어 동 법을 토대로 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발전․정
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들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의
견 반영여부 등 그 조치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협의 결과38)를 보면, 2%인 83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83%인 3,34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의 축
소․조정, 토지 이용계획 조정 및 오염물질 처리수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6%인 243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협의결과
37)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계획의 친환경적 수립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환경·시민단체, 대학교수, 연구기관, 지자체, 중앙공무원,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대상으
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제4장 1-2) 참조)에 따르면, 환경·시민단체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각종 계획의 친환경적 수립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민단체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30 2.67 1.06
집단간=5
집단내=340
합계=345
2.061 0.070
교    수 26 3.27 1.08
연구기관 80 3.26 0.99
엔지니어링회사 95 3.13 0.96
중앙부처 36 3.39 0.96
지 자 체 79 3.14 1.06
합    계 346 3.16 1.02
*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동의함’을 5점으로 하여 척도화시킨 
점수로서 3점이 중간이다(이하 같다).
38)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협의 결과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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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볼 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계획 및 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며 녹지를 확충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협의대상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속적
인 사후관리와 협의의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승인이나 인허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이므
로 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객관성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미비하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
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협의가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계획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있다.39) 
국토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로 도시기본구상도, 도시기초조사자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환경오염 측정망 등의 관
련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 
(단위: 건)
구분 접수
월평균
접수
협의 결과
비고
소계 동의 조건부 부동의 기타
계 4,428 188
4,019 83 3,348 243 345
-
100% 2% 83% 6% 9%
2000 388 97 250 16 190 23 21 8.17 이후
2001 2,448 204 2,307 55 1,908 148 196 -
2002 1,586 264 1,462 12 1,250 72 128 상반기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2
39)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제 
기능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아래 표에서 알수 있듯이 ‘환경성 검토를 위한 기
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계획수립 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가장 
높은 동의를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빈도 평균 표준편차
환경성검토 위한 기초정보 부족 208 3.63 0.91
환경성검토 내용의 천편일률성 190 3.98 0.86
계획수립 후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서 190 4.05 0.85
환경성검토 위한 기법 미흡 189 4.09 0.86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이원화 167 3.87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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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는 미흡한 실정한다. 이로 인해 생태녹지공간의 연결 및 네트워크화에 
대한 기본방향, 전략, 구현방안 등이 부재하다라는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생태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등에 대한 새롭게 대
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토지이용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사업이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
경적 영향 예측이 매우 어렵다.
②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40)는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개발
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나쁜 영향
을 최소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환경관리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
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설
치, 국방군사시설, 토석 등의 채취,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0만㎡ 이상의 토지구획정리,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일단의 주택지 또는 시가지 조성, 학교 조성사업 그리고 
20만㎡ 이상의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터미널 
40) 환경영향평가는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
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각종 개발계
획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1969)에서 처음 도입한 이
후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이 도입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해서 100여개 국가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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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서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평가분야 총 23개 항목41)으로 구성된다.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
는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
하여는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타 항목은 제외하거나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해서 평가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1981년 2월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었지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대상사업의 한정으로 협의 건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동 법에 대한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평가 협의 실적이 증대하고 있
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이후 2001년까지 2,270건의 사업에 대한 평가실적42)이 
있으며, 도로건설, 도시개발, 에너지개발분야에 대한 평가실적이 많은 편이다. 그
러나 최근에는 도로건설과 도시개발 분야의 평가실적이 두드러진 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추구
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41) 자연환경분야는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5개 분야로 세분하고, 생활환경
은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
공중보건 11개 항목으로 세분되며, 사회․경제환경은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7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42)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이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분야별 환경영퍙평가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계
1992이
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건) 2,270 996 149 115 161 151 151 155 154 121 117
도시개발 404 201 21 17 27 36 18 25 23 17 19
에너지개발 319 244 4 11 22 15 12 3 3 3 2
공단조성 252 145 14 18 20 16 12 8 7 5 7
도로건설 468 39 47 29 42 40 39 64 61 58 50
체육시설 139 104 4 3 - - 7 6 6 5 4
기타 688 263 59 37 50 44 63 49 54 33 35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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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
발사업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
코핑(scoping)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업지역의 입지여건 또는 대상사업
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평가대상 사업에 근접한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한 환
경성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사업계
획이 확정된 후에 실시됨으로써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기본계획을 인가하여 시공업자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수년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환경영향평
가 단계에서 원천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평가서 작성자와 검토자간
에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 최근에는 협의권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는 문제
점44)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개최되고 
43)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제4장 2-3) 참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 전
체적으로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3.20)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집단은 이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그룹과는 달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30 2.47(a) 1.14
집단간=5
집단내=338
합계=343
5.672 0.000
교    수 25 3.36(b) 1.08
연구기관 80 3.20(b) 0.91
엔지니어링회사 95 3.20(b) 0.89
중앙부처 37 3.62(b) 0.72
지 자 체 77 3.25(b) 0.86
합    계 344 3.20 0.94
    *평균 옆의 a, b는 유의수준 0.05에서 각각 동일 집단군을 나타냄(Dunkun 사후검정)
44)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1999년 동계 아시아대
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대회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의미한다. 최근
에는 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키장,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문제가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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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는 지방
환경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환경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문제점
① 계획체계상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역수준에서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환경보전계획 수
립45)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 일련의 환경계획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환
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 내에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야 할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번의 개정 법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개발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계
있다. 
45) 기존의 환경계획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업목표제시수준이어서 환경계획으
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기존 환경계획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저감’에 대한 기여도를 중
간정도(3.06)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시민단체와 교수 집단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29 2.45(a) 1.09
집단간=5
집단내=315
합계=320
7.990 0.000
교    수 24 2.54(a) 1.02
연구기관 76 3.04(b) 0.97
엔지니어링회사 90 3.02(b) 0.82
중앙부처 26 3.08(b) 0.74
지 자 체 76 3.51(c) 0.93
합    계 321 3.06 0.96
    *평균 옆의 a, b, c는 유의수준 0.05에서 각각 동일 집단군을 나타냄(Dunkun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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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계획을 고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계획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동 법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
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두 계획의 우선성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라는 기본
이념을 지향하고 있어, 두 계획의 상호 연계 가능성은 높으나 실제로 두 계획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립중인 전국자연환경보
전계획에서는 실천목표로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 국토 생
태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국토환경 관리에 있어 주
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의 공간계획 체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환경보전계획의 경우도 환경친화적 도시관리체계 구축, 도
시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적 관리 등을 강조하면서 환경행정과 도시계
획의 연계추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계획내용상
환경계획에서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매체별 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자
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계획에서 다
루어지는 자연환경보전의 대상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환경계획의 주요내용은 특정 야생동식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환
경계획은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국토 공간상 우수한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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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보전하는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언
급하고 있지만 각종 개발로 훼손된 도시지역에서의 환경복원 및 창출에 관한 내
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시도환경보
전계획의 주요내용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과 사
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환경계획에서는 국토계획 및 각종 개발
계획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경우 오염 매체별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대책들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 계획 내용이 공간화되지 못하
고 있다. 시도환경보전계획도 해당 도시에 대한 장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고 목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획내용이 또
한 공간화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또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서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문제에 대처하
기 위해 생활녹지의 보전과 확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와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
한 실질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보전계획에서도 도시개발
로 인한 녹지축의 단절과 녹지총량 감소,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단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자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지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훼손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연 생
태계를 어떻게 보호․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공원녹지 네트워크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생태적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
성되기보다는 공원녹지 현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녹지의 시각적인 연
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역수준에서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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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 일련의 환경계획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환경
계획과 개발계획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 내에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반
영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 줘야 한다. 하지만 금번의 개정 법에서는 개발계획 수
립시 환경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개발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환
경계획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원인분석
국토계획이 공간적 위계를 갖고있는 반면 환경계획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
획-시도환경보전계획」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환경계획은 국토계
획과의 연계가 어려웠다. 즉, 개정되기 전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과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하위 공간
단위인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환경보전에 있어 최상위 계획이므로 국토이용 및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계획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계획 내에서 계획 위상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법에 의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 계획과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46)은 환경계획
이 목표연도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개
46)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법정환경계획이 한계를 갖는 원인으로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환경계획이 목표달성 사업 및 대책 중심이었다는 점과 환경계획이 공간계획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기존 환경계획이 한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환경기초정보 부족 339 3.85 0.98
환경계획이 목표달성 사업 및 대책 중심 336 4.04 0.82
환경관련제도가 개발문제 다룰 제도적 근거 부족 336 3.35 0.98
자연환경보존계획이 개발문제를 다루지 않음 337 3.67 0.95
환경계획이 공간화되지 않아서 336 3.90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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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훼손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였고 이
에 대한 것을 환경부의 주요 업무에 포함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환경계획은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미흡47)한데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
연환경조사는 환경계획에서 제시된 하나의 사업으로 실시되어 결과가 환경계획 
수립과정에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환경지도 작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되
는 환경지도가 전 국토에 대하여 제작되고, 그 내용이 개발계획수립 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환경지도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지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그 기능
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녹지자연도의 한계로 녹지자연도와 현존식생도는 제1차 자연환경 전국
기초조사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녹지자연도의 경우 식생의 자연성 등 산
림의 일부 요소만 평가되어 습지,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 및 그의 서식지 등 생
태계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녹지자연도는 1㎞
×1㎞의 격자를 단위로 지도가 제작되고 있어 필지 단위별 분석이 어렵고 식생의 
구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제작되므로 상대적으로 식생이 빈약한 도시지역의 생태
계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47) 자연환경조사가 미흡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 제시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을 보면, 산․하천․습지․농지․도서에서의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현황과 분포만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자연환경조사에 의해서는 도시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둘째는 자연환경조사의 결과는 생태자연
도 작성에 이용하고 생태자연도는 다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활용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연환
경조사는 생태계보전지역과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치고 있
다. 셋째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규정만 있고 기초
현황분석,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섯째는 자연환경조사를 전문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없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정밀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조사가 국가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인력 및 예산
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밀한 조사보다는 개괄적인 조사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사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등과 같은 공간계획수립 시 밑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지도를 제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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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태자연도의 한계로 기존 환경지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2차 
자연환경조사부터는 생태자연도48)를 작성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원래 식생, 
동․식물종, 지형경관 등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을 토대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동․식물종의 경우는 면(polygon)정보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점
(point)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자연도의 실질적인 바탕그림은 식생정
보가 대부분으로 결국 현재의 생태자연도는 식생의 자연성만을 반영하여 평가한 
등급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가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또한 작성되기 어려운 실정이
다. 현재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
기보다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작성되고 있다. 현재 생태자연도는 1:25,00049) 축적
으로 작성되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의 기본도는 1:5,000 축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가 도시계획에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생태자연
도는 토지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의 개발계획 수립뿐만 아니
라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50) 따라서 생태자연도는 국토 전체 수준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찾아내
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도시지역의 생태계 관
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오톱지도의 문제로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었거나 제작 중에 있는 비오
톱지도에는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및 용인시의 사례가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
서는 관 주도로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를 작
성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조례51)를 통해 비오톱유형 1, 2
48) 생태자연도는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자연경관 및 생물상의 희귀성, 고유성, 
풍부성 및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생태계(산림, 하천, 농지, 도시, 호소, 해양 생태계 등)에 
대한 가치를 등급화 한 지도이다.
49)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1: 50,0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50)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Ⅲ등급으로 구분되어 도시지역 내 개별적인 생태적 특성이 
생태자연도에 반영되지 않아서 개발계획 수립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51) 서울시는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4조
에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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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보존지역으로 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용인시의 
비오톱지도는 도시지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연구성과물로서 구체적
인 활용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표 2-4> 비오톱지도 제작 및 활용 현황
구분 제작대상 제작년도 축척
예산
(십억) 제작주체 최종도면 관리현황 활용현황
서울시
도시
전체 2000 1:3,000 10
서울시 
도시
계획과
종이지도
(1:25,000) 및 
CD ROM
5년마다 
갱신 할 
계획
․도시계획조례에서 
비오톱유형 1,2등급
은 개발규제
․도시개발사업에 대
한 환경성검토에서 
비오톱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해야 함
성남시 도시전체 2001 1:1,000 2.7
성남시 
환경
녹지과
종이지도
(1:5,000 및 
1:25,000) 및 
CD ROM
갱신 
계획 
있음
․성남시 도시계획조
례 제21조 제2항 제
3호에서 1,2 등급은 
개발규제
대구시 도시일부 2000-2001 1:5,000 - 개인연구
보고서 내 
포함 - ․활용계획 없음
용인시 도시일부 2001 1:1,000 -
타 
과제의 
일부
보고서 내 
포함
추가관리
계획없음
․추가적인 활용 없음. 
경관계획의 예시로 
이용
자료 : Byun, Byungseol․Song, Inju․Hong, Sunkee․Yoo, Sanglim, 2002, 
"Biotope Mapping for Ecological Urban Planning in Korea," Ⅷ 
International Congress of Ecology
비오톱지도는 환경성검토와 각종 도시계획 및 환경관리 등 도시생태 관리분야
에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현재 비오톱지도 작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 기반이 약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되
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 및 유형화 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지자체별로 다른 형태의 비
오톱지도화가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이 근거를 바탕으로 2000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규칙 제28조에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이라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오톱지
도의 활용을 위해 2001년 3월 8일부터 비오톱지도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지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환경성검토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주요도로의 자동차에 의한 질소산화물 배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오존농도계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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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질소산화물 배출▴벤졸농도추정량
▴하수체계
측정값(98%신뢰도)
위험수준(>176㎍/㎥)
경계수준(145>176㎍/㎥)
안전수준(<145㎍/㎥)
0-5
5-20
20-30
30-50
50-100
100-300
kg/m>100
50-100
20-50
10-20
5-10
<5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0
하수체계
 혼합체계
 분리체계
 하수체계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
 1991-1994년에 하수체계에 연결된 지역 
자료 : Senatsverwaltung fur Stadtentwicklung, Umweltschutz und Technologie, 
1998, Luftreinhaltung in Berlin 1997
0-1
1-5
5-20
20-100
100-500
500-5000
<그림 2-6> 독일 베를린의 환경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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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관성 진단
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단절에 따른 현상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은 두 계획이 연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두 계획이 연계되면 현재 계획
체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가운데 해소되리라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짚어본다.
환경계획의 부재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고려할 기초정보 부재
개발계획의 환경훼손 
제어수단 부재
개발계획수립과정에
관여할 여지 부재
<그림 2-7>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단절에 따른 현상
두 계획이 연계되지 않고 현재처럼 따로52) 수립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첫
째는 개발계획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훼손을 계획수립단계에서 제어할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보전을 고려할 여건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이미 환경보전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는 두 계획의 연계를 생각하
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계획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별개의 
계획으로 가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경관이나 자연환경훼손을 다루는 계
획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52) 환경계획 자체가 없다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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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계획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
공간계획에 따라 야기되는 경관부조화 또는 자연환경훼손 문제가 상존하고 있
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어할 구체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도시계획수립과정의 자체 환경성검토 정도이
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입지의 적정성, 규모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
발계획의 수립과정에는 간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계획이 수립된 이후 계획내용을 일정한 항목과 지침에 의하여 검토하는 정도
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데에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상위계
획과 하위계획단계에서 경관과 자연환경보전 등에 대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와 
같은 서술적인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환경보전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2)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기초정보의 미흡
계획의 단절로 인하여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반영하거나 판단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개발계획은 계획대상지와 계획단
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1-2년 정도에서 계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계획기간으로는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경관부조화 및 자연환경훼손 문제는 기존
의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기준을 참고하는 정도이다. 개발방향과 규모 등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환경을 고려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토지의 생태적 정보
를 그러한 단기의 계획기간에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흔히 각종 개발계획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상지의 생태적 흐
름과 녹지축의 연결 등을 계획의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 
계획내용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
보가 없기 때문이다. 개발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지의 여건분석이 개발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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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분석되는 이유도 개발계획이라는 태생적 한계성과 계획을 
주도하는 계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바로 
개발계획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계획이 환경계획과 연계
되어 있다면 환경기초정보를 입수하여 이용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3)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이 서로 연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계획과 같은 구
체적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방 입장에 대하여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대한 ‘환
경성’을 검증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와 같이 제도
적으로 보장된 계획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 이외에는 개발과 환경에 대하여 다
른 부처의 업무를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간 업무분
담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하여 관련 부처간 협력보다는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경
우가 많은 상황에서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상호 불간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53) 
이처럼 개발과 환경이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면 결과
적으로 개발비용 및 환경보전비용의 이중적 부담을 국민이 떠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전되어야 마땅한 곳을 개발하고자 할 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
고 조정되어야 함에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에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는 
계획에 대한 협의는 훨씬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결국 개발로 이어져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그의 처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아니면 개발과 보전
을 위한 지루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복잡한 행절절차를 거치게 된다. 
53) 결과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개발담당부처에서 해결
하도록 하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개발담당부처에서는 환경보전담당부처에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고유업무간섭이라는 시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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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과 자연환경을 다루는 계획의 부재
환경계획과 단절된 공간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하더라도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
경훼손과 경관부조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난개발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계획적 개발부재”라기 보다는 “경관과 자연환경을 다루는 계획의 부재”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토난개발로 인한 문제54)는 계획적 개발
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들 하나, 지금까지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떠한 형
태이든 제도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훼손문제는 개발에 대한 환경성 고려, 
기초정보구축과 함께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장치 없이는 「선계
획-후개발」원칙을 세우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된다.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고 “계획적 개발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존과 같은 개발계획
수립원칙이라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토난개발 문제는 국
토이용 및 개발의 관점에서만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가능성 및 한계
(1) 기존 제도에서의 연관성 정도
국토계획은 구체적 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작성되지만, 환
경계획은 공간적 구체성이 결여된 정책계획 성격이다. 계획의 내용 및 체계상 두 
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공통분모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수립단
54) 공공시설 등의 부족은 제도의 틈새를 악용하여 대상지 주변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거나 부
대 및 편익시설의 설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발규모를 작게 분할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다. 이 문제는 기반시설 등 시설설치의 문제이므로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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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
고 단지, 환경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 목표, 지표 등을 참고하는 정도이
다(<그림 2-8> 및 <그림 2-9> 참조).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관련
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다. 국토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성을 
검토하게 되어 계획내용에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2-8> 기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성 결여 요인 및 결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성 결여 요인
국토계획 환경성 취약 사업위주의 환경계획
자연환경훼손 
생태계 단절
경관 부조화
(2) 새로운 제도에서의 연계 가능성과 한계
국토계획에서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계획에서도 제도적으로는 개발계획수립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큰 틀은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9>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새로운 국토계획제도에서는 국토계획의 환
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계획 수립의 출발점인 
기초자료 조사 항목에 환경 생태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고,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환경보전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
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였고, 계획수립 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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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전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자원의 적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토
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에 비해 계획의 환경성 강화의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제대로 정착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제도는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새로운 제도에
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기초조사
기초자료 조사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는 자연환경, 공원·녹지, 환경관리 항목을 
포괄하고 있으나, 조사항목이 방대한데다 각 항목을 조사할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형식적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조사해야 
할 기초자료 조사 항목은 모두 76개로서, 이 중 자연환경 관련 항목은 10개55)이
다(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안) 4-3-1, 2002. 9). 그런데 조사항목별 조사시기, 조사
방법, 조사인력, 조사단위, 결과표현, 기록작성 등 총괄적인 조사계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각 시도 및 시군이 실시해온 기초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전문성
이 매우 미약한 수준인 상황에서, 짧은 계획수립 기간동안 이 방대한 조사를 제
대로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별도의 체계화된 조사계획 시스템
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초조사 항목에 환경생태관련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해
서 계획의 생태적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5)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중 자연환경 관련 내용의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 및 경사도 : 고도
분석, 경사도분석 ② 지질, 토양 ③ 자원 : 지하자원, 수자원, 임상자원, ④ 지하수 : 지하수용량, 개발
현황,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⑤ 수리․수문․수질 :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⑥ 기후 :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⑦ 풍수해기록, 가능성 : 과거 50년간 풍수해 기록 ⑧ 지진 
기록, 가능성 : 인근지역 과거 50년간 지진발생 기록 ⑨ 생태․식생 : 생태적 민감지역, 수림대, 보호
식물, 비오톱 ꊉꊒ 동식물 서식지 : 동식물 집단서식지, 주요 야생동물,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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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보전계획 및 경관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보전계획과 
경관계획은 계획수립의 도구(기초정보)가 없어 형식적 부문계획으로서 그칠 가
능성이 높다. 예컨대 광역도시계획의 환경보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자연환
경보전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광역도시계획수
립지침(안)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시화예정용지는 녹지
축상의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고, 하천․공원․수림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환경
과 연계하여 비오톱 조성을 검토하며, 광역권내 자연생태계를 조사하여 보호대
책을 제시하고 생태계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녹지축에 포함되도록 계획”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축이나 비오톱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연환경보전계획
이 제대로 수립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위 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지이
용계획 등 다른 부문계획에 의한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환경훼손 문제에 대
해서 환경보전계획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사실상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만 
하더라도 도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
고, 전체 계획의 부문으로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은 기초자료 조사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계획수
립체계를 가지고 수립하고 이 내용을 도시계획 등과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자체 환경성검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여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해소 또는 저감토록 하
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도시관리계획을 복수로 작성
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
나 실제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연환경관련 환경성 검토항목56)에는 
56)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안)(2002.9)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중 자연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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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과,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 매우 많은 항목이 포함되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항들을 평가
할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녹지축, 생물 서식지, 비오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환경의 올바른 
미래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갖
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는 요식적 절차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④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현재 
특성을 종합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보전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구축한 
후 개발가능지를 찾아 토지이용계획 등의 개발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연생태 관련 자료의 부족과 개발 적합성 판단 위주의 접근방법에 한
계57)가 있다. 즉, 토지의 적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자연생태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
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ⅱ) 지형 : 지형의 변형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정도 및 지형 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
   ⅲ) 토양 및 지반 : 생물의 서식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
   ⅳ) 물순환 :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
   ⅴ) 녹지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
적으로 평가,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되,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
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나마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함
   ⅵ) 경관 :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ⅶ) 비오톱 및 동식물 :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
지의 보전정도를 평가,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 정도, 
비오톱 고립화방지를 위한 연계 방안, 산림의 가장자리,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 
방안
   ⅷ) 기타항목 : 위 항목이외에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함 
57) 토지적성평가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측 시각과 기준에 의거해 평가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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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
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도면이 토지의 구체적 생태 특성을 나타
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는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의 내용을 보면 토지의 생태적 측면보다는 생산성을 위주로 
개발과 보전의 잣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토지적성평가를 하려는 목적이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하여 개발적성, 보전적성, 농업적성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 필요성 정도를 등급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급화의 기준이 여전히 경제
적 효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를 자연자원위주로 보는 인식을 탈피
하지 않는 한 자연환경 본래의 가치를 감안하는 “적성평가”는 실질적인 개발과 
보전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지 적성을 
평가하면 자칫 토지의 생태적 가치가 과소 평가될 우려가 있다.
발에 적합성이 높은 토지 또는 보전에 적합성이 높은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목표인데, 반해 이상문 
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구획할 목적으로 환경성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토지의 적성
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토지환경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지환경성평가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토지의 생태적 건강성․환경정의(세대간 형평성)․어메니티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이 요구되는 토지의 
환경적 능력(성능)의 정도를 판단하거나 인근 개발입지로 인한 특정 토지의 환경적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토지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
할 경우 토지적성평가와의 적절한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적성평가기준과 환경성평가기
준을 상호 비교하여 공통된 부분은 공유하고 다른 부분은 상호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
문. 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방안.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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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의 필요성
1) 환경계획의 역할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의 지침으로서 그리고 국토계획의 상호 보완적 역할로서
의 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계획은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지만 무
엇보다 국토계획의 지침으로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
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행된 국토개발과 이용은 환경오염
과 생태계파괴, 나아가 기후변화 등의 생태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
서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
의 난개발을 막고 전 국토에 대한 계획적 이용을 위해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을 제정한 것도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환경부
에서도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시․군․구 공간단위까지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정책기
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에서 여전히 개발과 보전 
관점의 현실적 대립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공간개발과 환경보
전 문제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다시 말해 환경친화적 국토계획 
체계의 미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의 수립과정뿐만 아니
라 계획작성 시 사용되는 각종 기초정보구축에 이르기까지 전 계획작성과정에 
대하여 환경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토계획수립 시 모든 
환경문제를 감안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통합
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작성하면 굳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계획”이라는 구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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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체제와 제도에서 통합을 통한 문제해결은 실천하
기 어려운 대안이다. 현재로서는 환경정책을 ‘계획’화 하여 국토계획에서 이를 반
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는데 하나의 “지침”으로서 존재가치가 있게 된다. 물론 국토계획은 환경
계획수립의 도구가 되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환경계획이 국토계획의 지침이 됨으로서 공간계획은 환경친화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국토계획에서 언급하여 온 환
경고려는 “보전하여야 한다”라는 원칙만 있어 왔으나 “어디를, 어떻게, 왜 보전
하여야 한다”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계획을 받아들임으로서 국토계획의 환경보전
은 실질적인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다. 
환경계획58)은 국토계획의 지침이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계획의 도구로서만 기능을 할 때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을 일방적으로 규제하
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이 환경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지
침과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토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토개
발과 자원이용의 “목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계획에서는 국토
계획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즉 국토계획
은 환경계획수립의 도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계획은 지금까지 사업위주의 정책을 제시하였던 “구호성 계획”에서 
탈피하여 공간화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공간화된 환경계획은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지만 환경문제의 근본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우리 환경정책은 목표 혹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를 근
거로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원인
규명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줄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 지금까지의 환
경정책이었다면 공간화된 환경계획은 철저한 여건분석과 그를 통한 실천수단을 
58) 용어해설에서도 언급하였고 또한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기에서의 환경계획
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과 생태계 단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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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간화된 환경계획의 수립은 다양한 
기초정보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목표설정형 사후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은 국토계획과의 접점
을 찾기가 어려웠다. 국토계획은 물리적 공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토계획이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계획은 일정
한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하는 기존의 환경정책과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상이함을 해소하고 국토계획과 환경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철
저한 여건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하고,  공간적 개념과 환경의 
미래상을 포함하는 환경계획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환경계획은 계획이 수립되
는 지역의 공간적 구체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형’ 정책으로 변모59)되어야 한다.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의 필요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가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개발과 환경보전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지향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는 개발과 보전을 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훼손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계획이 공간계획수립과정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궁극적으로 일정 공간의 토지를 점유하는 인간의 활동
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
면과 같아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의 국토공간에 대한 개발 수요를 반영
하는 국토계획은 국토환경을 개선·보전하기 위해 수립되는 환경계획과 깊이 연
59)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별도 추진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환경친화적 
국토계획과 환경문제를 하나의 골격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방식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은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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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수립되고 다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계획내용상 상충의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그 동안 국토계획은 
환경정책과의 정합성 결여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 고밀도 도시개발과 환경기준 사이의 갈등, 
도시성장과 환경오염관리를 둘러싼 갈등 등 공간계획과 환경정책의 상충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압력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환경정책이 실종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도
시지역에서는 고밀도 개발의 요구가 깨끗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교외지역에 개발되는 신도시개발계획은 통근 교통량의 
증가를 가져와서 대기오염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여가공간 
수요 충족을 위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의 인위적 관광개발은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단절60)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식이 확산되어 계획체계간 연계를 위한 여러 시
도가 진행되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있
거나 또는 처음부터 두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고 있다. 우리보다 국토계획에 대
한 역사가 길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러한 외국의 공간관리정책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즉, 비록 환경계획이 국토계획과 목표와 내
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만 두 계획을 적절히 연계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친화적 국토이용 및 개발과 환경정책이 우리 실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두 계획이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토난개발이 야
기된 것이라 볼 때 두 계획을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연계함으로서 상충
60) de Roo, G.와 Miller, D.는 공간계획과 환경정책의 상충을 ‘공간-환경 갈등’(spatial - environmental 
conflicts)이라고 명명하였다(de Roo, G. and Miller., D. 앞의 책. pp4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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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제도는 환경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환경 관련 제도에 따
라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계획체계의 연계는 계획간 상충으로 인한 문
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토
환경통합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된 의미 있는 과제라 하겠다. 한편, 국
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관련 전문가들은 공감61)하
고 있으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계획은 자연환경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밝혀주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할 때 구체적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즉, 국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즉자적(卽自的)으로 
지적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에 기초를 둔 환경계획과
의 마찰지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함으로써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다.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두 계획이 타협을 이루고 연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
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계에 
대하여 대부분이 매우 찬성(동의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도록 한 결과 평균 4.64점 획득)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4장 1절, 5장 및 부록 참조). 
<전문가 그룹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 동의 정도>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30 4.93(a) 0.25
집단간=5
집단내=341
합계=346
4.367 0.001
교    수 26 4.81(a,b) 0.40
연구기관 80 4.78(a,b) 0.48
엔지니어링회사 95 4.57(b,c) 0.58
중앙부처 37 4.49(c) 0.73
지 자 체 79 4.49(c) 0.78
합    계 347 4.64 0.61
 
   *평균 옆의 a, b, c는 유의수준 0.05에서 각각 동일 집단군을 나타냄(Dunkun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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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외국사례 검토
1. 외국사례 검토방향
1) 검토목적
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지리, 생활 등의 여건, 지향점, 국민
적 요구 등이 집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
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기존 사고에서 깨닫지 못한 사실들을 검토함으
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외국의 경험과 제도는 우리 실정
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 또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얻
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 대한 제도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한 역사는 50여년 정도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신도시와 성을 축조할 때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고유의 마을 배치에 대한 제도와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
나라마다 계획체계가 다르다. 다른 나라의 계획체계와 경험은 국토계획
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길잡이가 된다. 계획
체계를 연계하고 있는 경우와 연계하지 않고 개발계획에서 환경성을 강
조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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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계획
은 짧은 역사를 보이고 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하여온 공
간계획에 대한 경험과 제도적 변천을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 경험하고 있는 셈이
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토난개발 문제 특히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
계에 대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정이라 하겠다.
2) 검토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경험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제도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각 나라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규정하는 제도와 사회적 요구 및 주위 
여건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계획의 연계에 있어서도 다른 경로를 걸어왔
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일찍이 계획체계상의 연계를 발전시켜왔으나, 다른 나라
들은 계획체계상의 연계가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계획체계상의 연
계가 뚜렷하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내용적 연계를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른 상황을 비교해보면 우리 현실
에 가장 적합한 계획체계 연계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국사례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첫째는 계
획체계상의 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어떤 배경에
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계획체계와 내용, 계획에 
대한 요구 및 주위 여건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이 계획체계상의 연계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번째는 계획체계상 연계를 추구한 나
라는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연계를 시도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
펴보았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하여는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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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했는지를 살펴보았다.
3) 검토대상
본 연구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한 나라는 독일,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기
타 국가로써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다. 이들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상의 연
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와 계획체계 연계가 없는 나라, 계획내용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 등 다양한 상황을 대변하도록 선택되었다. 즉, 이들 
나라 중 독일은 두 계획체계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가장 잘 보장된 나라이고, 네
덜란드는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두 계획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계획연계나 통합은 보장하지 않으나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을 강조하는 나라들이다.
계획체계상 연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독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에 대응되는 
환경계획체계는 무엇이며, 어떤 제도와 수단을 통해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보장
하고, 계획연계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일본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
는 계획체계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고, 체계상의 연계 없이 국
토계획의 환경성은 어떤 식으로 강화하며, 그러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
지를 검토하였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에서 
계획 통합을 시도한 배경과 경과, 그리고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외국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검토
1) 독일
독일 사례1)에서는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관련제도,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1) 독일의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 번역 그리고 최병선(2002.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이 작성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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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내용과 그리고 연계배경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독일의 공간계획 및 환
경계획 관련법에는 각각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계획의 체계 및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어떤 배경
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어떤 제도와 수단이 동원되는지 그리고 연계의 효
과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현행 관련법을 토대로 공간계
획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1) 관련법 검토
① 공간계획 관련법
20세기 초반부터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국토관리의 기
본골격을 확립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의 공공성을 더욱 부각시키면
서 과거의 체제에서 한 단계 도약한 새로운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국토관리 체제의 요체는 공적계획을 통한 사적개발행위의 철저한 통제로서 1960
년대 초반에 제정된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 1962)과 국토계획법
(Raumordnungsgesetz, 1965)이 기초가 되었다. 연방건설법이  모든 개발행위를 직
접적으로 통제하는 독일 국토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법으로 지방정부의 국토관리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국토계획법은 광역적 국토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건설법은 1986년 도시개발촉진법과 통합하여 건설법전(Baugesetz- 
buch)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국토계획법은 1988년 연방국토건설․계획법(Bau- 
und Raumordnungsgeseetz, BAUROG)으로 확대․개정되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현재 독일의 공간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제정하는 공간계획 관련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정부가 제정하는 공간계획 관련법에는 연방국토건설․계획법, 건설
법전, 건축용도령, 계획표기령 등이 있다. 연방국토건설․계획법2)은 국토계획을 
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 관리체제 비교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 이 법은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
다. 이 법에서는 국토계획의 과제 및 원칙, 일반규정을 비롯하여 국토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공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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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주계획 및 광역적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법
전3)은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건설지침계획에 대한 사항과 각종 개발행위에 한 
통제수단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타 건축용도령, 계획표기령 등은 건설법전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법령으로서 건축용도령은 용도지역구분에 대하여, 그리고 
계획표기령은 도면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정부가 제정하는 공간계획 관련법에는 주계획법(Landesplanungs 
-gesetz)과 주건설령(Landesbauordnung)이 있다. 주계획법4)은 연방국토건설․계획
법에서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발전계획(Landesentwicklungsplan)과 지역계
획(Regionalplan)을 실제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주건
설령은 건축물의 구조, 설비, 인허가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
이다. 
② 환경 관련법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계획 관련법은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5)으
로서, 이 법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관련계획(Landschaftsplanung), 
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에 대한 합의, 계획의 절차,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에 대하여 지역경
계를 초월하는 계획내용의 합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과 이에 
반하는 계획 및 조치의 거부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이 법은 일반도시건설법, 특별도시계획법, 기타규정,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등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편 일반도시건설법에서는 주로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일반규정과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
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각 자치단체의 법률상 선매권, 
건축적 및 기타 이용에 관한 규제, 토지구획정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도시건설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 2편 특별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상의 재개발 및 신개발조치, 건축시설 및 
지역특성의 보전조례와 도시계획상의 명령, 사회계획과 불이익에 대한 보상, 임대차 관계, 농업구조
개선조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상의 조치 등 도시계획상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다. 제 3편은 행정절차나 관할권에 대한 기타규정을 중심으로, 제 4편은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경과규정 및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의 지역적 성격과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주 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주계획은 우리나라의 도건설종
합개발계획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개발상의 공간개발 패턴, 중심도시 
및 지방도시의 주요기능, 주요기반시설의 위치 등을 지정하고 주거지역의 배치, 보전해야 할 주요 녹
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지역, 특별개발이나 지역공조를 위해 필요한 지역 선정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5) 현재의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은 2002년 3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모두 1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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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호 및 관리, 자연과 경관의 특정부분에 대한 보호․관리․개발, 야생동
식물의 보호 및 관리, 자연과 경관에서의 휴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수단을 제
시하고 있다. 우선 공간개발계획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복원시키기 위한 공간계획적 도구로서 경관관련계획6)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연방자연보호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다음으로 각종 개
별 단위사업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복원시키
기 위한 도구로서 자연침해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9조). 또한 자
연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역이나 유럽연합의 조류보호
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간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7)하는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 
(2) 계획체계 및 내용
① 공간계획체계 및 주요내용
독일의 공간계획은 연방정부에서 수립하는 국토계획(Raumordnungsprogram), 
연방정부의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하여 주정부에서 수립하는 주발전계획
(Landesentwicklungsplan),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하에 수립되는 지역계획
(Regionalplan), 국토계획, 주발전계획, 지역계획 등 상위 정부의 계획을 수용하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건설지침계획(Bauleitplan) 등이 있다. 여기서 건설지침계획
은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 다시 상위의 토지이용계획(Flächennutzungsplan)과 하
위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건설지침계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환경계획과 같은 개념의 용어이다. 다만 독일에서 공간개발계획과 대응하는 
계획으로서 경관관련계획(Landschaftsplanu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
였다.
7) 연방자연보호법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특정 
비오톱 등이다(연방국토건설․계획법 제7조 7항, 동․식물-서식처-지침에 대한 평가). 연방자연보호
법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방향은 연방정부에서 담당하지만 구체적인 관리나 실질적인 지
정은 주정부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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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ㆍ운용하기도 한다. 
모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준수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모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존중해야 한다. 국토계획의 종류가 많은 독일에서는 이
와 같은 상ㆍ하위계획간의 상호교차원칙(Gegenstromprinzip)에 따라 각 단계 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림 3-1> 독일 경관관련계획의 상호교차적 연계 
경관생태프로그램 (LaPro)
경관생태기본계획(LRP) 1 LRP2 LRP...
경관생태계획(LP)1   LP2     LP3 LP...             LP              LP
녹지정비계획(GOP)1 GOP2  GOP3  GOP4  GOP...  GOP  GOP  GOP  GOP   GOP
지역적 자연보호,경관관리(NuL) 이해관계의 구체화
주차원의 NuL 이해관계의 조율
지방적 NuL 이해관계의 구체화
지역적 NuL 이해관계의 조율
지구적 NuL 이해관계의 구체화
지방적 NuL 이해관계의 조율
주 : 이 그림은 독일 경관관련계획의 수직적 상호교류를 보여주고 있음. 각 수준의 경관관
련계획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NuL)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계획을 수립함. 이때 조율해야 할 이해관계는 하위계획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말하
며, 이해관계의 구체화는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관관련계획은 
수직적으로 상호교차를 이루며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자료 : Riedel. W. and Lange H.(Hrsg.). 2001. Landschaftsplanung. 
Heidelberg; Berlin: Specktrum. Akad. Verl.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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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
국토계획은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계획이지만 주정부와 합의하에 작성되며 최
상위 공간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 계획은 원칙적으로 20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합의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1966년에 최초의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고, 통독 후 두 번째의 계획이 수립된 
것이 그 동안 실적의 전부다. 
□ 주발전계획
주발전계획은 국토계획의 지침을 수렴ㆍ발전시켜서 작성하는 주(Land)의 최상
위 공간계획이다. 주발전계획의 내용은 주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계획, 즉 고밀개
발지역, 고밀개발지역의 주변지역, 농촌지역, 농촌지역내 고밀개발지역에 대한 
계획과 주차원의 중심지역, 지역중심지역, 개발축, 특정개발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아울러 각종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대개는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된다. 
□ 지역계획
주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계획으로 지역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주정부와 해당 
지역내의 관련 중간자치단체(Kreis, Kreisfreie Stadt)가 협의하여 수립한다. 지역계
획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공간정비를 위하여 국토계획 및 주계획의 원칙과 목표
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방국토건설․계획법 제2조에 의한 국토정비의 원칙 및 주
발전계획에서의 국토정비 및 주계획의 원칙, 목표 등을 공간적․내용적으로 포
함하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계획은 국토계획 및 주발전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계획이 된다(주계획법 제8조1항). 또한 최하위의 
공간계획인 지자체의 건설지침계획 및 도시발전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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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지침계획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에서 지자체(Gemeinde)는 건설지침계획을 의무적
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건설법전도 제1
조에서 지자체는 도시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즉각 건설지침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건설지침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익을 수호해야 할 
절대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지침계획의 수립은 지자체가 자
체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부에 필요 인력을 갖출 수 없는 
소규모의 지자체에서는 외부용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건설지침계획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지자체 발전의 골격을 제시
하는 토지이용계획(Flächennutzungsplan)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리계획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발행위의 통제를 목적으로 수립되
는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으로서 우리나라의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
획의 성격을 지닌다. 
토지이용계획은 예비적 건설지침계획(Vorbereitender Bauleitplan)이라고 불린다. 
이 계획은 지자체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주발전
계획, 지역계획 등을 수용하여 수립한다. 예비적 건설지침계획이라는 명칭답게 
이 계획은 지자체 발전의 골격을 제시하면서 하위계획인 지구상세계획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계획구역 내에서의 실제적인 개발행위에 대해 법적 구
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는 하위계획인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반
드시 이 계획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인구 1천명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이 계획을 생략하고 곧장 하위계획인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지구상세계획은 건설법전을 집행하는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계획구역내의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적 건설지침계획
이라고 칭한다. 즉, 계획구역 내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지구상세계획에 합치되
어야만 허용된다. 여기서 계획은 개별 필지 단위로 대단히 자세하게 표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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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에는 지자체 입장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을 포괄 
할 수 있다. 지구상세계획으로 성립되기 위해서(Qualifizierter Bebauungsplan) 반
드시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항목으로 건물의 용도, 건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대지내의 건축가능 용지, 지구 내 도로의 4가지를 건설법전에
서 정하고 있다. 
<표 3-1> 독일의 공간계획 및 정책체계
주체 정책 및 계획 특기 사항
연방정부
법령제정
국토계획
․국토계획법(1965), 건설법전(1962, 1985), 건축용도
령(1962, 1968), 계획표기령(1965) 등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현재 제 2차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 중
주정부
법령제정
주발전계획
지역계획
․주 계획법(주마다 상이), 주 건설령(주마다 상이), 
주의 최상위 공간계획 
․국토계획을 수렴 발전시킴 
․주정부와 중간단위 자치단체(Kreis)의 공동작업에 
의해 수립
지자체
(게마인데)
도시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
․대도시에서 주로 수립하는 장기적 종합적 계획으
로서 임의적 계획
․예비적 건설지침계획,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
․구속적 건설지침계획, 행정구역내 일부지구를 대상
으로 수립, 필지 단위로 대단히 상세하게 계획
주 : * 도시발전계획은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에서 당해 도시의 경제, 사회, 물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자 거시적 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 계획은 건설지
침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모든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할 의무는 
없음
 자료 : 최병선. 2002. 각 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 관리체제 비교연구.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② 환경계획체계 및 주요내용
독일에서 자연과 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경관관련계획8)
제 3장∙외국사례 검토   93
은 주차원의 경관생태프로그램, 지역차원의 경관생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차원의 
경관생태계획과 녹지정비계획9)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관련계획은 공간
계획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계획수립절차를 거치면서 공간규모별로 체계화되
어 있으며, 이러한 경관관련계획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역할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는 자연보호 및 옥외공간에서의 여가․휴양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종합개발계획의 성격을 갖는 국토계획(특히 건설기본계획)과 다른 부문
계획의 수립 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표를 고려토록 하는 역할이다.
□ 경관생태프로그램(Landschaftsprogramm)
경관생태프로그램은 주발전계획에 상응하는 상위계획으로서 16개 각주에 대
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와 필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경관
생태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들은 1:200,000 이상의 대축척 도면상에 표현되기 때
문에 계획공간적 구체성이 떨어지며 목표의 실현을 위한 방향제시 정도의 계획
8)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서는 경관관련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자연과 경관의 현 상태 및 예상되는 상황
2.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중점목표와 원칙
3.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따라 수행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및 예상되는 상황의 평가
4.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요구 및 조치에 대한 내용
 a) 자연 및 경관의 침해를 회피, 저감 또는 제거
 b) 제4조에 의한 비오톱과 야생동식물의 서식기반이 되는 자연과 경관의 특정지역에 대한 보호 및 관
리, 개선
 c)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한 미래적 조치를 위하여 현재 상황 및 위치, 자연상태의 발전 가능성을 
위한 지역(면적) 또는 비오톱 연결을 위하여 추가되는 지역
 d) 유럽 생태연결망의 조성 및 보호 “ Natura 2000"
 e) 토양, 하천, 대기 및 기후의 개선 
 f) 인간을 위한 휴양공간과 자연 및 경관의 다양성 및 고유성, 아름다움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한 내용
9) 도시차원에서의 경관관련계획은 건설기본계획체계(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에 상응하여  2단계 
계획체계(경관생태계획, 녹지정비계획)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체계에 따르면 보통 토지이용계
획과 함께 경관생태계획은 단위행정구역전체(예를 들어 도시전체구역)을 포괄하는 계획이다. 하지
만 예외적으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서의 경관생태계획은 주로 도시 이외
의 지역만을 계획대상지로 하고 있다. 또 도시이면서 하나의 독립된 주인 베를린(Berlin), 브레멘
(Bremen), 함부르크(Hamburg)에서는 도시지역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며, 이의 대상범위
에 상응하여 경관생태계획 대신 경관생태프로그램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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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제한된다. 주마다 주의 여건에 맞게 주자연보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
라 계획 적용범위와 내용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멕클렌브르그-포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주와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주는 주의 모든 공간
계획 및 다른 전문계획수립 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측면에서 계획의 내용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경관생태프로그램이 활용된다. 반면 바이런(Bayren)주의 경
우는 경관생태프로그램이 공간개발계획과의 통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주발전
계획프로그램(Landesentwicklungsprogramm)”의 한 부분으로서 “생물종 및 비오톱 
보호프로그램(Arten-und Biotopschutzprogramm)”의 일환으로 작성되어 있다.
□ 경관생태기본계획(Landschaftsrahmenplan)
경관생태기본계획은 지역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으로서 주의 일부지역에 대한 
경관관련계획이다. 경관생태기본계획은 1:50,000이나 1:100,000 축척 도면상에 표
현되며 경관생태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표와 원칙을 내용적 공간적으로 구체화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의 자연환경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보호, 경관관리 그리고 휴양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지역개발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배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활용 측
면에서 이 계획은 비오톱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공식화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서식처영향평가(FFH(Fauna-Flora-Habitat)-Verträglichkeitsprüfung)를 통해
서 자연보호지역시스템(Schutzgebietssystem) 구축을 위한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 경관생태계획(Landschaftspläne)10)
경관생태계획은 공간적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건설기본계획(토지이
10) 경관생태계획의 작성사례를 부록Ⅰ에 “2. 도시관리계획차원의 경관생태계획 사례 : 독일 에헨페르데 
시”로 제시하였다.
제 3장∙외국사례 검토   95
용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이다. 보통 건설지침의 틀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입안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만 구속
력을 지닌다. 광역적 상위계획인 경관생태프로그램 및 경관생태기본계획의 결과
를 토대로 축척 1:5,000∼1:10,000의 도면상에 공간적․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단위행정구역(지자체)에서 경관생태계획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ⅰ) 자연 및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조사로 어디가 보호해야할 지역이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
ⅱ) 건설기본계획 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및 계획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
ⅲ) 환경친화적 농업 및 임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ⅳ)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입장표명을 위
한 근거자료로 제공
ⅴ) 부지의 이용 및 계획 시 친환경적인 위치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ⅵ) 건설기본계획 시 환경영향평가 및 동․식물서식처영향평가를 위한 척도로서 이용
ⅶ) 지자체의 환경보호활동의 측면에서 지방의제 21의 실행수단이 됨
□ 녹지정비계획(Grünordnungsplan)11)
녹지정비계획은 계획체계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구상세계획에 상응하
는 환경계획으로서,  일부 지구에 대한 경관의 변경 및 훼손에 대하여 경관생태
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하기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녹지정비계획의 주요내용12)
으로는 상위계획인 경관생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검토, 현황조사 및 평가, 지
구상세계획에서 예상되는 환경훼손 및 오염 등에 대한 침해규정 사항 등이 있다. 
대개 축척 1:500∼1:2,000 도면상에 공원녹지시설, 정원, 공원, 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계획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들을 표현한다.
11) 녹지정비계획에 대한 작성사례를 부록Ⅰ에 “3. 지구단위계획차원의 녹지정비계획 사례 : 독일의 퀠 
시의 일버그지구”로 제시하였다.
12) 녹지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은 연방자연보호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지적 장소적 수준의 
계획수단으로서 대부분 주자연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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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세계획에서는 녹지정비계획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자연환경의 분석 및 평가, 보호구역 현황, 토지피복상황 등 기초적인 정
보를 근거로 지구상세계획이 수립된다.
ⅰ) 야생동․식물종, 특히 특별히 보호해야할 생물종의 이동통로를 고려한 생물종 및 
비오톱 보호를 위한 부지 및 그에 대한 대책
ⅱ) 미기후의 유지 혹은 개선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지에 대한 대책
ⅲ) 토양침식의 방지, 토양의 복원, 양호한 토양상태를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대책
ⅳ) 지하수의 보전 및 개선, 하천복원을 위한 대책
ⅴ) 파헤쳐진 곳, 쓰레기 매립장, 기타 훼손된 부지의 정돈 및 녹화에 대한 대책
ⅵ) 지역의 고유경관의  보존 및 경관을 훼손시키고 오랫동안 이용되지 않는 시설물의 
제거에 대한 대책
ⅶ) 공원녹지시설, 정원, 산책길, 자전거도로, 승마길,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운동시
설 등의 조성에 대한 대책
□ 검토 결과
독일의 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한 경관관련계획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의 
내용과 외형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간계획으로부터 야기되는 자
연환경 및 경관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공간계획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특히 독일의 경관관
련계획은 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며,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서, 도면, 기타 기초자
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간화된 경관관련계획은 공간개발계획 각 단계에 반영되어 자연보호 및 경관
관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 계획이 공
간계획화되지 않으면 개발계획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
라고 할 수 있다.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생태적 정보가 요구되며, 그러한 생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정확한 환경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생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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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공간계획과 경관생태계획의 연계13)
① 연계배경
독일에서도 1976년 연방자연보호법이 수정․보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
우처럼 생태계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과 같은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연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지이용 압력이 그
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할 대상을 보호지역으로 묶어만 놓아도 보호 및 
관리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질의 저하와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차츰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도시화가 확
산되면서 보호할 지역까지 인접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보호구역 내 도
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순히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보호관
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토지이용을 경관생
태학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관점이 부각되면서 자연보호와 경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즉,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적 개념에 의하여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시각의 변화를 배경으로 1976년 연방자연보호법이 수
정․보완되면서 공간계획과 연계되는 환경계획으로서 경관관련계획14)이 출현하
게 되었다. 법개정 이후 독일의 경관관련계획은 하나의 독립계획이면서 동시에 
13) 여기에서 연계배경 및 연계효과 등의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해외출장 시 베를린 공대 최일기 및 
베를린 도시개발국 Holle Thierfelder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연계현황은 인터뷰 내용
과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연방국토건설·계획법, 건설법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부록Ⅰ에 
공간계획과 경관생태계획의 연계 사례를 1절과 4절에서 제시하였다.
14) 선정된 자연대상물 또는 특정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계획과 미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이 통합되면서 ‘경관관련계획’(Landschaftsplanung)이라는 단일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경관관련계획은 서로 다른 단위경관들의 구조에 내재한 자연생태요소들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이들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토지이용 적합성을 평가 판정한 후 유사공간
의 단위별 유기적 연결시스템을 형성토록 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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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간계획 체계의 횡단계획(querschnittorientierteplanung; cross-section oriented 
planning)15)으로서 상․하위의 모든 국토계획차원에서 일관되게 자연보호 및 경
관관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계획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연계현황
□ 공간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연방자연보호법, 연방국토건설․계획법, 건설법전 등 계획 관련법들은 공간계
획이 친환경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연방국토건설․계획법과 건설법전에서는 연방자연보호법에 근거한 경관관련
계획과의 연계, 자연침해규정,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서식처 보호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건설법전 제1조 1a). 연방자연보호법 
제21조에서는 건설관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건설기본법 제1조1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지침계획에서의 환경의 중요성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법
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건설지침계획에서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접 지자체와의 계획의 상호조정 절차를 통한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와 상․하위 계획주체들의 계획 과정 참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설법전 제204조 1).
□ 자연침해규정
공간계획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적 수준16)에서 제시하
15) 공간 위계상 모든 단계의 국토계획에 상응하는 경관생태계획이 존재하며, 각 수준의 경관생태계획
의 내용이 국토계획을 수평적으로 가로지르며 공간계획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관생태계획을 
“횡단계획”이라 함. 이것을 측도(測度)계획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16) 연방국토건설·계획법 제2조에서는 독일연방 전 국토에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상호 조화로운 구
조속에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총 15가지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공간계획상에
서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확보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3항과 8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설법전 제1조a. 건설계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 2항에서도 연방자연보호법에 근거한 경관관련계
획과의 연계, 자연침해규정,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서식처 보호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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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침해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독일에서 ‘자연침
해규정’이라 불리는데,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의 침해17)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최소화하거나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침해규정은 연방자연보호법 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 주의 자연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내용은 대체로 개발사업의 불가
피성과 환경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 대상지의 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개
발에 따른 자연침해를 최소화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 회피, 보상, 대
체, 대체비용지불 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18)
이 규정에 따르면 자연침해행위는 개발사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입증될 경
우, 침해행위 후 보정이 가능하거나 어느 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자연 및 경관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된다. 자연침해
에 대한 평가는 계획대상지는 물론 주변 지역의 비오톱지도 및 비오톱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개발행위, 사업에 의한 침해를 
보정하여 개발이후 변화된 상태를 변화 전과 같이 균형을 맞추는가, 대체되어 최
소화 될 수 있는가 등의 사항이다.
이러한 자연침해규정에 대해서는 공간계획 관련법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즉, 
자연과 경관에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방지 및 대체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
인하고 있다.
17)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자연 및 경관에의 침해는 토지의 용도와 형태를 변경하거나 건강한 토양층 형
성과 관련이 있는 지하수위의 변경, 자연계의 기능이나 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제18
조 1항).
18) 자연침해는 원칙적 피해야 하고(회피), 피할 수 없는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체, 대체비용지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상(Ausgleichsmassnahmen)은 자연계의 침해된 기능을 다시 재생시키거나 경관
을 재생하는 조치를 말하고, 대체(Ersatzmassnahmen)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연계의 침해된 기능을 같
은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경관이 새롭게 창출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보상할 수 없거나 대체가 되
지 않는 침해일 경우 대체비용을 부가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체비용지불(Ersatzzahlung)이라 한다(연방
자연보호법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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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연방국토건설․계획법 제7조, 건설법전 제1조1a).
□ 계획연계 근거 마련
경관관련계획의 수립근거가 되는 연방자연보호법과 공간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방국토건설․계획법 및 건설법전 등에서는 두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 건축계획 
등 공간계획이 각각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계획, 녹지정비계획, 경관생태세
부계획 등 경관관련계획을 반드시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자연보호법 역시 지자체가 수립하는 건설지침계획에 대해 경관생태계획
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관생태프로그램과 경관생태기
본계획의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조치 및 필요성 등이 연방자연보호법에 
근거하여 국토계획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연방국토건설·
계획법 제7조 3항의 1). 
연방자연보호법 역시 경관관련계획수립 시에 공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
다.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정비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간정비
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 및 원칙들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연방자연보호
법 제15조 1항, 제16조 1항).
□ 계획체계의 통일
공간계획이 행정체계에 따라 단계별 위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경관관련계
획도 각 단계별 상위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두 계
획체계간 상호간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림 3-2>와 같이 경관관련계획은 
공간계획과 동일한 단계의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경관관련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 같은 골격을 지니고 있다. 
도시계획은 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지정 등 3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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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경관관련계획도 경관보전 및 복원사업, 도시비오톱 설치, 
보호대상구역 지정 등을 다루고 있어서, 사업, 시설설치, 지역지정 등의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같은 틀로서 계획이 수립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 3-2> 독일의 공간계획과 경관관련계획 연계
연방정부 국토계획 ⇦
경관생태프로그램ꀻ
주, 지역
주발전계획 ⇦
ꀻ ꀻ
지역계획 ⇦ 경관생태기본계획
ꀻ ꀻ
시, 군, 구
건설지침계획
⇦
경관생태계획
녹지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
ꀻ ꀻ
지구
개별건축물
건축계획 ⇦ 세부경관생태계획
□ 실질적인 연계수단 마련
경관관련계획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한 기초자료 및 도면을 작성토록 
하고 있어, 건설지침계획에서 실질적인 계획수립 시 공간계획화된 경관관련계획
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관관련계획을 공간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현재 상황과 변화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오톱지도이다. 비오톱지
도는 계획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경관
생태적 관점에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뿐만 아
니라 환경계획을 구체적 공간에 적용하여 보여줌으로써 공간계획수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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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경관보호, 토지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일반
화되자 자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자연보호법의 보완을 통하여 전 지역
에 대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처음 한 베를린은 
전 도시를 대상으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고 경관생태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바
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 협의에 의한 연계 추진
외형적으로는 비오톱지도가 경관관련계획을 공간화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역할을 하지만, 실제 연계의 고리는 두 분야간의 “협
의”19)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계획의 주체가 
토론하고 지역주민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기초조사도 같이 하며, 서로 의견이 충
돌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간계획에 경관관련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의 과정은 주로 보전을 요구하는 그룹이 개발에 포함하기를 요구하는 그
룹에게 구체적인 보전의 근거와 당위성을 비오톱지도와 각종 조사내용으로 제시
하면,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하여 보전, 개발, 또는 일부 보전 등을 판단하여 
비오톱지도에 표현하게 되며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유보지역”으로 두
어 지속적인 협의대상으로 한다. 보전을 원하는 측에서 계속적인 자료 등을 수집
하여 협의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보전대상으로 수정하든지, 보전의 필요성을 강
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초정보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지역을 개발측의 요
19) 협의의 형태는 ‘통합’, ‘독립’, ‘병행’ 등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통합 형태는 두 
개의 계획을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하는 형태로서, 지자체가 경관생태계획의 
수행기관이면서 동시에 건설기본계획의 수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통합된 체계에서는 경관생태계획
의 내용(결과)이 토지이용계획안에 기술되며 실제적 구속력을 갖는 지구상세계획 안에 녹지정비계
획의 내용으로 확정된다. 독립 형태는 공간계획과 별도로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공간계획에서 
경관관련계획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형태이다. 한편, 병행 형태는 별개의 계획을 수립하지만 내용적
으로는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경관생태계획이 조례나 
명령에 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지구상세계획과 경합(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도
시이면서 하나의 주인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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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로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③ 연계의 효과
공간계획과 환경계획(경관관련계획) 체계의 연계를 추진해온 독일은 국토개발 
시 야기되는 환경훼손 및 그 영향에 대하여 계획수립 시 고려하여 자연보전과 
환경보호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년대의 자연보호대상 면적은 지
금보다 더 넓고  한 구역의 규모가 대단히 컸지만 현재는 단위면적도 작고 총면
적으로 보아도 과거에 비하여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많은 개발로 
인하여 하나의 자연보호대상이 여러 개로 나뉘었고 때로는 보호대상 전체가 개
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간계획과 연계하는 경관관련계획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호대상이 사라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계획수립 시 사전
에 비오톱 유형과 보호대상지역을 등급화 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자연보전과 개발 시 야기되는 환경훼손과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에 따른 문제의 인식 전환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올바른 개발을 유도하
고 있다. 즉, 경관관련계획이 개발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생각하는 올바른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 계획의 
연계는 개발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데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로 현재와 같이 보다 나은 경관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은 동독지역에 대해서도 베를린과 같은 계획체계20)를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수립 
시 고려하도록 하는 체계가 독일에서 가장 기동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
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 베를린의 계획체계 및 계획 연계 사례를 부록Ⅰ에 “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사례 : 독일
의 베를린 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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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1) 국토계획체계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체계는 장기구상으로서 국토이용계획과 토지이용규제의 
상위계획인 토지이용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이원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국토이
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정이용을 실현하기 위
한 것으로 공간위계별로 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 시정촌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토지이용
기본계획
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
국가단위
국토이용계획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림지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역
<그림 3-3> 일본의 국토계획체계
자료 : 환경부. 2001.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135의 그림을 재구성
토지이용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 삼림법, 자
연공원법, 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제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종합조정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개발행위에 대해
서는 개별규제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토지이
용기본계획은 도도부현지사가 작성하며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농업지역, 삼림지
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체계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방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로 구
성된다. 토지이용방침은 1992년 이후 도시전체와 지구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
며, 전자는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에 의해서, 후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
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제 3장∙외국사례 검토   105
토지이용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역구분제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허가제도, 지역지구제, 지구계획제도가 있다. 구역구분제도는 고도 경
제성장기에 대도시권의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구역21)
과 시가화조정구역22)으로 구분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을 시가화구역에 한정
함으로써 도시시설을 집중적․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968년 도
입되었다. 개발허가제도는 구역구분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으
로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허
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도도부현지사는 시가화구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함으로써 양호한 환경수준을 유지
하고 시가화조정구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
로 허가함으로써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용도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도시의 실정에 따라 특별지역․지구제와 지구계획제도 등을 부가
하여 시행하고 있다.23) 지구계획제도는 당해 지구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실현하
기 위해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련된 용도·용적을 비롯하여 벽면의 위치․의장 등
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제를 행함과 동시에 지구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환경관련 제도 및 시책
① 환경기본법과 환경기본계획
21) 시가화구역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기성시가지와 가까운 장래에 시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는 구역에 지정되며, 용도지역의 지정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동시에 도시시설을 중점적으
로 설치하여 양호한 환경의 시가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구역이다.
22)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일지라도 당분간 시가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구역에 지정되며 항
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 사회상황의 변화, 도시시설의 정비수준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재조정되었다.
23) 일본에서 기본이 되는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용적․높이 등을 각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춰 다
르게 규제하나 동일 용도지역일 경우 규제항목 및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폐단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특별지역․지
구제를 도입하여 용도지역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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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집중에 대
응하기 위해 일본은 1993년 11월에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일본 환경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
하고, 현재 및 미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며, 인류의 복지에 
기여․공헌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법에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책무,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특정지역에 대한 
공해방지, 국가가 강구해야 할 환경보전시책을 비롯하여 국제협력, 지방공공단
체의 시책, 비용부담․재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환경기본계획은 환경기본법 의거하여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
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을 정한 국가의 기본계획이다(동법 제15조). 환경기본
법에서는 국가의 기타 계획 중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환경기본계획
의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계획을 책정·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계획
과 기타 공간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② 환경정책대강(環境政策大綱)과 도시환경계획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정책대강의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면
서 사람과 자연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창조함과 동시에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일이 건설행정 본래 사명임을 인식하여 환경을 건
설행정에 내부목적화 하는데 있다. 
환경정책대강에서는 환경계획의 책정, 법령기준 등 환경에 관한 규정의 충실, 
환경에 관한 시책의 중점적․종합적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환경정책을 선
도하는 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대강은 도시, 녹지, 하천, 
도로, 자연환경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조성,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의 보전, 하천환경 관리 및 자연하천 조성, 환경친화적 도
로건설,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실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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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계획은 건설행정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 환경정
책대강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정촌에서 수립하며 도시
계획의 환경부문계획과 도시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담고 있다.24) 
도시환경계획의 계획기간은 20년이며, 시정촌의 도시부국에서 수립한다. 계획대
상구역은 시정촌구역 중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5)
도시환경계획의 구성은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시환경계획의 이념, 도시환경의 현황, 도시환경계획의 목적과 과제, 이를 실현
하기 위한 수단, 중점정비계획 등이 포함된다. 도시환경계획에서는 동물의 서식 
상황과 식물상 등 기존의 자연상태를 조사․분석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녹지 
네트워크계획, 풍향과 기온 등 도시 미기후 자료를 분석하여 바람통로를 계획하
는 등 기존 도시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다.
③ 녹지창조정책대강과 녹지기본계획
국토교통성은 녹지가 풍부하고 생태적 연결성이 제고된 국토형성을 도모하고 
녹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자연에 대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1994년에 “녹지창조정책대강”26)을 제정하였다. 녹지창
조정책대강을 통해 녹지를 보전․창출․활용하고 각종 행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시책의 종합적인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녹지창조정책대강에서 정하는 시책의 기본방향은 녹지의 보전과 창출에 의한 
24) 도시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은 상호 연계되도록 도시환경계획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도시환경계획 
제4조에서는 도시환경계획의 내용이 도시계획과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 도시정
비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5) 또한 도시환경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인 대처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계획의 원
안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향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26) 일본어로는 綠の 政策大綱이며, 여기에서는 대강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녹지창조정책대강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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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의 공생, 풍부한 녹지의 확보로 여유 있고 쾌적한 환경의 창출과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 녹지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공간의 조성, 시민의 참가와 협력에 의
한 녹지가 풍부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녹지창조정책대강에서는 공원, 도
로, 하천, 댐, 사방, 해안, 사면지,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공적주택 등 공익적 시설 
등의 녹지를 비롯하여 시가지개발사업과 일체화된 녹지 그리고 민간소유지에 녹
지를 창출하고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구성으로는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목표, 녹지보전지구 내의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녹지보전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과 녹
지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점적인 녹화추진을 꾀하여야 할 
지구 및 해당 지구의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1994년 6월 개정된 도시녹지보전법을 근거로 시정촌이 수립하는 녹지기본계
획27)의 정식 명칭은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시정촌의 녹지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이 되는 ‘녹지’에는 
공원, 운동장, 광장 등 공공녹지와 하천, 해변, 호소 등 자연녹지, 논·밭, 임업지, 
목초지 등 생산녹지 등과 개인주택의 정원 등 사적 녹지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녹지기본계획의 주체는 시정촌이 되며 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이 계획은 시정촌 구역 내 녹지의 적정한 보전 
및 녹화추진을 위한 목표 및 실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내용을 책정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시정촌은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의 정비, 공공시설 및 
사유지의 녹화 추진, 녹지 전반에 걸친 장래상 및 시책 등을 시민과 더불어 추진
하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녹지의 보전을 위해서 녹지보전지구 지정의 촉진, 풍치지구 제
도 활용, 생산녹지의 보전, 자연환경 보전을 배려한 공공시설 정비 등이 추진되
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자연생태계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
27) 일본어로는 綠の 基本計劃이라 하며 여기에서는 녹지기본계획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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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녹의 에코네트워크(eco network)를 형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는 삿포로시 녹지기본계획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 삿포로시 녹지기본계획의 체계
계획의 
이념
계획의 
기본방침
7개의 주요사항과 26개의 추진 프로그램
 사  실
 람  현
 과  하
 녹  자
 음  우
 이  리
 빛  손
 나  으
 는  로
 삿
 포
 로 
시민참가
로
녹지를 
키우자
주요사항 1
시민활동을 
응원한다
1 녹지와 관련된 시민활동의 추진과 지원
2 녹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발신
3 시민활동을 지탱하는 거점시설의 정비
주요사항 2
녹지를 배우고 
넓힌다.
4 녹지와 친해질 기회나 장의 충실
5 주변의 자연정보 수집과 발신
6 가정과 학교, 지역의 자연교육 보급과 
전개
주요사항3
녹지 가꾸기의 
기초를 마련한다
7 녹지에 관련된 기금의 운용
8 녹지에 관련된 정기적인 기초조사실시
9 녹지 기본계획 시민모니터 
지금 
있는 
녹지를 
차세대에 
남기자
주요사항4
지금 있는 
녹지를 지킨다
10 녹지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 보전 
11 거리에서 보이는 산 경관의 보전
12 개발에 수반되는 녹지의 감소 억제
13 거리나 농지의 녹지의 보전
14 시민참가에 의한 녹지의 보전활용
주변의 
녹지를 
늘리자
주요사항5       
녹지를 느낄 수 
있는 거리풍경을 
만들자
15 새로운 녹지의 상징 만들기      
16 효과적인 건축물 녹화(綠化)의 추진
17 도심부 녹화의 추진
18 중점적으로 녹화를 추진하는 지구 지정
19 녹지 리사이클 추진
주요사항6
녹지를 연결한다
20 환상그린벨트 구상의 추진
21 도로 녹화의 추진
22 자연이 풍부한 하천을 이용한 녹지의  
연속화
주요사항7
매력 있는 
공원을 늘리자
23 공원녹지의 배치 방침
24 공원녹지의 종별 배치 계획
25 시민과 친근한 공원녹지를 목표로
26 이용자와 함께 키워가는 공원녹지를 목
표로
자료 : 札幌市. 1999. 札幌市綠の基本計劃.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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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본 녹지기본계획 이미지
자료 : 建設省. 1994. 綠の 政策大綱. 21世紀 「綠の 文化」形成を 目標して
④ 친환경적 개발사업
일본 국토교통성은 환경정책대강, 녹지창도정책대강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 건
설행정 이념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행정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환경공생모델도시 추진사업과 환경공생주택
시가지모델사업, 환경공생주택건설추진사업 등이 있다.
도시공원정비
기존수림 보전․활용
녹지협정등에 의한 녹화
녹지의 추진 중점지구
생산녹지 보전
공공공익시설의 녹화
보존수림․수림의 보전
하천환경의 보전․정비
시가화지역
도시계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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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일본의 녹지보전사업 이미지
자료 :  建設省. 1994. 綠の 政策大綱. 21世紀 「綠の 文化」形成を 目標して
환경공생모델도시는 19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대도시의 도시환경을 생태
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조건없이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델도시로 지정되면 도시환경계획을 책정하고 그 중
에서 중점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공생주택시
가지모델사업은 환경공생주택시가지 정비계획에 의한 환경공생시설정비에 관한 
사업 및 환경과 공생하는 주택의 보급에 관한 사업과 이들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공생주택건설추진사업은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경
감하고 수환경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한 지구환경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주
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휴게소
벤치 입입방지책
(立入防止柵)
해설판
표식
토사붕괴
방지시설
경관보전을 
위한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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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연계현황
① 환경계획의 체계적 연계 미흡
일본은 국토계획체계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환경계획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
다. 물론 일본에서도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각
종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대부분 국토계획 주무부서
인 국토교통성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환경성과의 협조나 연
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것들이다.
제도적으로 두 계획체계의 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친환
경적 국토계획의 추구는 몇몇 시범사업이나 개별법에 의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향이 있다. 환경공생모델도시 추진사업과 환경공생주택시가지모델사업, 환
경공생주택건설추진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 근거를 두거나 자발적 시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② 환경을 국토계획에 내부목적화
계획체계상의 연계가 미흡한 일본은 환경을 국토계획에 내부목적화 함으로써 
국토건설 및 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1994년 1월에 
책정한 환경정책대강은 환경을 건설행정에 내부목적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치이
다. 국토교통성은 환경정책대강을 근거로 도시환경계획, 환경공생주택 추진계획, 
도로환경계획, 새로운 녹지기본계획, 유역별 하수도정비종합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토계획에 내재화된 환경성 강화 사례라 하겠다.
1994년에 제정된 녹지창조정책대강 역시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녹지가 풍
부한 국토형성을 도모하고, 특히 녹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생활환경의 조성
28) 예컨대 환경성에서는 환경기본법을 제정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교통성에서는 환경
정책대강, 녹지창조정책대강을 책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도시환경계획과 녹지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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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민의 녹지에 대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시책이다.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 적정한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녹지기본계획 수
립을 도시녹지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일련의 내부목적화 전략의 일환이
라고 할 수 있다.
3) 네덜란드
(1) 국토계획체계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해수 범람의 위험에 항
상 노출되어 있는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41,526㎢의 국토면적에 약 
1,57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377명/㎢로서 세계 4위로 기록할 정도
로,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심이 
매우 높다. 열악한 환경과 좁은 국토라는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네덜란
드는 일찍이 계획적 토지이용을 추구하여 공간계획에 있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29)
<표 3-3> 네덜란드의 국토계획체계
의사결정 수준 계획 수단 비고
국 가 공간결정계획(PKB) 전략계획적 성격
주 지역계획(Streekplannen) 전략계획적 성격
지방자치단체
구조계획(Structure plan) 전략계획적 성격
토지이용계획(Bestemmingsplan) 법적 구속력
자료 : European Commission. 1999. The EU Compendium of Spatial Planning 
System ans Policies: The Netherlands (Luxembourg: Office of the 
Officai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p50-68의 내용을 참
고하여 작성함
29) Hajer, M. A. and Zonneveld, W. 2000. "Spatial Planning in the Network Society -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Planning in the Netherlands," in European Planning Studies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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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토계획은 공간계획법(Wet op de ruimtelijke ordening; spatial 
planning act)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국가 12개의  주(Province) 및 538개의 지자
체(municipality) 등 3단계 수준에 의해 수립된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간결정계획
(PKB: Planologische Kernbeslissing; spatial planning key decision), 주 차원에서는 
지역계획(Streekplannen; regional plan), 지자체차원에서는 구조계획(Structuurplan; 
structure plan)과 토지이용계획(Bestemmingsplan; local land use plan)을 수립 각각 
수립하고 있다.
공간결정계획은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Ministerie van Volkshuisvest 
ing,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beheer;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30)가 주도하여 수립하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즉, 공간계획과 관련된 부처31)의 총무국장(Directorate-General)으로 구성된 국토
계획위원회(RPC: Rijksplanologische Commissie; national spatial planning 
commission)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수립하는 것이다. 공간결정계획
은 2002년 현재 5차까지 수립되어 하위 수준의 계획수립에 지침을 제공하는 전
략계획(strategic plan)32)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간결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략계획의 성격을 갖는 지역계획은 각 주가 국토계
획을 참고․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간계획․환경부
가 국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를 지시(directive)할 수 있
고, 주 정부는 이에 대하여 주택․공간계획․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 계획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각 지자체는 구조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두 가지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된
30) VROM은 주택국(Directoraat -Generaal Wonen), 국토계획국(Directoraat-Generaal Ruimte), 환경국 
(Directoraat-Generaal Milieubeheer), 주택․공간계획․환경조사단(VROM-Inspectie), 정부기관건설청
(Rijksgebouwdiens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주택․공간계획․환경부에서는 공간계획과 환경분야를, 교통 및 수자원부는 물분야를, 농업부는 자
연보전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처럼 공간계획관련 여
러 부처가 처음부터 관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된다.
32) 전략계획이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 3장∙외국사례 검토   115
다. 우선 구조계획은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 성격으
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반면 토지이용계획은 네덜란드 공간계획 중에 유일하
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수립 시 공간결정계획과 지역계획을 참고
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네덜란드 국토계획의 특징은 상․하위 행정체계간 협의와 자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관계기관의 자문이 폭넓게 보
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주는 지자체에 지방계획의 목차를 지정하는 훈령
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상적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가는 
대략의 윤곽을 잡아주고 주는 국가와 지자체를 중재하며 지자체는 지방계획 수
립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는 체제라 할 수 있다33). 또한 모든 단계의 계획
에서 광범위한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의 자문이 보장되어 있어서 합의 위주의 접
근이라 할 수 있다34).
(2) 환경계획체계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습지의 개발을 통한 농토 확보, 도시의 집약적 개발 등
에 따라 1960년대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대부터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자원 및 에너지, 자연보존 등 각각의 환경관련법
을 제정하여 부문별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채택하였다35). 1980년 후반 들어서
는 부문별 접근의 한계와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련의 통합적 접
근36)을 시도하였다. 1989년에 주택․공간계획․환경부가 작성한 국가환경정책
33) Needam, B. and de. Ven, J. “Amsterdam". in Berry, J. and Mcgreal, S.(eds.). 1995. European Cities, 
Planning Systems and Property Markets. London: E. and F. N. Spon. pp50-63.
34) European Commission. 1999. The EU Compendium of Spatial Planning Systems and Policies: The 
Netherlands. Luxembourg: Office of the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23.
35) Bennett, Graham. 1991. "The history of the Dutc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 Environment 33. 
p7.
36) 1989년에는 종합적인 국가의 환경계획인 국가환경정책계획을 발표하였고, 1993년에는 새로운 환경
법(Wet Milieubeheer; environmental act)을 공포하여 부문별 환경계획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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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NMP: Nationaal Milieubeleidsplan;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은 이러
한 배경에서 나왔다.
종합적인 환경계획인 국가환경정책계획은 주택․공간계획․환경부가 매 4년
마다 작성하여 2002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수립․시행되어왔다37). 1993년 환경
법에 의해 각 주와 지자체 수준에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며, 이때 상위계획인 국
가환경정책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의 특수한 목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즉, 각 주에서 수립하는 주환경정책계획은 국가환경정책계획의 내용을 반
영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방환경정책계획 역시 국가환경정책계획과 
주환경정책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38)
국가환경정책계획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환경문제를 규명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포괄하는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39). 제4차 계획의 경우에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기후 변화, 
자연자원의 고갈, 화학물질․식량·방사능 등으로 인한 보건 문제, 안전사고의 위
협, 생활환경의 질 악화,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등 7가지 문제를 주요 
환경문제로 지정하고 정책의 원칙, 정책 프레임웍, 정부의 역할, 정책 수단, 과도
기 정책 등 국가환경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7가지 환경 문제별로 
미래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강의 계획을 재정 계획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Bouwer, Klaas. 1994. "The Integra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Planning and Physical Planning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 Management 37(1): pp107-108)
37) 이 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 계획은 NMP에서 정한 목표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8) 지자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및 주의 계획당국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조사국
(RIVM: Rijks Instituut woor Volksgezondheid en Milieu) 등 관련 기관의 지원도 받는다(European 
Commission, 1999: 20-21). 즉, 환경보건조사국은 환경 및 자연보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통합환경모니터링네트워크(National Integrated Monitoring Network on Environment Quality)를 작동하
며, 자연·환경 평가 및 전망(National Environmental and Nature Outlooks and Environmental and Nature 
Balances)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원기관은 계획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39)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VROM). 2001b.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orld: Working on sustainability', summary 4t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 The Hague: 
V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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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경정책계획과 지방환경정책계획은 국가환경정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립한다. 즉, 환경정
책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환경주제(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공간, 오염배출, 소
음 및 악취, 청결한 근린 환경, 대기오염 및 실내 환경)에 대해 주요 문제와 구체
적 목표치 설정하고, 환경정책의 실천을 위한 주요 전략(입법, 설계 및 투자, 통합
적 접근, 지원 및 협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대상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실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표 3-4> 네덜란드의 환경계획체계
의사결정 수준
계획 수단
비 고
법정 계획 비법정 계획
국가 국가환경정책계획 비전(Visions) 의무적
주 주환경정책계획 비전(Visions) 의무적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정책계획 비전(Visions) 선택적
자료 : Centre for Environment and Planning.  2000. A Comparison of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s Legislation in Selected Countries. 
Bristol: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p21의 그림을 재구성함
한편 네덜란드의 환경계획은 법정계획 이외에 비전(visies; visions)형태의 비법정
계획도 3단계의 행정체계 모두에서 수립되고 있다.40) “비전”은 계획수립 순환과정 
중 최상위 단계에서 수립되어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의 결과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개발 경로를 설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즉, 각각 다른 개발 대안(예를 들어, 도시
팽창과 도시집중)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전”은 경제 개발, 환경․사회경제적 결과뿐만 아니라 
공간, 교통계획과 같은 다양한 부문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40) European Commission. 1999. 앞의 책.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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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경계역경계
55dB(A)를 나타내는 경
계공업용지
구역경계 취소
55dB(A) 윤곽 취소
(가능한) 미래 구역경계
(가능한) 55dB(A) 윤곽
시경계
<그림 3-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환경지도사례 : 소음현황 및 계획도(공업용지)
예시
자료 : dienst Ruimtelijke Ordening - Amsterdam. 1998. Milieuzones in 
Amsterdam. Amsterdam: dienst Ruimtelijke Ordening p17
(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① 연계 배경
환경계획은 국토계획, 교통계획, 공간경제 계획 등 다른 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네덜란드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엄격히 분리
되어 시행됨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정책 사이에 긴장 및 갈등 요소
(spatial-environmental conflicts)가 항상 존재해 왔다41). 환경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가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41) Miller, D. and de Roo, G.(eds.). 1997. Urban Environmental Planning: Policies, instruments and method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ldershot: Ashgate. 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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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반면, 국토계획체계는 분권화되어 있어 지방의 견해가 중요하여 국가 및 
주에 의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42) 환경문제는 주
로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내의 환경국 등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국토계획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기 때문에 두 문제는 별개
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43) 그리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와 개발수요를 수용
하기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향하는 환경정책 사이
에 긴장․갈등 요소가 존재해왔다.
네덜란드에 존재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상충은 이른바 ‘압
축도시(compact city)의 딜레마’로 일컬어지는 문제이다. 네덜란드의 국토계획은 좁
은 국토를 조건으로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를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압축도시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도시활동의 집중이 광역적 차원에서는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지만, 국지적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환경기준을 
초과할 만큼 오염이 증가하는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환경계획이 국토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상충됨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을 위
한 토지이용의 결과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공간의 이용과 환경의 보존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공간과 환경 두 가지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44)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다
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또는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야 한다45)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46)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
42) Miller, D. and de Roo, G.(eds.). 1997. 앞의 책. pp427-428. 
4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방 차원에서 협조하는 공식적 메커니즘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실무적 혹은 허가과정상의 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다.
44)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또는 지방 수준에서는, 오래된 산업지역이 높은 환경오염 저감 비용 때문
에 재구조화가 불가능하여 많은 기업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환경정책을 추
진하는 국가 수준에서는, 배출량 규제에 따라 기업 및 가계 1 단위당 환경 오염 정도가 감소하더라도 
오염원이 절대적 수가 증가하면 오염 총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국토계획을 통
해 오염원을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45) 환경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형태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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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② 계획간 연계 및 통합의 시도
네덜란드에서는 1988년 발표된 제4차 공간결정계획과 1989년 제1차 국가환경
정책계획에서 두 계획의 협력 내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두 계획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국가단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국가단위 공간계획
에서는 공간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47) - 크게 공간, 환경, 자연, 물 등 4가지 분야
를 의미함 - 를 기본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간 및 환경 
관련 각 분야에서 다른 분야의 계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기 시작했다. 하위단계
인 구조계획과 토지이용계획도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서 수립하되 관련 부
서와 상호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작 직접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단위에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네덜란드에서는 시범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수준의 계획간 통합을 시도하였다. 즉, 환경정책을 다양한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접근(area-specific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계획체
계상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계획간 통합을 위한 시도를 진행한 것이다.48)
계획(NMP)에 부응해야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역(주거지역, 상
수원 지역 등) 등은 지역에 적합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46) van Staalduine, J.A. and Simons, M.T.T. "Environment and Space: towards morl Cohesion in Environmental 
and Spatial Policy". in Miller, D. and de Roo, G.(eds.). 1999. Integrating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acticable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ldershot: 
Ashgate. pp35-36. 
47) 공간 및 환경오염분야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에서 자연은 농업부에서 물은 교통 및 물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상호 협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8) 1989년에 주택․공간계획․환경부가 공간결정계획과 국가환경정책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한 ‘지역 지
향적 환경정책을 위한 실천계획’(Actieplan Gebiedsgerich Milieubeleid; Action Plan for Regionally 
oriented Environmental Policy)은 지역 수준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의 길을 제시하였다
(Bouwer. 1997. 앞의 책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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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네덜란드의 국토계획관련 도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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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2001a. 
'Making space, sharing space'. summary Fifth National Policy 
Document on Spatial Planning 2000/2020. The Hague: VROM. 
pp22-23/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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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준에서 롬(ROM: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beheer;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계획간 통합을 시도하였고, 지방 수준에서
는 도시․환경(Stad & Milieu; City & Environmen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계획간 
협력을 시도하였다49). 그리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암스테르담시는 도시기포
(city bubble)50)와 환경매트릭스(environmental matrix)51)등 도시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제고하였던 것
이다.
□ 롬(ROM) 프로젝트
네덜란드는 지역수준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위하여 1988년에 이
른바 롬 프로젝트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4차 국토계획에서 10
개 시범지역(ROM-region)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협
력적 통합계획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능에 의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
는 지역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대부
분의 시범지역은 하나의 주 내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주 내에서는 다양한 
49) 이러한 사례에 대한 내용은 “부록 6. 네덜란드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사례“에 제시하였다.
50) 도시기포(city bubble)는 일정한 시점에 한 도시의 환경오염의 총괄적 상태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서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의 악화 정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즉, 개발의 결과 형성되는 도시의 기포
(bubble)이 현재 수준보다 커지면 도시 주민들은 그만큼 환경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
고, 반대로 작아지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시계획의 정책목표는 도시의 환경오염 
수준(bubble)을 낮추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의 어떤 부분에서 환경기준
을 초과할 만큼 환경 악화가 되더라도 그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상할 만큼 환경 개선이 이루
어져 bubble이 작아진다면 이러한 계획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의 하향식 환경기
준 적용 방식과 달리 환경관리에 있어 도시가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1) 환경매트릭스는 도시 내 일부지역에 입지 예정인 도시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점수로 
표현하여 매트릭스 위에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환경요소는 소음, 대기오염, 안전사고 등 
환경적 악영향(environmental nuisance)과 도시 내 녹지구역(green zones in the city), 이동성(mobility) 등
이다. 환경매트릭스는 도시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점수화 한 후 다기준 분석
(multi-criteria analysis)을 하여 해당 지역에 있어 환경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발유형을 결정하도록 도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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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결정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신뢰 형성
프로젝트의 상위 목표 결정
프로젝트 하위 목표 결정
프로젝트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세부 사업 집행
사업 평가
준
비
단
계
집
행
단
계
계
획
단
계
<그림 3-8> 롬(ROM) 프로젝트의 추진과정
시범지역 내에서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하
나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은 철저히 환경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환경
계획과 통합을 추구하였다. 즉, 지역적 수준에서 환경 개선 및 보전 정책이 공간
계획 체계 안으로 통합된 것이다. 통합계획에 참여하는 많은 주체들은 시범지역 
내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목표
를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계획의 목적은 크게 공간개발과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양대 목표에서 출
발하여,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와 계획기간 동안 달성 가능한 세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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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합의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바람직한 개발의 종류와 지역의 특성을 결정하
기 위해 어떤 수단들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부 사업과 하위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공간개발과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양대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
져야 한다.52) 이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결과를 평
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다시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내의 여러 사업들이 양대 목표를 향
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자료 : Ministry of Hosing. 1999.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p11
1 Southeat Friesland         
2 Drenthe                    
3 Gelderse Vallei              
4 Ijmeer                    
5 Schiphol and Environs    
6 The 'Green Heart'         
7 Rijnmond Flanders
8 Zeeland and Canal Zone
9 Brabant Limburg  
10 Mergelland 
<그림 3-9> 롬(ROM) 지역의 분포
52) Dijkstra, A. 1999. "ROM-Rijnmond: programme management in practice." in Miller, D. and de Roo, G. 
1999. Integrating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acticable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ldershot: Ashgate):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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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 프로젝트(City and Environment Project)
주택․공간계획․환경부는 도시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지방 수준
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서간 협력과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더라도 여전
히 환경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며, 한정된 도시 지역에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53) 이
에 따라 1997년에는 25개 도시를 '도시․환경 프로젝트'(City and Environment 
Project)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엄격히 정해진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
외를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구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물론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 단계 과
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단계로 지자체는 지방 수준에서의 환경적 관심을 계
획의 초기단계부터 국토계획에 통합해야 하고, 2단계로 기존 규제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재량을 사용해야 하며, 3단계로 앞의 두 단계를 모두 따
라도 환경의 질에 있어서 적정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명백해질 경우에 
따라 국가의 기준과 절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
다. 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환경 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54)이지만,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환경 부문이나 심지어는 환경 외적 영역에서도 보
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도시․환경 프로젝트는 도시 수준에서 환경계획에 융통성을 부여함으
로써 공간계획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물론 도시 전체 차
원에서는 국가환경정책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기준을 만족해야 하지만, 도시 
53) van Staalduine, J.A. and Simons, M.T.T. "Environment and Space: towards morl Cohesion in Environmental 
and Spatial Policy". in Miller D. and de Roo G.(eds.). 1999. Integrating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acticable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ldershot: Ashgate. p43. 
54) 예를 들어 도시 내 어느 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심해졌으면 다른 지역에서 대기 오염량을 줄이는 식으
로 보상하여 도시 전체로 봐서는 대기오염 부문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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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구체적 공간의 차별성을 반영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협은 배타적으로 대립하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도시 
수준에서 연계․통합되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4) 기타 국가 
(1) 영국
① 국토계획체계55)
영국의 공간계획은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 DETR)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카운티(county)와 자치구(district)가 수
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가 마련한 국토계획 관
련 지침은 환경정책을 내재화하고 있어서, 영국의 국토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
정책과 상충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공간개발계획은 국토 전역을 계획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은 없으며, 1968년의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56) 개정 
이후 구조계획(Structure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1985년에는 지방정부법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광역정부를 해체하면
서 이들 대도시권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조계획과 지방계획을 통합한 개념의 
개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의 
국토계획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의해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계획은 지
방정부의 개발계획(Development Plan)57)이 유일하며, 이 계획은 다시 그 역할과 
55) 영국의 공간계획체계에 대한 검토는 이용우·윤양수·박양호·이종익·김연규·변병설 외(2001)의 “환경친
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와 최병선(2002.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의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
간 관리체제 비교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56)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래와는 현저하게 구분되
는 개혁적인 제도로서 영국이 오늘날의 국토모습을 갖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57) 개발계획의 수립주체는 지방의회임. 지방의회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
를 거쳐 확정된 계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계획안을 직접 작성하는 실무, 예
컨대, 현황조사, 분석, 계획안 작성 등은 관련 지방정부의 계획담당 부서(Local Planning Authority)에
제 3장∙외국사례 검토   127
성격에 따라 구조계획(Structure Plan)58), 지방계획(Local Plan)59), 통합개발계획
(Unitary Development Plan)60)으로 세분된다.
중앙정부는 국토계획이 없는 대신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제정하고, 최상위의 공
간정책으로서 각종 정부지침(guidance) 또는 회람(circular) 등을 적극적으로 작성
ㆍ배포하여 지방정부의 국토계획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환경
문제 등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간관리 정책을 작성하여 지방정부 국토계획의 상위 정책지침으로 적극 활용하
고 있다. 
이들 정책지침에는 국가계획정책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
과 지역계획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계획정
책지침은 지방정부가 계획수립 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 등의 번거로
움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계획수립 및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대단히 중
서 맡고 있다. 
58) 일종의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카운티 전역에 대한 개발의 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를테면,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의 전략부분에 해당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전체 공간관리체제 속에서 상위정책인 국토계획정책지침 및 지역계획지침을 수용ㆍ발전시키고 하
위계획인 지방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며, 아울러, 개발허가(Planning Permission)의 주요 고려요소
(Material Considerations)로서 작용하는 계획이다. 계획내용에는 토지이용정책, 물적 환경개선조치, 교
통관리정책을 포함함. 계획서는 설명서와 지형표기가 없는 기본 모형도(Key Diagram)로 구성함으로
써 장소적 구체성보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국의 카운티는 이 계획을 의무적으
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59) 지방계획은 기초자치단체(District Council)가 관할구역 내에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구만을 대상
으로 하여 수립한다. 이 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토지이용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개발허가
(Planning Permission) 과정에서 핵심적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구조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
립하며, 계획을 확정하는데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 계획은 그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종합계획(General Plan), 사업지구계획(Action Area Plan), 주제계획(Subject Plan)의 세 가지 종류로 세
분된다. 계획서는 보고서와 상세한 지도상의 도면 및 기타 부속자료로 구성되며, 계획기간은 대개 
10개년으로 한다.
60) 구조계획과 지방계획을 합친 개념의 계획으로서, 대 런던 및 지방 대도시권의 자치구(London 
Boroughs,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s)에 국한해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다. 중앙정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자치구에서 수립ㆍ확정함. 계획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전반부는 다른 지역의 구조계획과 그리고 후반부는 지방계획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계획기간은 
지방계획과 같이 10개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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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고려요소로서 작용한다. 정책지침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그린벨트, 주택문
제로부터 산업진흥, 지역계획,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작성내
용은 이들 이슈별 문제를 지방정부의 국토계획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
한 원칙적 내용들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지침이 이슈별 지침인데 
비해, 지역계획지침은 광역적 지역단위로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침으로,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지역계획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영국의 국토계획은 상ㆍ하위 정책 및 계획간에 법으로 규정된 정합성의 의무
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계획수립ㆍ집행과정에 중앙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간섭함
으로서 관련 계획 및 정책간에 긴밀한 연계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 
<표 3-5> 영국의 국토계획과 정책체계
주체 정책 및 계획 특기사항
영국의회
법령제정 ․도시 및 농촌계획법(1990)
․등록건물 및 보전지역 계획법(1990)등
환경부 장관
규칙제정
국가계획정책지침
지역계획지침
회람
․개발절차규칙(1995)
․용도구분규칙(1987) 등
․2000년 현재 24개 지침시달
․2000년 현재 13개 지침시달
․행정절차에 대한 상세지침
카운티 협의체
지역계획 ․자생적 계획
․지역계획 지침으로 대체 중에 있음
카운티 의회
구조계획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
․의무적 수립
․장기적, 종합적, 골격제시적 개발계획
자치구 의회
지방계획 ․행정구역내 해당지구대상
․의무적 수립
․개발행위의 지침이 되는 상세한 계획
으로서 종합계획, 사업지구계획, 주제
계획으로 세분
런던 및 지방
대도시권 자치구
통합개발계획 ․구조계획과 지방계획의 통합형태
주: England, Wales를 중심으로 기술, 구조계획과 지방계획을 합쳐서 개발계획이라고 함
자료 : 최병선. 2002.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 관리체제 비교연구.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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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계획체계61)
영국의 환경 관련제도는 오염매체 및 부문별로 분절화되어 있다가 1990년 환
경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제정에 따라 환경부문간 통합의 기초가 마
련되었다. 1990년 환경법은 통합오염관리(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 원칙
을 제시하여 모든 오염매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해법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1990년 발표된 환경백서 ｢우리 공동의 유산｣(This Common 
Inheritance)은 영국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종합 환경 기술서로서, 환경 전반에 대
한 인식과 199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
서 밝힌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영국의 환경계획은 하나의 계획체계로 통합되지 않고 여러 부문별 계획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정부 수준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국가 
수준에서는 생물종다양성계획(Biodiversity Action Plan), 대기질전략(National Air 
Quality Strategy), 지속가능개발전략(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기후변
화프로그램자문서(UK Climate Change Programme Consultation Paper) 등을 발표하
였다. 지방정부들도 생물종다양성계획, 대기질계획, 지방의제21, 지방환경국계획
(Local Environmental Agency Plan: LEAP) 등을 수립하나, 모든 수준의 정부가 일
관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디스트릭트 수준에서는 계획이 
있으나 카운티 수준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③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영국은 27개에 달하는 부문별 국가계획지침(PPG)와 런던, 남동지역, 남서지역, 
테임즈강 지역 등 지역별 지역계획지침(RPG)을 통해서 국토계획이 환경친화적
으로 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의 환경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획지침은 그린벨트, 농촌개발, 자연보존, 폐기물 관리, 경관, 레크리에이
61) Farmer, A. Skinne, Ianr and Wilkinson, David. Bishop, Kevin. 1999. Environmental Planning in the United 
Kingdom. A background paper for the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를 참조하여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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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해안 계획, 에너지, 환경오염 관리, 소음, 홍수 등 부문별 지침으로 구성되어 
공간계획 수립 시 반드시 따라야 할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
역계획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범위, 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다. 
한편 지역계획지침은 국가의 국가계획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가차원의 개발목표
와 전략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집행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
역계획수립 담당기관이 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이
다. 주요 내용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의 질, 환경보전과 농촌경관의 보전, 지역교
통전략, 기반시설의 공급(용수, 폐기물, 에너지), 광물자원 등 9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근 영국 환경․교통․지역부는 현행의 토지이용계획제도를 전향적으로 검
토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62) 계획영역을 확대하여 
산림, 농경, 발전소, 오염, 교통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과 무관하지만 계획정책결
정 및 계획수립 시 고려하는 사항까지도 계획영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계획조건
의 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 지역의 중요한 건축물도 계획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주요 계획안은 공공의 충분한 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였
다.
(2) 프랑스
① 공간계획체계
프랑스 공간계획은 1967년의 토지이용방향에관한법률(loi d'orientation fonciéré
으로서 일명 토지기본법이라 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수준에서 수립되는 국
토정비기본계획(Plan d'Aménagement du Territoire; Territorial Management Plan)과 
지역(région) 수준에서 수립되는 지역경제·사회개발 및 국토정비에 관한 ‘레지옹
계획’은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종합계획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간계획의 성격
을 갖는 계획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몇 개의 자치구 연합에 의해 공동으로 작
62) 서순탁. 1999. 영국 도시계획의 동향. 국토 제216호: pp89-95.
제 3장∙외국사례 검토   131
성되는 도시구상계획(SD: schéma directeur)과 이를 구체화하는 자치구(commune)
단위의 토지점용계획(POS: Plan d'Occupation des Sols)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 공간계획체계는 국가 기능 위주로 추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계획계약
(contrats de plan)제도가 운영되어 국가와 레지옹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
발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부처간 협력과 중앙-지방간 
협력을 위해 1963년 총리실 직속으로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Inter-ministerial Regional 
Planning Agency)을 설립하였다. DATAR는 국토계획 관련 부처간, 지방간 정책을 
조정하여 지역계획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ATAR가 계획 
문제를 제기하면 상설계획위원회(CIAT: Comité Interministériel Permanent pour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ermanent Inter-ministerial Planning committee)가 정책
의 우선 순위와 재정의 배분 문제를 결정한다.
② 공간계획의 환경성 확보
프랑스 역시 별도의 환경계획체계의 수립 없이 공간계획에서 환경목표를 내재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공간계획 체계 내에서 환경정책은 
공간정책과 구별되고 있으나, 공간계획 관련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은 것은 사실이다. 우선 국토정비기본계획에서 토지점용계획으로 이어지는 국
토계획은 농지, 산림, 경관 등의 보호를 명시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정비령(DTA: Directive Territoriales d'Aménage- 
ment)에서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레지옹 정부 및 지방정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과 환경정책 담당자들이 국토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 범부처간 협의를 위한 기구들(DATAR, CIAT)이 
발달해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무엇보다 국
토계획과 환경관리가 통합된 부처인 국토계획․환경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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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국토계획․환경부 산하의 생태경관부(DNP: Direction de 
la Nature et des Paysages)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지역개발에 관한 결정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시키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3) 스웨덴
① 공간계획체계
스웨덴의 공간계획은 계획및건축법(Plan och Bygglagen, 1987)에 근거하여 수
립된다. 이 법은 공간계획(physical planning), 건축 및 각종 개발, 도시환경 설계 
등의 수립기준과 집행 절차의 일반적 지침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간계획은  
철저히 분권화된 시스템에 의해 수립되기 때문에, 전국의 284개 지자체
(municipalities)에 의해 주요 사항이 모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간정책기술서(policy statements)가 발간되고, 지역 수준에서
는 몇 개의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계획(regional plan)을 수립하며, 지자체에서
는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과 상세개발계획(detailed development plan) 및 지
역규제(area regulations) 등을 수립한다. 지역계획은 종합계획, 상세개발계획, 지
역규제에 관한 결정의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으로서, 종합계획
과 성격이 같고 교통 등 광역시설과 주택건설 들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계획기간
은 30년이다. 전략계획 성격의 종합계획에서 지자체는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로 신규 및 기존 개발지역 또는 보전지역의 변경을 계획한다. 종합계
획은 자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규제 내용을 반영하며, 종합계획 내용이 다른 법
과 상충될 경우에는 자연자원관리법을 기준으로 계획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규제를 위한 
하부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세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상세개발계획은 5∼
15년의 기간에 계획을 집행할 개발예정지역, 즉 도시지역과 교외주택집중개발지
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또는 개발업자 등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물의 규모,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공공시설, 상하수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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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등을 명시하며, 개발기간과 계획 집행, 개발 허가 여부 등의 기준과 환경보
전을 위해 보전대상 지역을 규정한다.  상세개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필지 분할
방법,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 자산규제계획(property regulation plans)을 
수립할 수 있다. 상세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서는 종합계획의 목적과 자연자원관
리법 등에서 정한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역규제
를 통해 건축허가를 시행한다. 이 규제는 그 성격이 상세개발계획과 같고 각종 
개발·시설설치․교통망 등을 위한 토지이용, 기타 유사토지이용, 건축조건, 형질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세개발계획과 종합계획은 때로 충돌할 수도 있으나 
특정지역규제는 종합계획과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종합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② 환경관련 제도
1999년 환경법(Environmental Code)의 제정에 따라 15개의 부문별 환경관련 법
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 스웨덴의 환경관리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
한 1999년에는 ‘스웨덴 환경질목표’(Swedish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를 
수립하여  한 세대 내에 달성해야 할 환경의 질에 관한 15 가지 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지침으로서 따르고 있다.
스웨덴에 특징적인 환경관련 제도는 환경재판소(Environmental Court)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자체의 환경 관련 결정의 타당성과 환경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은 일차적으로 ‘지자체행정위원
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에 탄원할 수 있고, 여기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서는 다시 지방환경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허가가 필요한 경
우에는 고등환경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③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스웨덴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적 연계는 큰 편은 아니지만, 국가의 
지침과 행정체계의 감독권한을 이용하여 국토계획의 환경친화성을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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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웨덴 역시 환경계획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체계상의 연계
를 추구하기보다는 국토계획에 환경정책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우선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위한 지침으로는 스웨덴 환경목표와 공간정책
기술서를 들 수 있다. 15 가지 분야에 걸친 ‘스웨덴 환경목표’는 국토계획과 건설 
부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국토계획지침에 해당하는 공간정책
기술서는 해안지역, 필수보존지역, 레크리에이션, 특별농촌 및 문화지구를 지정
하여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와 카운티에 의해 이 구역이 보
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감독과 환경재판소를 통해서도 국토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의 국토계획이 국가의 환경지침이나 환경법의 규정
에 어긋날 때는 일차적으로 행정위원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가 지방 계획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행
정위원회는 토지 및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환경적 위험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국가의 환경정책이 지자체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각 국의 계획체계연계 비교 및 시사점
1) 각 국 사례의 시사점
(1) 독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주정부의 지역계획은 경관생태기
본계획을, 건설지침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은 경관생태계획과 녹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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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획을 그리고 건축계획은 경관생태세부계획을 반드시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수준에서 머
무르지 않고 ‘자연침해규정’을 둠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 경관관련계획을 수
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즉, 개발의 정도 및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자연침
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개발계획수립 시 자연침해 정도 및 환경여건을 되
짚어 보는 기회 및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소생물권계
(biotop-network)를 시도면적의 일정비율을 차지하도록 규정하여 생물서식공간의 
총량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또 자연계와 경관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63)에서 토
지이용계획의 수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국토계획이 환경
계획과 연계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로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계획의 위계별로 대응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갖추고, 상․하
위계획간의 상호교차원칙(Gegenstromprinzip)에 따라 각 단계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개발계획에서 환경보전을 감안하도록 
하기 위해 “경관관련계획”이라는 별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에 따른 환경훼손대책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토계획에 대응되는 환경계
획체계가 있다는 것은 계획내용의 연계에 있어 공간계획과 동일한 공간적 대상
을 갖는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관련계획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연계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모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준수하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존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마련하여 상․하위계획간 상호교차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토계획의 종류가 많은 독일에서 각 단계별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계획의 공간계획화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63) 예를 들면, 비오톱 연결망, 보호해야 할 토양, 지하수에 민감한 지역, 기후적으로 효과가 있는 공지, 
휴양에 적합한 지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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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독일은 공간계획수립 시 환경보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
하여 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경관관련계획을 공간계획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 단계별로 작성할 도면의 축척까지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관관련계획은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을 위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
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도 계획체계별로 구체화되어 있다.
넷째,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는 것이
다. 독일에서는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가 되는 토지환경에 대한 기초정
보가 있어 경관관련계획이 공간계획화 할 수 있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비오톱
을 지도화하여 토지의 피복유형, 환경측면에서의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개발계획에서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국토․도시계획 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토관리에 있어 환경
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체계보다는 시범사업과 개별적인 사업 또는 계획을 활
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청의 지도하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는 환경기
본계획과 건설성의 환경정책대강 및 녹지창조정책대강과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
환경계획, 녹지기본계획, 환경공생모델도시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는 친환경적인 각종 계획수립과 시범사업, 정비사업
에 중앙정부가 지원․지도․감독하는 방법으로 환경성을 구현하고 있다. 도시지
역에서는 도시환경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에서 구체화할 수 없는 도시의 자
연환경, 생태환경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환경성을 확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매우 불확실한 계획연계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거센 나라나 지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환경친화적 계획은 언제든지 후퇴하거나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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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
성에서 환경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
며, 도시환경계획이나 녹지계획이 시정촌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연계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간계획과 구별되는 별도의 환경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제도적으로 환경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환경계획의 수립마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환경계획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환경계획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공간계획과의 체계적 연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롬 프로젝트와 도시․환경 프로젝트는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
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추진하여 통합계획의 가능성을 타진한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즉, 물리적․공간적 의미를 갖는 환경계획의 수립없이 공간계획
과 정책위주의 환경계획을 지역이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
하여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간과 환경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몇몇 사
례는 계획체계간 연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환경계획의 수립 등이 없이 지역수
준에서 두 계획을 통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롬 프로젝트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계획의 단위
가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계획의 집행을 위해 프로젝트의 실천계획
을 지방계획으로 전환하는 문제, 정책수단의 수용문제 등 많은 문제를 수반하였
다.64) 뿐만 아니라 공간계획은 주로 사회의 다양한 경제 활동의 이해관계를 조절
64) IVM의 정책분석가인 Dr. Ron Janssen 와의 인터뷰(2002)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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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환경계획과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경제활동과 자연환경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65) 이런 이유에서 ROM 프로젝트는 처음
에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도시․환경 프로젝트 역시 계획체계간 연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없이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ROM 프로
젝트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 프로젝트는 ROM 프
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상지역
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해당지역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환경기
준만을 고집하는 것도 도시 전체 차원의 환경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접근이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도시․환경 프로젝트 사례는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이 문제인식과 합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간의 타
협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례는 지역수준에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비록 좋은 결과만을 보
인 것은 아니지만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간계획과 구별되는 별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없이 두 계획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만약 정형
화된 공간계획과 같이 체계를 갖춘 환경계획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했더라면 협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훨씬 더 절약되었을 것이다. 즉, 해당
지역의 현황 환경문제와 생태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환경의 
구체적 미래상을 보여주는 계획이 존재한다면 공간계획과의 타협은 훨씬 용이했
65) Bouwer, Klaas. 1994. 앞의 책.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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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ROM 프로젝트의 더딘 진행은 물리적․공간적 의미를 
갖는 환경계획체계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계획의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사례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해서는 계획주체
간 협의와 협력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간계
획과 환경계획이 하나의 통합된 부처(주택․공간계획․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국토계획위원회를 비롯하여 계획주체간 협의를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이 
마련되어 있어 계획주체간 협의가 용이하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들의 합의 형성(consensus building)을 통한 계획의 수립은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4)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모두 환경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
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상 연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환
경정책을 공간계획에 내재화함으로써 공간계획의 환경친화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하나의 틀에 있기 때문에 두 계획체계의 정합성의 문제
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의 내재화를 위해서 이들 나라들이 선택하
고 있는 수단은 계획가 및 관련자들의 교류와 협의의 틀이나 각종 지침 등이다. 
부처통합 또는 계획주체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공간계획과 환
경성 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간계획과 환경정책이 통합 
부서인 환경․교통․지역부와 국토계획․환경부에서 각각 수립됨에 따라 계획
주체간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DATAR가 국토계획수립 시 범부처간 교류와 협의를 위한 기구 역할을 함
으로써 계획의 연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공간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지침은 공간계획이 환경정책을 수용
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국의 국가계획지침과 지역계획지침은 공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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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수립의 지침으로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비
령 역시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5 가지에 달하는 ‘환경질
목표’를 제시하여 공간계획과 건설 부문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각 국의 계획체계연계 비교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
감하고 있다. 다만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상의 분립 여부와 공간계획에서 환
경목표의 내재화 정도 등 계획수립 여건의 차이에 따라 계획체계상의 연계 또는 
통합을 추구하는 방식과 내용상 연계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계획체계간의 연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은 공간계획체계와 다른 
경관생태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통해 두 계획체계간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은 모두 공간계획체계에 대응하는 환경계
획체계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의 목표가 공간계획에 내재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독
일처럼 환경계획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두 계획간 연계를 강제할 제도
적 장치가 미비 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선정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에
서 두 계획을 통합한 통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계획연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
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잘 정비된 환경계획체계는 계획
체계상의 연계 또는 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내용상 연
계를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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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각 국의 계획체계연계 비교
독일 일본 네덜란드 기 타
환경
계획
체계
경관생태프로그램-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계획-녹지
정비계획
국가: 환경기본계
획
지자체: 녹의기본
계획/도시환경계
획
국가환경정책계
획-주환경정책계
획-지방환경정책
계획
국가단위계획 수립
(영-부문별계획,
프-국가환경계획,
스-국가환경목표)
부처 
통합
여부
교통·건축·주택부
와 환경부 분리
국토교통성과 
환경성 분리
주택·공간계획·
환경부 통합
영-환경·교통·지역
부로 통합
프-국토계획·환경부
로 통합
스-주택·국토계획부
와 환경부 분리
계획
연계의 
근거 
및
환경
지침
계획 및 환경관련 
법에서 자연침해
규정 및 계획연계 
규정(연방자연보호
법, 국토건설·계획
법, 건설법전 등)
환경정책대강 
녹지창조정책대강
공간계획주요재
결 및 국가환경
정책계획에서 제
시
영-PPG/RPG 지침
프-DTA
스-환경목표, 계획
및건축법, 환경
법 등
계획
체계상 
연계
공간계획수립시 
각 단계별 경관관
련계획을 고려하
도록 제도화 됨
체계상 연계 미약
시범지역 대상으
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ROM 프로젝
트 추진
환경계획체계 미비
로 체계상 연계미
약
환경
정보의 
공간화
환경지도(비오톱지
도), 경관관련계획 
도면
미비
환경지도
(일부지역)
미비
내용적 
연계
계획체계의 연계
로 자연스럽게 이
루어짐
시범사업, 개별사
업 중심. 자발적 
내용적 연계 강조
일부 
시범지역에서 
이루어짐
공간계획 내용의 
환경성 강화를 통
한 내용적 연계 중
심
내용적 
연계 
수단
경관관련계획
환경영향평가
자발적 연계
환경영향평가
환경지표(암스테
르담 등 일부 도
시에서 자발적 
사용)
환경영향평가
영,프-자발적 연계,
     환경영향평가
스-사법제도, 행정
감독 환경영향
평가
계획
주체 
협의
경관관련계획과 
공간계획 조정 시 
협의진행
국토이용계획 수
립시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공동명
의로 발행
국토계획위원회
수시 협의문화 
정착
프-DATAR
주 : 영-영국, 프-프랑스, 스-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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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계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계획의 연
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주체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풍토가 계획연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공간계획 관련 부처와 환경관련 부처가 통
합되어 있어서 두 계획 주체간의 교류나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
일은 부처통합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두 계획 주체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공간계획에서 환경목표를 
반영하고 구체적 지역에 환경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공간화를 위
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이 비오톱지도와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의 환경지도는 환경정보의 공간화가 두 계획 연계에 긍정적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외국 사례의 적용 가능성 판단
우리 나라의 국토관리는 용도지역제와 계획수립체계의 절충형태를 취하고 있
다.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각각의 체제에 내재된 본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채 형
식에 안주함으로써 이들 체제가 각기 목표하고 있는 국토관리 효과를 우리는 거
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 규제제도를 미국식 체제에 따르고 있지
만 우리의 국토는 미국과 같은 광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이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 그러한 제도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독일의 계획제도를 도입
하였지만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근린환경을 보호하는 주민의식부족과 제도
적 뒷받침이 없는 우리에게 계획은 계획수립으로 그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각 나라의 국토 및 환경과 관련한 공간관리는 국토면적, 자연조건, 인구규모, 
개발압력 그리고 지리·역사적 배경과 연관성을 갖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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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개발된 제도를 본질은 결여한 채 형식만을 도입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 체
제의 본질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나라마다의 
체제는 자국에 적합하도록 자체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며 다른 나라의 그것과
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중복적이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검토된 여러 가
지 제도와 체제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가를 가
리는 일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체제에 내재된 본질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검토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프랑
스 등의 체제와 제도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은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용도지역제와 토지분할
통제를 주축으로 공간관리체제를 구축했었으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과 오
염문제가 심화되면서부터 강력한 ‘계획적 개발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경험은 우
리 체제의 미래지향적 모형으로 삼기에 큰 무리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토계
획체계나 법령체계로 봐도 독일식으로의 이행에 큰 저해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66) 요컨대, 독일의 공간관리체제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을 포함하는 점진적인 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에 대응되는 환경계획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미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 환경관련법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개
발에 의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도 사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중에 있다. 공간계획에서 환경목표의 내재화가 미흡한 처지를 다른 
나라의 여건과 비교해 볼 때, 계획체계상의 연계를 보장하도록 계속적인 제도개
66) 독일에서는 자연환경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1935년에 자연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한정된 대상물과 특정 동식물 보호를 위주로 한 부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자연보호와 
휴식 여가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연방건축법, 자연보호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등)에 
근거를 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프로젝트 단위별로 단편적으로 수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 자연환경 
파괴가 심화되자 1976년 12월에 자연보호법을 혁신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생태계획과 조경계획을 경
관생태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간계획 속에서 계획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
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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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수단의 마련 필요하다. 두 계획체계를 단일 계획골격으로의 통합은 계획주
체간 ‘협의’ 전통이 강한 네덜란드에서도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협의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계획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체계상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
는 독일의 사례가 참고할만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사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통해 내용상 연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획체계상 연계를 추구할 경우, 두 계획체계에서 공유할 환경정보의 공간화
와 환경계획의 공간화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계획의 중요
한 부분은 결국 토지의 이용방식을 결정하는 물리적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환경적 특성을 도면화 한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가 용이할 것이다. 실제 독일의 사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계획의 내용상 연계를 위해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성
검토제도의 실천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및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국무
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토계획의 환경성
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체계상 연계를 추진하든 내용상 연계를 추진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계획의 주체가 의견을 조율할 협의 틀이라 할 수 있다. 계획연계를 추구
하는 각 국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주무부처를 통합하였거나 협의할 수 
있는 틀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는 관련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정형화된 ‘위
원회’ 형태에서부터 상시적의 협의창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일 수 있다. 아
직 협의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식화된 협
의 틀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기본방향   145
4C H A P T E R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를 위한 과제와 전제
1. 추진과제
1) 당면과제 도출
(1) 국토계획의 관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국토계획 관
점과 환경계획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토계획의 관점에서의 당
면과제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를 국토계획의 환경보전부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의 환경보전부문에서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에 대한 사항을 다
루고 이러한 토대 위에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개발관련 사항을 작성하
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보전부문이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다른 부분별 계획과 연
관성을 갖게 하면 국토계획의 전 부문별 내용은 상호 보완적인 상태를 유지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현실적인 또는 이상적인 접근을 생각
할 수 있다. 현 제도에서 추진이 가능한 실질적인 방향에서 연계방향을 
설정하였다. 계획체계의 연계는 국토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환경계획이 계획체계를 갖추어야 가능해진다. 두 계획의 연
계는 상호 계획체계에 대한 보완과 지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만 계획의 성격상 환경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
에서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의 지침이라 할 수 있고 국토계획은 환경계획
의 도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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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상․하위계획간 환경보전부문계획의 연관성 강화이다. 즉, 국토종합계
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의 국토계획에 있어 상위계획의 환경보전부문의 내
용을 하위계획의 환경보전부문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하위계획의 환경
보전부문계획 내용을 일관성 있게 수립 반영하고,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실천수
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토계획의 각 단계는 상호 연관성
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부문별 계획간의 연계 구축이다. 즉,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개발계획의 부문별 계획간 상호관계를 환경보전
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는 토지피복이나 식생 등의 생태계 관련 기초정보
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근거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가능지를 찾는 여건분석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보전대상을 찾는 작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환경계
획이 우선 수립되어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환경계획의 여건분석내용을 그대로 받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의 위계 회복 및 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즉, 국토계획은 상․하위계획간 위계가 있어야 하며, 계획수립 시 임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는 개발사업은 상위계획으로
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계획내용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상위계
획의 내용을 계획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협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장치를 마
련하여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보다는 성
장우선의식에서 계획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의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계획가의 가치관과 관계되
므로 쉽게 해결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시 환경보
전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기초정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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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환경계획을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장치가 있다면 훨씬 균형된 또는 환경보
전을 기반에 둔 국토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2) 환경계획의 관점
환경계획의 관점에서 국토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는 다음
의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토계획에 대응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환경계획체계를 구축하
는 일이다. 국토계획의 「국토계획-도종합계획-도시계획」체계와 정합성을 갖도
록 환경계획 체계를 「국토-도-도시」의 행정구역단위와 일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
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하려면 환경계획의 내용
을 정책위주에서 실천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계획인 국토
계획과 같이 환경계획의 공간계획화를 통한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구축이다. 국토계획 분야에서 합리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가 필요하다. 토양, 기후, 식생, 동식물 서식처, 수질, 대기, 
인간개발로 인한 물질의 흐름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도면화되어야 한
다. 특히 생물군집의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담은 비오톱지도는 국토계획과 환
경계획의 연계를 위해 반드시 제작되어야 할 기초정보라 하겠다. 
2) 전문가 의견수렴
(1) 조사 개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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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우선 두 계획의 연계
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진이 생각하고 있는 연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전문가 그룹간 어떠한 차별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토계획 체계와 환경계획 체계의 문제점, 두 계획
체계 연계의 필요성,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70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원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설문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이메일(e-mail)과 팩스(fax)를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았다. 
조사대상은 환경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대
학교수, 엔지니어링 회사 등의 6분야로 하였다. 각 그룹별 조사대상자수를 비슷
하게 맞추고자 노력하였으나 응답률의 차이로 최종 설문대상자는 그룹간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각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은 평균 9.2년 정도로서 비교적 설
문에서 조사할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실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4-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조사수 비고
합 계 348
환경 및 시민단체 30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자연환
경보전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 8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기타 대학부설 연구
소 등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37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관련 지자체 공무원 80 시군 건설과, 환경보전과 등
관련학과 대학교수 26 도시계획, 조경, 환경보전, 지리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회사 95 도시계획, 조경계획 수립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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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집계되어 유효한 설문지는 총 348부로,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응답자수
는 <표 4-1>과 같다.
(2) 주요 조사내용
주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국토계획 체계 및 내용, 환경계획 체계 및 내용,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방안, 응답자의 개인특성 등 4가지의 부분으로 구성
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국토계획 
체계 및 내용
- 우리나라 국토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 및 문제점
- 국토계획의 환경보전부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상호 연관성 
정도
- 국토계획체계상 상하위계획간의 연계정도 및 연계부족의 원인
-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등 새로 도입되는 국토계획제도에서 
자연환경보전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와 예상되는 문제점
환경계획 
체계 및 내용
 - 환경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정
도 및 문제점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각종 계획의 환경성 강
화에 기여하는 정도 및 문제점
 - 현행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관성 정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방안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 필요성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체계 및 내용
 - 환경계획을 공간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 방법
 - 계획체계간 우위성 관련 문제
응답자 개인특성 - 직업, 소속 부서, 근무 년수 등
(3) 조사결과 요약1)
1) 여기서는 전체적인 조사결과의 개략적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4장 및 
5장의 연계방안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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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환경․시민단체와 교수 집단이 가장 낮다고 생각(2.10, 2.60)2)하고 있다. 행정기
관의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3.53, 3.29)하고 있고, 이 두 
집단 사이에 연구기관과 엔지니어링 회사 그룹의 의견이 모아진다. 각 집단의 속
성상 이와 같은 견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계획에서 
자연환경훼손 문제를 다루는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현행 환경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정도
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는 국토계획의 자연환경훼손 고려 정도와 같은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중앙부처 공무원(3.08)은 지자체 공무원(3.51)
보다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계획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관성 정도는 평균 2.89로서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의 두 계획체계는 연계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 환경․시민단체(2.0), 교수(2.46), 연구기관 집단(2.73)은 다른 
집단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계획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원인에 대하여는 환경
계획이 목표달성 사업 및 대책 중심이기 때문(4.0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계획이 공간화 되지 않아서(3.9)”와 “환경훼손을 
평가할 환경관련 기초정보 부족(3.85)”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집단이 매우 찬성
(4.6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
결하여야 할 과제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부록Ⅱ에 “2. 기타 조사결과”에 제시하였다.
2)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개발계획에서 자연환경훼손문제를 다루지 않다고 보는 것인
다. 3점을 중간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하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서 제시하는 점수는 같은 의미
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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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 방법에 대하여 현실적 방법과 이상적 방법
을 각각 조사한 결과는 현실적 방법으로는 국토계획의 환경부문계획에서 환경훼
손 및 생태계 단절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과 두 계획을 제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두 제도가 계
획의 환경성 강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평균 3.16)로 나
타났다. 그 가운데 환경․시민단체 집단은 가장 회의적인 의견(2.67)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집단은 중간 이상(3점이상)의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연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 및 폐지 여부에 대
하여는 수정․보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본전제
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범위 
(1) 연계범위 판단을 위한 대안 검토
① 대안 작성 
계획체계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과 이상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언젠
가는 추구하여야 할 대안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검토하였다.
ⅰ) 대안 1 :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 
ⅱ) 대안 2 : 국토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ⅲ) 대안 3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하나의 계획 틀에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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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안별 추진가능성
대안 1은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경계획과 직접적인 연계보
다는 자체적으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자연환경훼손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개발계획에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 환경보전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서 
대상지의 경관, 자연환경, 생태계 등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각 분석
항목을 종합하여 정리된 토지생태 특성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다. 대안 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생태를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정보가 우선
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문별 계획은 환경을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계
획작성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안 2는 실질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 단계별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환경계획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수
립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물론 계획수립시기
에 따라 환경계획이 국토계획보다 나중에서 수립될 경우에는 기 수립된 국토계
획의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 2는 환경계획과 국
토계획은 서로에게 지침이면서 도구의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하자는 방안이라 하겠다. 대안 1과 대안 2는 형식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
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대안 2를 내세우게 된 것은 대안 
1에서와 같은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성 강화가 실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안 2는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환경계획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루자는 것이다. 즉,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수립을 위해 “외적 충격요법”을 강구한 것이 바로 대안 2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 2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계
획 체계를 정비하고, 두 계획 체계간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환경성검토 
및 평가 관련제도의 재검토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대안 3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하나의 정책목표로 보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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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형태로 수립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의 국토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용어
처럼 환경계획에 대응한 개념이 아니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모두 포함한 계획이
라 하겠다. 대안 3은 현재의 정부조직, 관련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전제로 가능한 
대안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한편으로는 통합된 토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환경과 개발
을 하나의 조직에 두고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
다. 공간계획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다루면서 계획수립에 필요한 엄격한 “지침”
과 “원칙”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을 두며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2) 연계범위 판단
① 대안 비교
3가지의 대안을 계획체계 연관성 관점과 추진 가능성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우선 계획체계 연관성 관점에서 보면, 대안 1은 두 계획체계의 연관성은 없으
나 국토계획에서 환경성을 강화함으로써 두 계획체계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효
과를 얻고자 하는데는 의미가 있다. 대안 2의 환경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간 연계
는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대안 3은 계획체계의 
연계라기보다는 통합된 새로운 틀로서의 계획체계를 주장하고 있는 대안이다. 
추진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대안 1과 대안 2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충분히 추진
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안 1은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을 고려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의 부문별 계획과 같이 주로 서술적 환경보전사항을 
고려하게 되어 형식적인 환경중시형 개발계획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대안 
2는 국토계획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계획 체계를 정비하고 두 계획 체계
간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어 많은 법․
제도적 요건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대안 1과 대안 2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얼마만큼 구축하느냐에 있다. 환경계획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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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가 되는 환경자료의 공간화가 작성되지 못하면 국토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환경계획의 내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 3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계획체계와 행정조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안으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조직과 더불어 계획과 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점
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이라 하겠다. 
<표 4-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범위 판단을 위한 대안 비교
구분 계획체계 연계방법
계획체계 
정합성 정도
추진 가능성
대안 1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
- 연관성은 없음
- 국토계획의 환
경성 강화로 
두 계획체계 
연계의 실질적
인 효과를 얻
고자하는데 의
의가 있음 
- 현재의 제도하에서 추진 가능함
-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을 고려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의 
부문별계획과 같이 주로 서술적 
환경보전사항을 고려하게 되어 
형식적인 환경중시형 개발계획
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있음
 대안 2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상호보완적 
관계
- 두 계획체계 
연계의 핵심
임
- 현재의 제도하에서 추진 가능함
- 국토계획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
록 환경계획 체계를 정비하고 
두 계획 체계간의 연관성을 확
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
치의 마련이 요구됨. 따라서 많
은 법․제도적 요건을 수정, 보
완하여야 함
 대안 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 두 계획체계의 
연계라기보다 
통합된 새로
운 틀로서의 
계획체계임
- 현재의 계획체제와 행정조직에서
는 거의 불가능함
- 새로운 제도, 새로운 조직과 더
불어 계획과 토지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을 가질 때 이 방안의 
출현이 가능함
② 연계범위 설정
3가지의 대안을 비교한 결과, 대안 3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안이라 
볼 때 대안 1과 대안 2가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대안 1은 지금까지 국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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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작성되어 온 여건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훼손의 영향을 감안하는 것은 쉽지 않
은 작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안 1은 대안 2의 추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선행 과제로서 대안 2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 1과 대안 2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대안1의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와 환경
계획체계구축은 사실상 대안2의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두 계획체계의 연계는 국
토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할 준비가 없다면 또는 환경계획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
기 때문이다. 계획체계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전제가 실현된다
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와 환경계
획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적 작업을 두 계획체계의 연계방안에 앞서 제시하였다.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향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첫째, 계획의 우선성에 대한 방향
정립, 둘째 계획체계의 연계를 현재 계획틀에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틀까
지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항에서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연계의 정도
와 방법들을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등 그 범위에 대한 방향 등이 먼저 결정되어
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떠한 계획이 우선하
여야 하는 우선성의 문제이다. 계획을 연계하려는 목적으로 보면 환경계획의 내용
이 먼저 작성되고 국토계획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기적으로 먼저 수립한다고 계획의 우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
리고 계획내용의 반영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있다. 
여기에서는 계획의 공간적 단위에 따라 계획내용의 반영사항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계획도 결국 공간을 다루른 계획으로서 기존의 국토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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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두 계획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는 상호보완적 원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두 번째 연계를 어느 계획틀에서 시작하는 문제이다. 두 계획을 연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체계의 혁명을 의미한다. 어쩌면 계획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가
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뿐만 아니라 조직의 틀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미 이 방법은 앞
에서 검토한 대안 3과 같이 두 계획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
에서 계획체계의 연계는 현재의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되 개혁적 의
지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필요한 제도와 계획틀의 개선을 전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획체계의 연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
한 기본방향이다.  실제 계획체계의 연계는 당장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고 생각한다. 관련제도의 정비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정보가 축적되어야 가
능하다. 또한 계획체계연계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쌓여야 사회적 공감대와 바
람직한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처음 시
도되는 것으로 연계의 필요성과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연계방식, 연계수단 
등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정도로 연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
1)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3)
(1) 환경훼손 문제를 고려하는 국토계획의 수립
3)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서 국토계획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전문가들
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다. 즉, 각 부문계획
을 환경보전을 기본으로 수립하고, 환경부문계획에서 계획지침을 보완하며, 상․하위 계획간 연관성을 
강화하고 계획여건분석 시 환경훼손을 다루는 모든 사항에 걸쳐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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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에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가 
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계
획은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토계획수립 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보통정도 (5점 
만점에 3.05점을 얻음)로 응답하고 있다. 즉 부정도 긍정도 아닌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가운데 환경 및 시민단체 그리고 교수집단은 
다소 부정적으로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전문가 설문결과 1 참조).
<우리나라 국토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
◦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3.03)의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시민단체와 교수집단은 국토계획의 자연환경훼손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이었고, 연구기관, 엔지니어링회사, 중앙부처 등은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렸으며, 지자
체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간 견해차이를 보면 환경 및 시민단체는 다른 집단들과 차별적임. 반면 교수집단과 
연구기관은 유사한 견해를 그리고 연구기관과 엔지니어링회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은 
유사한 견해를 지닌 집단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도 유사한 견
해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30 2.10(a) 0.88
집단간=5
집단내=338
합계=343
13.010 0.000
교    수 25 2.60(b) 0.87
연구기관 79 2.96(b,c) 0.86
엔지니어링회사 95 3.09(c) 0.91
중앙부처 35 3.29(c,d) 0.99
지 자 체 80 3.53(d) 0.86
합    계 344 3.06 0.98
*평균 옆의 a, b, c, d는 유의수준 0.05에서 각각 동일 집단군을 나타냄(Dunkun 사후검정)
전문가 설문결과 1
계획체계 연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 환경보전을 각 부문계획의 기본으로 함 346 4.13 0.88
 - 환경부문계획의 계획지침을 작성 346 4.15 0.83
 - 상하위계획간 연관성 강화 347 4.14 0.80
 - 여건분석단계에서 토지생태특성을 포함함 345 4.12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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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계획이 환경훼손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것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여건분석이 주로 개발 가능지만 판단하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제도적 근거 미약과 국토계획내 환경부문
계획의 취약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훼손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
건분석에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계획수립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 부문별 계획에서 환경훼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환
경보전부문의 계획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국토계획수립 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건
분석이 형식적이고 개발가능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생태적 특성을 도
출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공간 그리고 녹지축 형성 등 개발이전에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지
침 및 조사분석항목의 변화, 분석된 사항의 도면화, 여건분석 내용이 모든 계획
부문에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 마련, 계획수립 후 초기에 분석된 도면과 
<국토계획이 환경훼손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원인>
◦ ‘계획여건 분석이 개발 가능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환경계획이 주로 사업 및 정책 위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음 순위임
◦ ‘환경부문계획이 환경훼손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계획관련 제도에
서 환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에도 상당수가 동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국토계획은 개발위주로 계획이기 때문 310 3.07 1.26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 311 3.59 1.12
환경부문계획이 환경훼손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 311 3.72 0.97
계획여건 분석이 개발가능지만 판단하기 때문 311 4.03 0.91
환경계획이 주로 사업 및 정책 위주이기 때문 314 3.85 0.97
사전환경성 제도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 312 3.59 1.05
계획관련 제도에서 환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기 때문 312 3.73 0.96
계획 전문가의 환경인식 부족 313 3.49 1.06
전문가 설문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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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에 대한 점검 단계 및 기초적 정보 활용여부의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자체 환경성검토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여건분석내용, 
고려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4) 또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감안
한 여건분석에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오톱지도는 
환경계획에서 많이 활용하지만 국토계획에서도 여건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비오톱지도 작성 시 두 계획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훼손문제를 국토종합계획단계에서 포함하
는 것은 계획의 성격상 한계가 있겠지만, 개발에 따른 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분명한 기본방침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수립 시 각 부문별 계획에서 환경훼손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보전
부문의 계획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에서 계획수립의 원칙으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을 포함하도록 하며, 생태적 여건분석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보전계획을 감안하
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5) 또한 각종 계획부문에서 이를 전제로 계획
4)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지적된 사항은 다시 공간계획에 환류하여 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
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평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적사항은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이상문. 2002. 도시계획의 환경성평가 지표와 
검토방안.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5) 전문가 설문결과에서는 오른쪽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 국토계획의 환경보전부문과 토지
이용계획의 상호 연관성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종합계획의 환경보전부문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계획 가운데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계획보다 약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계획의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국토종합계획 312 3.20 1.06
도종합계획 343 3.13 1.00
광역도시계획 341 3.25 0.99
도시기본계획 345 3.35 1.01
도시관리계획 346 3.40 1.09
346 3.38 1.20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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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체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기법의 변
화와 계획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의 변화 및 분야간 협조체계의 구축 그리고 계획
수립 시 환경을 먼저 고려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계획수립과정 및 평가에서 환경 고려
계획수립과정 및 평가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
서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환경관련 사항과 지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환경성검토 과정을 강화하
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상위계획의 환경지표6)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
시개발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기 전에 계획수립의 기준으로 환경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계획의 모든 부문에서 환경지표를 지키도록 노력하
게 되어 스스로 환경친화적 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환경지표는 하나
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제시할 수도 있다. 환경지표를 계획수립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표항목의 결정 및 지표항목별 계획기준을 만들기 위한 다각도
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지표로 제시할 기준은 최대한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계
획수립내용 및 과정에서 측정되고 점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 
환경지표는 계획수립과정을 검증하는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지표는 별도로 마련될 수 있지만 가급적 환경계획수립 시 작성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지표의 예를 들어보면 개발대상지내 녹지(산
림, 습지, 하천, 소규모 비오톱 등)를 그대로 존치하는 비율을 제시한다거나 신도
6) 환경지표 항목은 계획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계획단계에서는 산림면적, 식생구조, 보
호구역면적, 녹지자연도 등급의 비율 등을, 도시계획단계에서는 포장면적비율, 대기정화에 관한 기준 
등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형변형비율, 도로율, 녹피면적비율, 기존수목보존율, 우수유출계
수 등 다양한 환경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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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유출량의 수치(우수량은 
대상지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하천에 유입되는 우수량을 기준으로 도시로 개발
되었을 경우 바닥 불투수층 비율 등을 감안하여 상위계획에서 결정함)를 제시하
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지표를 제시한다면 이를 지키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는 벽면녹화, 옥상녹화, 포장방법 및 면적, 기존녹지 존치면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토지이용
계획부문이 환경보전부문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환경성검토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환경성검토를 위한 내용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계획내용, 과정 등에 대하
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조사분석을 환경성검토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체 환경성검토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연계하여 자체 
환경성검토를 통과한 도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시 자체 환경성검토 평가로 대
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도와 시설구분에서 생태적 특성 고려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도 및 시설구분에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구분에서 생태적 요소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
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구분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지정에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생태
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용도지역의 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편익과 자연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이의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혼합
용도  또는 특수용도의 지정 등 다양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공용지, 기반시설이나 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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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설을 설치할 시설용지, 각종 유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대비하
기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용지, 지표수, 지하수 등 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지, 
토양보전 또는 경관보호를 개발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용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구분
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생태시설을 신설하여 하천을 방재시설에
서 생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며, 그 외에 습지, 유수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포
함하여 토지의 생태적 요소를 배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국토계획 단계별 연관성 제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리나
라 상·하위 국토계획간 연관성 정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국토계획
내 부문별 계획인 “환경보전부문계획”의 상하위 계획간 연관성도 마찬가지의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상·하위 국토계획간 연관성 정도>
◦ 계획내용 전반에 대해 상·하위 국토계획간 연계 정도는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
로 나타났고, 단계별로는 뚜렷한 차이 없음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연관성은 높
은 것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337 3.48 0.96
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334 3.49 0.95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37 3.43 1.0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337 3.42 1.07
◦ 국토계획내 환경보전부문에 대해서도 상·하위계획간 연계 정도는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계별로는 뚜렷한 차이 없음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334 3.49 0.98
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334 3.55 0.98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35 3.51 1.0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336 3.48 1.10
전문가 설문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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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보전부문계획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계획수립시 상위계획내용을 반영하는 정도가 낮은 이유로는 “개별법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위계획과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즉, 상·하위 국토계획간 연관성을 낮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상위
계획이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부문 하위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반영정도가 적은 이유>
◦ ‘개별법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음
◦ ‘환경기초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도 다음으로 많음
 
환경보전부문 상하위 계획간 수직적 연계가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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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계획의 단계별 연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이 개
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위계획
인 국토종합계획이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이 제도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지니
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형식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상위계획내용이 하위계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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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상위계획을 고려하는 구
체적인 사항과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토계획관
련 기존제도 하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이것은 개발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던 
시대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서 국토계획을 경시하는 풍조와 개별 사업단위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새로운 국토계획 체계에서는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이
것을 중심으로 모든 토지이용,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개별사업에 의하여 변경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개
발사업은 상위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
위계획은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존중하여 수립
되어야 한다. 즉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은 상호교차원칙에 의하여 수립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현재 각 계획부문별 그리고 계획단계별 연계가 미흡한 상태이지만 각 단
계별로 국토계획이 자발적으로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
토계획단계별 연관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7) 즉,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7) 현행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관성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것(5점 만점에 2.89로서 3점을 중간으로 볼 때 중간이하)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결과에 따르면 
환경 및 시민단체와 교수집단이 두 계획체계의 연관성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방자체단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토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의 응답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30 2.00(a) 0.69
집단간=5
집단내=341
합계=346
11.562 0.000
교    수 26 2.46(b) 0.86
연구기관 80 2.73(b,c) 0.97
엔지니어링회사 95 3.06(c,d) 0.84
중앙부처 37 3.14(d) 0.95
지 자 체 79 3.23(d) 0.88
합    계 347 2.89 0.95
    *평균 옆의 a, b, c, d는 유의수준 0.05에서 각각 동일 집단군을 나타냄(Dunkun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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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수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직접 연계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부처의 고유 업무를 강조하는 한 두 계획의 
연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두 계획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두 계획을 별개로 수립
하되 국토계획수립 시 국가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2) 환경계획체계 구축
(1) 환경계획의 체계 구축
환경계획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체계를 현행 국토계획체계와 
맞추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2단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체계에 맞추기 위
한 환경계획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국토계획체계와 환경계획체계를 맞추는 것은 새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
법에 따라 환경계획이 「국가환경종합계획 - 시․도환경보전계획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체계로 구축될 계획으로, <그림 5-1>에서 와 같이 형태상 국토계
획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틀8)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계획의 체계는 현재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분9)되고 각각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 체계와 환경
8) 다만 국토계획은 행정체계상 “국토-도-시군”으로 맞추면서 특별시, 직할시를 시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환경계획은 “국토-시도-시군구”로서 시도의 범위에서 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일단 국토계획체계에 맞추는 것으로 두 계획체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계획단계의 성격과 준비 가능한 기초정보구축을 감안
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9) 실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계획체계를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편의상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서 분리된 계획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의 하나인 녹지계획도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의 부문계획으로의 성격을 갖지만 여
기에서는 환경계획을 강조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의 한 단계로서 별도의 계획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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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상응하는 “시․군․구 환
경보전계획”도 도시계획처럼 세분될 필요가 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계획
국토계획 환경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
시․도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부문 …자연환경부문
시․군․구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부문
대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자연환경부문
<그림 4-1> 국토계획과 연계되는 환경계획의 내용적 범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두 계획 연계를 
위해서 시·군 단위 환경계획을 세분하여 환경계획 체계를 4단계로 하자는 의견
이 가장 많았다. 
<두 계획 연계 위해 바람직한 환경계획체계>
◦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환경계획체계는 어느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는 현행 국토계획체계에 맞추어 4단계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음(36.6%)
- ｢국가환경종합계획-시·도환경보전계획-시·군·구환경보전계획｣ 3단계 (32.4%)
-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구단위계획｣ 4단계 (36.6%)
-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6단계 (27.7%)
전문가 설문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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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국가-도-시군-일부지역”등 4
단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도시계획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환경계획 체계 
역시 2단계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우선 도시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의 명칭을 
“경관생태계획”이라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은 경관생태기본계
획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은 경관생태계획으로 명명하였다.10) 
<그림 4-2> 계획공간 단계에 따른 환경계획의 체계
계획의 공간단위 환경계획체계
국가단위 국토환경보전계획
ꀻ
도단위 도환경보전계획
ꀻ
 시․군단위
(광역도시 포함)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계획
ꀻ
시․군의 일부지역 ↔ 녹지계획
한편 두 계획간 연계를 통해 경관 및 자연환경보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을 지원하는 환경
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는 환경계획
10) 국토계획과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계획의 체계 확립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여 제기되고 있지만, 그 명
칭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우는 환경계획 체계(녹지계획체
계)를 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차원의 광역녹지계획, 도시기본계획차원의 녹지기본계획, 도시관리계
획 및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공원녹지계획의 3단계 체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계획을 하위단계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이명우. 2002. 기존 개발계획내 환경보전부문 계획의 특성
과 과제-생태계 보전 및 녹지계획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또한 이재준은 환경계획이 
공간계획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 체계에서의 계획내용 수준과 유사하게 거시적인 측면의 국
토환경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 중시적인 환경계획(환경기본계획, 환경관리계획), 그리고 미시적인 
경관관리/생태보전계획 등의 3단계로 그 계획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 다시 각 단계에서는 공간의 규
모와 계획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재준. 2002. 공간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환경계획의 수립방안 및 환경훼손 대책 방안.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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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녹지계획”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의 계획단위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토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계획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에서의 녹지계획을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국토계획에서 입체적으로 환경을 다루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상 국토계획 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환경계획
으로서의 녹지계획도 별도의 계획단계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두 
계획체계연계에 대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근본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국토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보전계획은 국토환경보전부문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개발정책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상호 협력하면서 하위 공간단위의 계획수립
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국토종합계획과 대응․조화
되는 위상을 가지며 국토종합계획의 환경보전부문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다. 국토환경보전계획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토훼손과 환경오염을 
전(全)방위적으로 예방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계획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본 계획에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 구
축과 사전예방기능 강화 및 친환경적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주요 정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물리적인 표현보
다는 서술적으로 표현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토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
한 연구11)를 진행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국토환경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장래 여건변화를 
11) 환경부에서는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1년 10월 - 2002년 4월)에 이어 “국토환
경보전계획 수립 연구”(2002년 6월 - 2003년 7월)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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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서 국토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
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장래 국토환경보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개발한다. 현재 국토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토
의 난개발, 친환경적 용지의 감소, 자연 생태계 단절 및 훼손 등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과 보전할 지
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지도화를 통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4-4> 국토환경보전계획의 주요내용
주요 부문 세부내용
과학적․체계적
국토환경 보전
․국토환경조사 및 정보망 구축
․국토환경지표 개발 및 환경용량
․보전용도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보전
․개발적지 및 보전적지의 기준 마련
․개발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확보 기능 강화
․친환경적 계획기법 개발․보급
생태중심의
국토환경 보전
․국토 보전축 설정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자연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및 지속적 복원 추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 보전
․도시지역의 환경성 확보 방안 마련
․농․산촌지역의 환경성 확보 방안 마련
․연안 지역의 환경성 확보 방안 마련
․환경민감지역(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의 효율적 보전 방안 마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토환경 보전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기업의 참여와 협력  
강화
․주민․기업의 참여와 협력 지원체계 마련
통일에 대비한
국토환경 보전
․국토환경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발굴․추진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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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계획 및 개발은 환경친화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 전략을 마련하고, 농지 및 산지 등 친환경적 용지를 지
속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전용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친화
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도시․농촌․산촌․연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보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
계 단절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태중심의 국토환경보전 전략수립이 필요
하며, 장래 지방화의 성숙과 통일여건의 성숙 등을 고려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
으로 한 국토환경보전과 통일에 대비한 국토환경보전 전략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 국토계획에 대응하는 각 단계별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① 환경보전관련지표 ②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③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④ 환경훼손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복원방안
⑤ 개발 또는 이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⑥ 녹지네트워크
⑦ 자연환경분석 및 비오톱 조사 및 평가 ⑧ 경관보호 관련
⑨ 여가 및 위락공간 등 9개 항목을 제시하여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음
단계 각 단계별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
국토종합계획
단계
1순위 환경관련 지표
2순위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3순위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도종합계획
단계
1순위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2순위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3순위 환경관련 지표
도시기본계획
단계
1순위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2순위 녹지네트워크
3순위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도시관리계획
단계
1순위 경관보호 관련
2순위 자연환경분석 및 비오톱 조사 및 평가
3순위 녹지네트워크, 환경훼손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복원방안
지구단위계획
단계
1순위 경관보호 관련
2순위 자연환경분석 및 비오톱 조사 및 평가
3순위 여가 및 위락 공간
전문가 설문결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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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문결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국토환경보전계획에
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련 지표,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도환경보전계획
도환경보전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도종합
계획과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내용을 중심
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환경보전계획은 도종합계획의 환경보전부문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환경보전계획과 마찬가지로 서술적 형태로 표현한다. 
도환경보전계획은 국토환경보전계획의 주요내용인 과학적․체계적 국토환경 
보전,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 생태중심의 국토환경보전,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보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도의 국토환경지표를 
설정하고, 지역내 국토환경조사 및 정보망 구축을 통해 주요 보전축 및 생태네트
워크를 구축하며, 주요 자연 생태계의 보전․복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전문가 설문결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도환경보전계획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 방안, 
환경관련 지표 등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환경보전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을 수용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상호 연계되는 환경계획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다. 경관생태기본계획의 내용은 서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도면으로 표현하여 
공간계획화 되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공원녹
지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경관생태기본계획에서 해당 도시의 생태현
황을 조사․평가․분석하여 생태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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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공원녹지계획의 수립 시 밑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관생태기본계획에서는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뿐만 아니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의 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상위계획에서 구축된 보전축 및 
생태네트워크를 반영하도록 한다. 
「전문가 설문결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경관생태기본계획에
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녹지네트워크,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경관생태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응하는 경관생태계획은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자연환경 및 경
관의 보호가 가능한 환경계획 목표 및 개선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경관생태계획
의 목적에 비추어 계획의 주요내용은 자연순환체계 및 복원, 비오톱 및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 경관 보호 및 관리, 휴양 및 녹지이용 등의 목표설정 및 개선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경관생태계획의 결과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 지역, 구역, 지구 결정시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그림 4-3> 경관생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경관생태계획 ꀹ 연계 ➡ 도시관리계획
경관 및 자연환경보전 ꀹ 반영 ➡ 토지이용계획부문
 ․자연보존지역
 ․경관보존지역
 ․비오톱 및 생물종 보존지역
 ․휴양 및 녹지이용 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자연녹지지역
「전문가 설문결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경관생태계획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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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내용에 대해서 경관보호 관련, 자연환경분석 및 비오톱 조사 및 평가, 녹지네
트워크, 환경 훼손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복원 방안 등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⑤ 녹지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응하는 녹지계획은 경관생태기본계획이나 경관생태계획의 
목표 및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용하여 공간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도
록 하는 최종 계획단계가 되도록 한다. 녹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상 별개
로 수립하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부문별 계
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비오톱조사 및 평가를 통
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녹지계획에서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요구사항과 대안을 보고서와 도면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이때 
녹지계획의 도면작성은 현황도 및 계획도12)를 각각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녹지계획의 주요내용은 상위 경관생태계획을 토대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 대문․
담 또는 울타리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스카이라인, 조망축, 조망점,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등의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자연생태자원 및 녹지보전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등과 그 외 기타 경관 및 생
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13) 또한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자연침해 최소화, 침해조정 및 대체 수단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14)
12) 예를 들면, 비오톱 현황 및 수목현황 등을 중심으로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도에는 법적으로 보호되
는 비오톱 경계 설정, 주요 비오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경계설정,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 및 주요 수목의 식재계획 제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13) 이재준. 2002. 앞의 자료.
14) 침해 최소화는 대상지역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며, 침해 조정 및 대체 
수단은 규정된 보호대상(토양, 생물종 및 군집 등)별로 침해의 양을 공간면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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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문결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녹지계획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경관보호 관련, 자연환경분석 및 비오톱 조사 및 평가, 여가 및 
위락공간 등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하는 보상면적을 도출하고, 예상되는 침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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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의 주요내용
앞에서 제시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을 전제로 여
기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두 계획간의 연계방식에 관한 것과 
연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계획체
계의 연계방식에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계획단계별 연계, 계획수
립 과정연계, 계획수립 주체연계, 계획수립 시기연계, 계획수립 내용연계 등 다섯 
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계획체계의 연계수단으로는 크게 환경계획의 공간화와 계획내용 조정을 위한 
지침 마련 등 2가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환경계획의 공간화는 국토계획의 내
용적 연계가 되기 위하여 환경계획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계획의 
실체를 보이기 위하여 계획내용을 가급적 도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환경계획의 도시단위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공간관리를 위한 것이
다. 두 계획의 연계는 국토계획의 체질개선과 환경계획의 공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
경지도와 같은 기초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계획체계
의 연계를 위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두 계획이 상충될 때 해
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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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생태계획은 자체적으로는 독립된 “계획”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연계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시 발생하는 계획내용간 상충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은 
두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적 성격을 갖는 두 계획체계의 실질적인 연
계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방식 및 수단
계획체계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
국토계획의 
환경성강화
환경계획 
체계구축
계획체계 연계 방식
계획단계 
연계
계획수립
과정연계
계획수립
주체연계
계획수립
시기연계
계획수립
내용연계
계획체계 연계 수단
환경계획의 공간화 계획내용의 조정을 위한 지침
    비오톱지도 작성 및 적용
     경관생태계획 역할정립
 경관및자연환경훼손규정작성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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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식
1) 연계방식판단 시 고려사항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쪽 
계획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계획 체계는 새롭게 제정된 국
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고 계획수립지침도 작성 
중에 있다. 또한 국가환경보전계획수립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환경보전계획수립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실제 두 계획
체계와 계획내용 등에 대한 연계방식은 기존 제도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던 사항
과 계획체계를 연계할 때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위주로 제시하였다.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계획단계별, 수립
절차, 수립주체, 수립시기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고자 할 때 제도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계
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계획체계
의 연계가 단순히 공간단위에 따른 환경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단계별 계획수립의 목적, 대상공간의 특성, 관련제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주체, 연계할 계획내용, 계획수립과정, 계획에 대한 협의, 계획수립 시 
필요한 기초정보의 구축 등 많은 현안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계획 연계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전문가 설문결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시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계획내용의 조정 그리고 기초정보의 
구축 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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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획 연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는 ‘연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드는 것으로 나타남. 
두 계획의 연계가 단순히 계획내용의 정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과 
관련된 조직과 운영 등의 재편이 요구되므로 제도적 근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계획내용
조정
제도적 
근거마련
환경인식
변화
계획단계
통일
0
5
10
15
20
25
30
19.5
13.1
26.2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퍼
센
트
20.6
17.7
기초정보
구축
기타
전문가 설문결과 7
2) 계획단계별 연계
계획단계별 연계는 계획의 공간단위에 따라 두 계획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두 계획체계의 연계는 국토계획의 계
획체계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1)
1) 이 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실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는 연구단계에서는 두 계획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제도에 의하면 국토기본법과 국
토계획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국가), 도종합계획(도), 도시계획(시․군)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
가환경보전계획(국가단위로서 이 계획의 부문으로서 “국토환경보전”을 포함하고 있음), 시도환경보
전계획(시․도), 시․군․구환경보전계획(시․군․구)로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두 계
획 체계에서의 차이점은 계획공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계획에서 “도”단위와 “시․군”단위가 환
경계획에서는 “시․도”단위와 “시․군․구”단위로 되어 있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가 국토계획
에서는 시․군단위로, 환경계획에서는 시․도단위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공간단위 차이에 대하여 
이 연구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국토계획 체계에 맞추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에서는 도시계획단계가 2단계로 되어 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일부
지역에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것도 일단 국토계획 체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제5장∙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179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 각 계획단계의 상호 연관성은 제4장
에서 제시한 <그림 4-2> 계획공간단계에 따른 환경계획체계를 국토계획체계와 
맞추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즉, 국토단위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국토환경보전
계획, 도단위에서는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시․군단위에서는 도시기본
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경관생태계획, 그리고 지구단위에서
는 지구단위계획과 녹지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과 대응하는 환경계
획의 녹지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녹지계획의 내용에서와 같이 계획체계로 보면 
별도의 계획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단위계
획의 부분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며, 다만 환경계획 전문가의 계획참여 및 협의
가 중심이 될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단계에서 연계된 환경계획이 도시계획이 2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에 맞추어 경관생태기본계획과 경관생태계획으로 구분하
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5-2> 국토계획체계와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계획
공간단위 국토계획 체계 환경계획 체계
국가 국토종합계획 ↔ 국토환경보전계획
ꀻ ꀻ
도 도종합계획 ↔ 도환경보전계획
ꀻ ꀻ
시․군
도시기본계획 ↔ 경관생태기본계획
ꀻ ꀻ
도시관리계획 ↔ 경관생태계획
ꀻ ꀻ
일부
지역
↔지구단위계획 녹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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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획공간단위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
그림 5-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계획공간 단위별 계획체계의 연계방식에
서 추후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 직할시”에 대한 것이다. 현행 
두 계획체계와 관련된 제도에 의하면 국토계획체계에서 위 행정단위는 “도시계
획”범주에 있는 반면 환경계획체계에서는 “도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계획수립내용과 계획위계에 있어서 “도” 단위와 “도시”단위는 많은 차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
기에서는 일단 국토계획체계에 환경계획체계를 맞추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계획체계의 연계 틀이 유지되려면 두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하여도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토계획의 각종 지역개발과 관련된 계획들과 법정계획인 국가환
경보전계획의 다른 분야(토양, 수질, 대기, 해양환경 등)의 환경오염 관련 계획 
또는 정책간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환경관련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관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문제는 모든 환경훼손, 환경오염문제가 결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서 비롯된다는 점을 토대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 연구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3) 계획수립과정의 연계
계획체계의 연계는 조사, 평가, 계획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계획체계를 상호 연계하도록 한다” 정도로 그치는 것은 마치 지금까
지 각종 개발계획에서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라는 형
식적 수준과 같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두 
계획을 연계한다고 하여도 계획수립의 주체가 별개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이다. 서로 연계되어야 할 계획내용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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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적 국토개발 및 이용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만큼 허
울좋은 문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마치 국토계획의 상위계획단계를 하위계획단
계에서 고려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인 지침과 검증절차를 제시하지 못
함으로서 현재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서로간
의 연계를 통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단
계, 조사내용의 평가 그리고 계획수립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림 5-3> 계획수립 연계 시 고려사항
․통합조사체계 마련
․필요한 항목에 대한 공동 조사항목 설정
․조사결과의 공간화 및 정보 공유체제 마련
조 사
ꀻ
․조사자료의 공동평가
(유형구분 및 평가기준의 상호 조정 등)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환경성평가의 연동화 판단 
평 가
ꀻ
․상대 계획수립 참여
․공식 협의방안 마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 획
(1) 조사단계
현재의 국토조사는 공간적 단위별 조사내용의 구체성 부족, 조사내용에 대한 
종합적 표현방법의 부족, 계획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조사결과 그리고 조사에 대
한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단계에서 요구
되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전문가 설문결과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기초정보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큰 성과를 기대하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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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및 보전에 있어 새로운 제도가 기존제도와 별 차이가 없는 이유>
◦ 새로 제정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또는 생태계 단절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그 이유로서 ‘기초정보
의 부족’과 ‘담당자의 환경보전 인식 부족’을 제시하고 있음
     
새 제도와 기존제도가 다르지 않은 이유
기타
담당자 환경의식 부족
기초정보 구축 미흡
제도적 장치가 미흡
새제도가 개발에 중점
퍼센트
40.0
30.0
20.0
10.0
0.0
5.2
22.220.7
32.6
19.3
전문가 설문결과 8
새 제도와 기존제도가 다르지 않은 이유
     새 제도가
      개발에 중점
기초정보
구축 미흡
제도적 
장치 미흡
담당자 
부족
기타
한편, 환경계획부문의 조사는 개별 오염매체별 정책입안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야 전체의 종합적인 
조사계획의 부재, 환경분야간 연계조사체계의 미구축, 행정계층별(전국단위, 시․
도단위, 시․군․구단위 등) 조사위계의 불분명, 환경분야별 조사결과의 표현방법 
불확실 및 전체 통일성 결여, 조사결과의 공간입지성 결여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2) 환경계획 관련조사는 지금까지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가 유일한 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작된 정보는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가 있다. 
우선 조사단계에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가 되도록 하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조사단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즉, 기초조사단계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
2) 이상문. 2002.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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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조사항목의 조정을 통한 공통적인 조사항목의 설
정, 조사결과의 공유, 조사결과의 도면화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
치가 요구된다.  
① 통합조사 체계 마련
국토계획관련 기초조사는 국토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국토조사(기본조사, 토지
분류조사, 자원조사, 특별조사)를 비롯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각 계획단계별
로 실시되고 있다. 환경계획관련 기초조사는 여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
어 그 법제도의 기반은 갖추어 놓고 있다. 즉, 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 
생활환경(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국토환경(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전반에 걸쳐 
각 환경부문별 측정, 조사에 대한 내용규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에
서 규정하고 있으며, 6개 부문(자연환경,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폐기물, 국토환
경일반)에 걸쳐 15개 유형의 현황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부문별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초조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국가차원에서 국토환경관리에 필요한 정보목록을 나
열하여 공통 조사항목과 개별 조사항목을 먼저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구체적 조
사내용, 조사주체,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인력, 예산, 조사지원 행정체계를 제
사하는 통합조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계획공간단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단위별로 통합조사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3)
② 공통 조사항목의 설정
국토도시계획부문의 조사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주택 등 국토계획에 직접 필
요한 것에서부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적인 인문사회적 항목과 자연적 
3) 국가단위 국토 및 환경 통합조사계획의 수립과 시․도단위 국토 및 환경 통합조사계획의 수립이 가능
하다. 시․군․구단위 기초조사는 우선 도시계획 기초조사가 주도적 역할로서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장래 시․군․구단위 환경계획이 정착되면 자치단체단위의 통합조사계획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184  
여건, 환경, 재해 등 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위 국가 및 광
역지역 차원에서의 조사항목과 하위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조사항목이 반복되면
서 조사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계획부문에서도 관련 조사항목별
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 실사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계획
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가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4) 3계층별로 공통되는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5) 또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자연환경훼손 그리고 생태계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없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조사항목에 이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간화 및 정보 공유체제 마련
환경과 관련된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결과가 공간적이 아닌 서술적으
로 정리되어 환경계획 수립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위의 
4) 계획공간단위는 “국가-도-시군”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단위의 위계와 단위계획이 갖는 위상으로 
보면 조사의 실시는 “국가-도-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계획체계와 
반드시 조사실시를 위한 공간단위를 맞출 필요는 없으나 집행상 문제를 감안하여 상호 연관을 갖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과 관련된 조사는 계획공간단위만 하는 것보다 주변의 생태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역과 오염원과 연관된 지역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계획공
간단위와 조사지역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국가단위 공통 조사항목으로는 인구․경제․사회분야, 기후․지형,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통계, 개
발지역 및 보호지역 분포,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등 기초환경정보 등을, 시․도단위 공통 조사항
목으로는 인구․경제․사회분야, 기후․지형, 개발지역 및 보호구역분포,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통
계,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등 기초환경정보, 식생분포, 도로교통(지방도 이상) 등을, 시․군․구
단위의 조사항목으로는 인구․경제․사회분야, 미기후, 정밀지형,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분포 및 
통계, 대기․수질․페기물․소음 등 정밀환경정보, 식생분포, 자연문화자원 분포, 도로교통 등을 제시
할 수 있다(이상문. 2002. 도시계획의 환경성평가 지표와 검토방안.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그러나 
계획공간단위별 조사항목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검토가 필요한 것은 조사항목에 있어 계
획공간단위별 어떠한 “상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느냐와 그것을 실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하는가에 있다 하겠다. 예를 들면, 국가단위에서의 “기후”는 지역별 통계자료만 
필요할 수 있지만 도시단위에서는 기후지도가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항목간 연관성을 
갖도록 하여 계획수립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사실시에서부터 각 전문가들이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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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사항목의 설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상호 정
보교류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결과를 공간화(도면화)하여 
환경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조사한 결과
가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간, 부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의 통계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지
방정부의 환경통계 계정의 개발 및 정비가 시급하며, 생산되는 통계정보의 공간
적 소스를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2) 평가단계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평가단계는 두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초정보구축을 위한 조사자료의 평가과정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공통으로 활
용할 정보 가운데 도면으로 작성되는 것은 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가 중
심이 된다. 이 중 비오톱지도와 관련하여 평가단계에서 해야 할 작업을 예를 들
어 설명하면 비오톱지도 작성 목표 정립,  유형구분 및 평가 기준에서의 상호 조
정,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환경성평가6)의 연관성 또는 연동화 판단 그리고 비오
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정보의 평가의 연계체계 마련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오톱지도를 포함하는 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자료의 유형구
분과 평가를 통한 등급구분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6)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검토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에서 요구되는 토지평가를 위한 것으로 
토지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담으려는 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의 성격과 엄격한 차이가 
있다. 즉 토지적평가는 보전과 개발용지를 구분하기 위해 토지의 인문사회적, 입지적,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계획의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가수단이다. 반면에 토지환경
성검토는 보전이 요구되는 토지의 환경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의 생태적 건강성 등을 평가하
는 수단임. 비오톱지도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환경성검토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가 
환경계획 작성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의 두 토지평가의 목적과 내용으로 볼 때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정보로서는 부
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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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토지환경성평가와 토지적성평가도 결국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한 것이므로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닌 환경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환경계획에서 추진하려는 토지환경성평가와 국토계획에서의 토지적성평가는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평가의 목표설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분석방법 그리고 도
면작성과 활용면에서 공통점을 찾아 연관되도록 하거나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개의 “토지평가”가 비오톱지도를 포함하는 환경지도 작성과 
같이 실제 두 계획수립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
정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문이 제안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가의 연계를 통하여 토지평가체계구축7)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환경지도를 토지환경성평가를 위한 기초정보로, 비오톱지도
를 단순히 비오톱을 평가하기 위한 도면으로 설명8)하고 있으나 이것은 환경지도
의 성격을 환경계획수립에 한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
서 환경지도는 국토조사와 환경조사 내용 가운에 공동으로 조사된 것을 중심으
로 두 계획의 연계에서 함께 사용할 기초정보로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정리한 비오톱지도는 두 계획과 관련된 부서에서 공동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이상문은 아래에 제시된 도표와 같이 토지평가의 공통목표를 설정한 후 비오톱지도 작성을 일원화하
여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가에 기초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상문. 2002. 앞의 
자료). 문제는 비오톱지도화 방법을 다루기 앞서 검토되는 토지평가기준과 비오톱평가기준을 따로 추
진한 후 비오톱지도를 작성할 때 일원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개의 평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토지평가이므로 굳이 일원화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의 분석단위로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오톱지도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경계화 하는 작업으로 토지의 입지적, 인
문사회적 특성을 비오톱지도내에 포함하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오톱지도작성을 
위하여 두 계획측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
가에서 하나의 지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비오톱지도를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
가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자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또한 제안한 것과 같이 토지평가의 공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가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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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과정 단계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는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가의 연계>
토지평가의 공통목표 설정
종합 토지 평가 기준 ↔ 환경성평가 기준 (비오톱평가 기준)
종합 토지 분류 기준 ↔ 자연입지적 토지분류 기준(비오톱분류 기준)
분석방법 및 자료의 일원화 (비오톱지도화 방법)
분석단위의 일원화 (비오톱 분석단위)
종합 토지적성평가 ↔ 보전적지분석 (비오톱평가)
종합 토지적성평가도 작성 ↔ 토지환경성평가도 작성(비오톱평가도 작성)
국토․도시계획에 활용 ↔ 그린네트워크(녹지축)에 활용(비오톱 네트워크 : 자연축)
8) 이상문은 그에 자료에서 토지환경성평가는 환경계획의 공식화된 과정으로, 비오톱유형평가 및 비오
톱가치평가는 토지환경성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토지환경성평가가 환경
조사, 환경지도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단위 환경조사의 일환으로 비오톱조사를 시
행하고 이를 기초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여 비오톱평가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는 토지환경성평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이상문. 2002. 앞의 자료). 그러나, 
비오톱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비오톱지도는 궁극적으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수립을 위해 공통적
으로 필요한 기초정보라고 볼 때, 비오톱조사를 국토도시조사와 환경조사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
에 대하여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두 계획체계가 연계되려면 형식적으로는 
이상문의 견해와 같이 3개 유형의 조사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조사와 도면작성은 3개 유형이 하나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지환경성평가와 비오톱평가의 연계>
국토도시조사 ∙ 공간환경지도 ∙ 토지적성평가   ∙ 토지적성평가도
      ↕             ↕              ↕                 ↕
환경조사     ∙ 환경지도     ∙ 토지환경성평가 ∙ 토지환경성평가도
      ↕             ↕              ↕                 ↕
비오톱조사   ∙ 비오톱유형도 ∙ 비오톱평가     ∙ 비오톱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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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의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조사단계와 
평가단계에서 구축된 기초정보를 활용하여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지금까지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는 작업
에 익숙해 있지만 환경계획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이상
문은 환경계획의 공간입지성 확보를 위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9) 
또한 계획과정단계에서의 연계는 계획수립시기, 계획가간 정보교류,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하여 많은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계획수립 참여자를 
구성할 때 양쪽 계획담당자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계획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계획과정
의 상호 연계는 앞에서 언급한 조사, 평가단계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획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에서부터 토지이용, 환경보전부문이 결국 함께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계획과정의 연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
성하도록 한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계획수립주체의 연계
계획수립주체10)는 계획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여기에는 두 계획을 
9) 환경계획의 공간입지성 확보를 위해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수 있으며 이상문은 다음의 6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환경자원 및 상태에 대한 입지(분포, 공간적 형태)조사, 둘째, 조사결과 및 입수
자료의 도면화, 셋째, 토지의 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의 공간적 성능상태와 분포 파악, 넷째, 토지환경
성평가를 기초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환경자원의 장소적 위상 부여, 다섯째, 토지환
경성평가와 그린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보전적지)의 설정과 이의 제
도적 보전용도지역으로의 배분, 여섯째, 자연입지적 토지이용계획 방식에 근간한 환경계획의 작성 등
이다(이상문. 2002. 앞의 자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수립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를 포함한 계획과정에서 관련 계획가들이 충분
히 협의하는 여건이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정보를 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계획작성과정에서 환경을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환경인식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10)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계획을 하나의 계획주체에서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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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때 계획을 독자적인 주체가 수립하여 상호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과 계획
을 같은 주체가 별개로 수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가단위, 도단위, 시․군
단위, 지구단위의 각 계획단계별로 가능한 계획수립주체 및 두 계획의 조응관계
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응관계
구분 계획의 수립
상대 계획수립 시 
참여방법
계획의 역할
국토종합계획
국토환경보전계획
별도 계획 수립 계획수립 시 협의 상호보완적 역할
도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별도 계획 수립 계획수립 시 협의
상호보완적 역할
환경계획우선 고려
도시기본계획
경관생태기본계획
별도 계획 수립
계획수립 시 협의 
및 참여
환경계획우선 고려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경관생태계획
별도 계획 수립
통합계획수립 가능 
및 협의(수시)
계획수립 시 참여
환경계획우선
(의무사항)
지구단위계획
녹지계획
통합 계획 수립 공동 참여 지구단위계획내 
녹지계획
(1) 국토단위
국토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 국토환경보전계획은 현재 제도에서는 별개로 수
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과정에서 계획내용이 서로 고려되도록 협의하
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공간계획의 수립경험이 적어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토환경보전계획을 환경부
가 아닌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 조직과 제도에
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된다. 국토단위의 두 계획이 별개로 수립되
고 계획내용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계획내용의 연계가 되
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 계획수립과정에서 서로의 전문가, 기초정보, 의견이 교환
수립하는 방안은 연구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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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계획에 반영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이를 위한 
“협의”여건 조성은 매우 중요한 연계 수단이 된다.
(2) 도단위
도단위의 경우는 독자적 계획수립과 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단위의 두 계획은 중앙부처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행
정조직이 구분되어 있고, 계획수립 근거가 다르므로 독자적 계획수립과정 또는 
수립 후 계획내용에 대한 상호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단위에서는 하나의 행
정단위에서 두 계획이 수립되므로 한 부서에서 수립하는 경우와 다른 부서에서 
수립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주단위의 주발전계획
과 경관생태프로그램의 수립은 각 주마다 그 특성에 따라 별개의 계획으로 수립
한 후 상호 연계하도록 하는 주와 두 계획을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계획하는 주
가 있다. 어떤 주에서는 별개의 계획으로 수립하지만 계획수립과정에서 서로간
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개발과 보전이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자체 조직도 분리되
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계획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수립되어
야 하되, 계획수립과정에서 두 계획간 조정을 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부서간 계획내용에 대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
요할 것이다. 
(3) 시․군․구단위
시․군․구단위의 경우 역시 계획은 별개이지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수립되는 
만큼 시도단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내용를 고려하도록 하는 연계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리계획이 계획수립과정, 계획수립기간, 계획내용의 구체성,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지정, 계획도면 작성, 법적 구속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계획체계 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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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부분에는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기본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생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므로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
라서 두 계획간 연계를 위한 방향, 각 계획에서 다른 계획을 보는 관점, 각 계획
의 부문별 계획내용작성에 대한 입장 등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실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즉, 도시기본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은 
연계를 위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부분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서는 각각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하위계획에서 상세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절충점을 찾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두 계획의 연계를 
통한 합의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생태계획단계는 실천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기초정보와 상
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초정보로서의 환경지도를 
포함한 비오톱지도,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 등이 사전에 마련되도록 한
다. 그러나 두 계획의 연계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필요조건에 대
한 작성과 동시에 경관생태계획을 작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도 있다.11)
(4)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가운데 일부 지구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 수립하게 된다. 계획내용이 건축적인 요소가 많지만 계획수립의 전
체적인 분위기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지조성을 철저하게 바탕에 두게 된다. 지
구단위계획은 형식적으로는 녹지계획과 별개의 계획이지만 실제 계획수립을 별
11) 독일 동베를린의 경우는 서베를린의 경험을 토대로 경관생태계획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현재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처럼 환경지도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한 경관생태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의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면서 경관생태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우는 공간과 환경을 같은 시각과 
같은 정보로 볼 수 있는 계획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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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법은 계획의 성격과 다루는 내용에 있어 이중작
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녹지계획은 하나의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
고 다른 부서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또는 상세 계획내용을 작성할 때 
기초가 되는 비오톱지도작성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계획내용에 반영되었
는가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녹지
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내 경관계획 또는 환경관리계획에
서 다루도록 하고 별도의 환경계획은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경관생태계획에서 
녹지계획작성시 고려할 사항을 언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5) 계획수립시기의 연계
계획수립시기의 연계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계획은 단계별로 수립되고 있고 환
경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도기가 필요하다. 즉 환경계획의 계획
기간은 일단 국토계획의 기간과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계획의 각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때 “도 단위” 그리고 같은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국토계획
을 우선 감안하도록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과 연계되는 환경계획은 각 
계획단계의 특성상 경관생태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계획이 국토계획에 우선
하여 수립하도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다만 계획수립시기는 계획의 우선성
과 연관이 있으므로 계획수립시기가 우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계획체계의 연계
가 상호보완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계획을 고려하도록 한다. 
실제 두 계획체계를 연계할 때에는 양쪽 계획수립시기와 기간에 대한 각 계획
단계별 연관성정도, 연계할 내용의 범위 및 의무사항 여부 그리고 사용할 비오톱
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
다. 즉, 계획수립시기의 결정은 우리나라 공간관리관련 계획 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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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시기에 대한 이와 같은 전제하에 현재 수립되고 국토계획의 수립시기
를 기준으로 앞으로 수립될 환경계획 수립시기 등을 검토해 보자. 우선 국토종합
계획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보전계획(국가환경보전계획의 
국토환경부문)은 현재 환경부에서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2004년 정도에 수립되어 
2005년에 계획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에 수립되
어 목표연도가 2020년까지이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2005년도에는 수정안
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계획의 수정안과 국토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가 
비슷하므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양쪽 계획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양쪽 계획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면 그러한 협의과정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연계하게 되며 또한 집행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대부분 2010년을 목표연도
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다. 이
에 대응한 환경계획의 수립은 국가단위의 환경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5년 이
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번 도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와 도환경보전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맞물려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계획 수립시기를 약간 앞당겨 다음 번 도종합계획이나 도
시기본계획수립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비오
톱지도를 비롯한 환경지도가 작성되어야 실질적으로 계획내용의 연계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기간내 비오톱지도의 완성은 어렵기 때문에 계획에 활
용할 기초정보를 모두 구축한 후의 두 계획의 연계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따
라서 우선 계획체계 연계의 과도기에는 두 계획수립에 관여한 건교부, 환경부,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개략적인 기초정보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12)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기초정보구축을 위한 지침작성
과 예산확보 문제이다. 첫 번째 경관생태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개략적인 기초
12) 5장의 “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사례”(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본구상 사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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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판교 사례를 감안하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시기와 함께 고려할 일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경관및자연환경
훼손에대한규정” 마련이다.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생태계획단계부터 두 계획체계
의 연계를 위해 이 규정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계획수립시기는 단순히 계획단
계별로 계획수립의 기간을 맞추는 것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변여건과 실
질적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6) 계획내용의 연계 : 협의여건 조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와 내용의 연계를 추진하려면 계획간 “협의”하는 여
건 마련이 절대적인 요소이다. 
국토계획에서의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용도지역 등에 대한 사항이 위주로 표현
되어 있는 반면 환경계획의 비오톱지도에서는 현재의 비오톱유형, 장래의 토지
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계획은 성격상 모든 분야에서 다른 입
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계획은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서로간의 입장과 차별적 계획내용은 계획단계, 대상지 특성, 보유
하고 있는 기초정보의 수준, 계획가의 환경인식,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정한 규격에 의한 조정은 한계를 나타낼 것이다. 두 계획체계의 연계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필요하다는 점과 그것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가급적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로간 인정하는 자세
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인식 하에 두 계획에 대한 조정은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협의 및 조정의 예를 들면, 어떤 대상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그룹에서 개발계획
에 포함하기를 요구하는 그룹에게 구체적인 보전의 근거와 당위성을 비오톱지도
와 각종 조사내용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전, 개발, 또는 일부 보전 
등을 협의하여 비오톱지도에 표현하고,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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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어 지속적인 협의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전을 원하는 그룹에서 
계속적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기회에 다시 보전대
상으로 수정하던지 아니면 보전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초정보의 확
보가 어려울 경우 개발그룹의 요구대로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이해하는 가운데 계
획이 조금씩 변경해 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모
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계획보다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관
성을 지니면서 계획을 수정․보완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여기에서 
비오톱지도 작성과 이를 기초한 토지이용계획간 연계는 외형적으로는 비오톱지
도가 환경계획을 공간화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가 가능케 하는 기초 역할을 
하지만 실제 연계의 고리는 두 분야간의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협의의 여건은 국토계획에 대한 환경계획 담당자의 간섭과 이해, 그리
고 환경계획에 대한 국토계획 담당자의 수용의사 등이 전제되어질 때 가능해진
다. 협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 계획의 협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협의기구를 구성하거나 기존의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이와 같
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가 성공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실제 계획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형식
이나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수립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이다. 즉 두 계획은  양쪽 계획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인식에서 추
진하게 되면 협의여건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계
획내용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이를 검토하는 계획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협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ⅰ) 계획관련정보의 
공유: 특히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정보에 대한 공동제작 ⅱ) 조사단계부터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ⅲ) 계획과정에 주민참여의 제도화 : 주민참
196  
여와 의견을 매체로 계획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 ⅳ) 경관및
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의 공동 작성 및 적용 그리고 ⅴ)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복원, 회복)에 대한 기술의 공동개발 및 투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를 위하여 제안한 내용을 종합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종합)
계획
단위
계획체계
수립
주체
수립
과정
계획간 
관계
수립시기
계획성격
비오톱지도
활용여부계획
기간
수립
시기
국
가
국토종합
계획-국토
환경보전
계획
관련
부처
별도수립
협의
상호
보완
정기
(10년)
상호
연관
서술적 내용
계획개념도
하위계획의 지침
없음
도
도종합
계획-도환경
보전계획
지
자
체
별도수립
협의
상호
보완
및
환경
계획
우선
정기
(10년)
선환경
계획
서술적 내용
개략계획도
상위계획고려 및 
상호교차원칙
하위계획의 지침
개략
비오톱지도
시
군
도시기본
계획-경관
생태기본
계획
지
자
체
별도수립
협의
/
참여
환경
계획
우선
정기
(10년)
선환경
계획
공간화계획
개략계획․분석도
상위계획고려 및 
상호교차원칙
개략환경
지도 및 
비오톱지도
도시관리
계획-경관
생태계획
지
자
체
별도/
통합참여
/협의
수시수정
환경
계획
우선
정기/
수시
보완
(5년)
선환경
계획
공간화계획
상위계획고려
계획의 구속력
법적도면 작성
하위계획의 지침
상세환경
지도 및 
비오톱지도
일
부
지
역
지구단위
계획-녹지
계획
지
자
체
통합
통합
계획
-
상호
연관성
입체계획
상위계획고려
법적도면 작성
상세환경
지도 및 
비오톱지도,
비오톱 
해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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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수단
1) 환경계획의 공간화 및 비오톱지도13)
(1) 환경계획의 공간화 의미 
공간적 내용을 다루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의 
공간화는 기본전제14)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계획이 공간화 되기 위해서는 환경계
획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생태적 정보를 나타내는 독일의 비오톱지도와 같은 
지도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가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보전할 대상, 훼
손된 곳, 인간의 이용강도에 따라 민감한 부분, 생태적 흐름을 고려하여 연결이 
필요한 부분,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할 곳15) 등에 
대한 정보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면화(또는 공간화)된 정보는 공간의 
생태적 정보를 담고 있어 국토계획수립 시 기본자료로 활용16)될 수 있으므로 환
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와 생태자연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도면의 가장 큰 취약점은 환경계획을 
13) 국토계획에서는 각 계획단계마다 계획내용이 도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법적 구속력을 지
닌 것은 도시관리계획단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환경계획 가운데 경관생태계획을 중심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환경지도를 근거로 작성되어
야 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지도 가운데 비오톱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4) 전문가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지금까지의 환경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저감에 기여한 
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국토계획이 물리적 실천 계획으로서 공
간계획인데 반하여, 기존의 환경계획은 목표달성 사업 및 대책 중심의 계획으로서 공간계획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제2장 p59 참조). 그러나 환경계획단계 마다 공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계획은 대체로 도시기본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다고 볼 때, 환경계
획의 공간화도 경관생태기본계획부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예를 들면, 지하수위,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 바람 길을 이어주기 위하여 보호하
여야 할 기복과 숲, 양서류 등 특정 종의 서식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습지, 사람들이 쉽게 접촉하는
데 필요한 자연 등이다.
16)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통하여 국토계획수립에 활용된 사례를 부록Ⅰ에서 “5. 환경계획의 공간화 및 
공간계획에의 활용 사례 : 화성시 동지지구”로 제시하였다. 
198  
국토계획과 연계하는데 활용하고자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 도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편
적이고 도면축척이 작아서 경관생태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루는데 한
계가 있다. 그리고 도면작성면에서 대상지를 정방형 “셀”로 나누어 그 셀 안의 정
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제 비오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효율적인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적 차원에서 지역의 환
경․생태적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담는 정보로서 비오톱지도17)를 제안한다. 따라
서 여기서는 환경계획의 공간화와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
오톱지도에 대하여 그 활용의 필요성, 작성과정, 작성체계 및 내용, 역할 및 특성, 
17) 비오톱지도의 개념 및 정의의 내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재준에 의하면 “비오톱지도는 조사
된 개별 비오톱의 가치평가와 함께 비오톱 유형을 대상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
오톱 유형, 보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비오톱 유형, 토지이용 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부분적
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구축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준. 2002. 공간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환경계획의 수
립방안 및 환경훼손 대책 방안.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고 하였으며, 이상문에 의하면 “일정 단위지
역에 펼쳐진 비오톱 유형들이 존재상태와 그 분포는 물론 해당 비오톱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 동식
물상, 지형경관, 토지이용 등 생태적, 자연입지적 토지정보를 조사․기록하여 이의 가치를 평가하여 
나타낸 다양한 주제도면들의 총체로서 환경지도의 한 유형이다”(이상문. 2002. 앞의 자료) 라고 하였
다. 여기에서 비오톱(Biotop)은 그리스어 ‘bios(생명, 생물)’와 ‘topos(공간, 장소)’를 어원으로, 특정한 생
명 또는 생물이 살고 있는 일정한 공간을 지칭. 이 용어는 생물의 생존에 적합한 서식공간을 지칭한다
는 점에서 Habitat( 거주하다 또는 서식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habitare가 어원)나 Standort(서식지)와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비오톱은 일정한 공간적 경계에 살고 있는 생물군집(Biozönose)과 공간과의 관
계가 내재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오톱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종종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히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서식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종으로 구성된 
‘농경지’도 종다양성이 높은 ‘소택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오톱”이다. 다시 말해, 비오톱은 특정한 
생물군집이 지속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일정한 공간 영역을 말하며, 하나의 비오톱은 그 위에 서식하
고 있는 생물과 물리적 요인에 의해 고유한 환경특성을 가져 다른 비오톱과 구분된다. 즉, 하나의 비
오톱 내에서 생물은 다른 개체나 개체군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토양, 수분, 
산소, 기후 등 무생물적 요소와 상관관계에 의해 고유한 환경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다른 비오톱과 
공간적 경계를 달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연경관(Landschaft, 독일)은 고유한 환경특성을 
가지며 공간적 규모와 경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비오톱의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즉, 다양한 비오
톱의 모자이크가 바로 자연경관이며, 자연경관을 고유한 환경특성을 가지는 공간적 단위로 분해하면 
비오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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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2) 비오톱지도 활용의 필요성
제2장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자연환경 부분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수리․수문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
고 있으나, 검토항목 자체가 지나치게 각론화되어 이를 공간차원에서 종합하여 
보전, 개선 또는 복원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계
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녹지자연도도 양호한 산림보호에 중점을 둔 한
시적 규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외의 공간(농경지, 초지, 늪, 등 생태적으
로 중요한 비오톱)을 보호하는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도 현실적
으로 식생현황도에 바탕하고 있어 일정한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공간화된 환경계획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합리
적인 조사와 평가기법이 필요하다. 즉 공간화된 환경계획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
계를 가지는 단위공간의 구분 및 구분된 단위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최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국토 및 도시환경을 위하여 각종 개발계획
에서 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 대상지역의 생물군집의 
서식지 각각의 고유한 환경속성인 비오톱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지
도화하는 작업인 비오톱지도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18) 비오톱은 자연환경을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개개의 공간으로 분해하는 수단이 되며, 비오톱 자체가 
동․식물상 및 기상, 지형․지질, 수리․수문 등 물리적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종
합적으로 반영된 차별적 공간 단위여서, 평가의 결과가 그대로 보전할 공간과 가
용할 공간을 구분하는 환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 이재준. 2002.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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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오톱지도는 일정한 공간을 단위로 그 공간의 생태적 환경특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보전지와 가용지의 구분을 궁극적 목적
으로 하는 환경계획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오톱지도의 작성과정 
비오톱지도의 작성은 토지를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고, 그 토지의 자연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오톱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4> 비오톱지도의 작성과정
1
단
계
전체 비오톱 현황조사
(전체 공간 대상) 
토지이용유형 현황조사
토양피복유형 현황조사 현존식생유형 현황조사
도시화지역 중점조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중점조사
지도 및 속성 야장 작성
비오톱 유형화
전체 비오톱 유형 지도화
2
단
계
대표 비오톱 현황조사
개략 비오톱지도 작성
식물 생태적 구조 
현황조사
야생동물 서식 
현황조사
인문환경 현황조사
3
단
계
비오톱 평가
정밀 비오톱 조사분석
상세 비오톱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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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지도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와 항공사진 등 각종 기초자료
을 잘 활용하여 대상지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오톱 유형화
를 위한 현장조사는 1단계 전체 비오톱조사, 2단계 대표 비오톱조사, 3단계 비오
톱 평가 실시 등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로 추진되는 전체 비오톱조사는 전체 대상공간의 비오톱 종류 유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지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유형을 조사한 후 도
시화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토양피복유형을 중점조사하고, 녹지 및 오픈스페이
스 지역은 현존식생유형을 중점 조사한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도화한다.
2단계인 대표 비오톱조사는 비오톱 평가의 기초단계로 1단계에서 구분된 비오
톱 유형에 따라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식생의 생태적 구조와 야생동식물 현황, 인
문환경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 평가단계에서는 1, 2단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화
하고 이중 가치 있는 비오톱에 대하여 정밀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4) 비오톱지도의 작성체계 및 내용
비오톱지도의 작성체계는 개략비오톱지도와 상세비오톱지도로 구분할 수 있
다.19) 본 연구에서는 개략비오톱지도는 도단위의 비오톱지도로, 상세비오톱지도
19) 이명우는 비오톱지도는 기본적으로 광역적 에코톱지도와 비오톱지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제
안하고 있다. 에코톱지도(생태계특성지도)는 광역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로서 유역 및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대동물영역권의 개념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 유역의 개념은 한강, 금강, 만경
강 등의 큰 강의 개념과 백두대간의 개념이 포함되면서 식생기후대로서의 중부서안형 등이 기후대
적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비오톱지도(소생물권지도)는 개략비오톱지도와 상세
비오톱지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략비오톱지도는 일단 현존식생도를 기반으로 한 조사
를 기본으로 토지이용특성과의 결합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서울시의 비오톱
지도나 용인시에서 적용 된 것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이 개략 비오톱지도는 녹지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지역, 특별지역(생태하천의 보존계획 등)인 
경우는 조류, 곤충류등의 생물상의 영역권을 갖는 상세 비오톱지도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중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종 다양성의 개념인 만큼, 종수와 개체수 등의 조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문화재자원과 풍수자원 등과 같은 자원의 특
성이 이 비오톱지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비오톱지도는 현황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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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군단위 이하에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작성내용은 적용하는 계
획단위별 또는 그 계획의 특성에 따라 비오톱 유형구분, 가치평가, 등급구분, 보전
대상의 표기 등 상세 정도가 다르겠지만, 같은 작성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의 상위계획간 연관성이 바로 비오톱지도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도단위의 비오톱지도인 개략비오톱지도는 개략적인 도면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척은 1:25,000 이상으로 한다. 이는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에 활
용하도록 한다. 개략비오톱지도에는 경사, 표고, 토지이용 등 토지에 대한 기본적
인 사항, 개발축 방향(교통체계, 도시표시, 대규모 공장지대 등), 식생대 및 산림
구조, 주요 인위적인 시설(항만, 댐, 도로, 철도 등), 보호하여야 할 사항 등(주요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표기), 광역녹지축 표기(하천, 경관녹지의 연속성), 토지경
관(land mosaic)의 연속성(바탕, 코리더, 패치 등의 표기) 등이 포함되어 작성되어
야 할 것이다.
시․군단위 이하의 비오톱지도인 상세비오톱지도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환경계획인 경관생태계획의 한 과정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즉, 시․군단위 기초
자치단체 이하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이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관
리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 및 경관생태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비오톱지
도는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되, 먼저 자치단체단위의 환경조
사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환경조사 및 평가, 지도화의 지침을 설정한 후에 경
관생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오톱지도 작성내용은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지역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자연지역의 경우 큰 규
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도시지역은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도시지역
가치평가지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명우. 2002. 기존 개발계획내 환경보전부문 계
획의 특성과 과제-생태계 보전 및 녹지계획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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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지이용의 패턴별로 나뉘어 비오톱 유형을 제시하므로 복잡한 반면 자연지
역은 단순하여 하나의 토지유형으로 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자연지역에 
하나의 유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오톱의 유형은 피복상태에 따
라 생태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성도면의 축척(scale)은 도시지역은 1:5,000, 비도시지역은 1:10,000의 
축척을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 특성상 별도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의 한 과정으로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도
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비오톱조사 및 지도화의 축척은 보다 구체적
인 사항이 표현되어야 하므로, 1:1,000이하의 축척을 적용하도록 한다. 
상세비오톱지도에는 지형, 지질, 토양, 수리, 수문, 식물분포현황(현존식생현황 
등), 주요 야생동식물상 및 서식처현황 등의 자연환경현황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토양오염 등의 생활환경현황 그리고 토지이용, 불투수 토양포장현
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의 사회경제환경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5)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방법
① 비오톱 유형화
비오톱의 유형구분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계획, 
녹지계획 등 계획차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는 경관생태계
<그림 5-5>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 비오톱지도와의 관계
도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계획
지구단위
계획
녹지
계획
상세비오톱지도
S=1:5,000~10,000
활용
상세비오톱지도
S=1:1,000 이하
개략비오톱지도
S=1:25,000 이상
<도계획> <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활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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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사용하는 비오톱 유형과 녹지계획에서 사용하는 비오톱 유형을 예시로 
살펴보았다. 
 
□ 경관생태계획 차원의 비오톱 유형화
경관생태계획에서 사용하는 비오톱 유형20)은 도시형 비오톱과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형 비오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대, 중, 소 3단계로 구분하여 유형
을 분류한다. 각 단계별 유형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유형은 토지이용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주로 주거지 비오톱, 상업
업무지 비오톱, 공업지 및 공공용지 비오톱, 교통시설 비오톱, 조경녹지 비오톱, 
하천 및 습지 비오톱, 초지 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산림 비오톱으로 구분한다. 
중분류 유형의 구분은 대분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적용의 결과이
다. 주거지 비오톱과 상업업무지 비오톱은 도시의 엔트로피를 반영하는 지표로 
건물밀도인 층고에 따라 구분하고, 공업 및 공공용지 비오톱과 교통시설 비오톱
20) 아래 표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경관관리계획에서 사용되는  비오톱 유형 분류 기준을 예시로 나타
낸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도시형 
비오톱
주거지 비오톱
 ① 단독주택지          ② 4층 이하 공동주택지 
 ③ 5∼10층 공동주택지  ④ 11층이상 공동주택지 
 ⑤ 자연재료 이용한 전통취락지  ⑥ 농촌주거지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① 5층 이하 상업지,② 6∼10층 상업지, ③ 11층 이상 
상업지,④ 혼합지
공업지 및 공공용지 
비오톱  ① 공업지,② 도시부양시설지, ③ 공공용도지, ④ 기타
교통시설 비오톱  ① 철도 및 관련시설, ② 도로 및 관련시설, ③ 공항지역
녹지 
및 오픈
스페이
스형 
비오톱
조경녹지 비오톱
 ① 조경수 식재지, ② 묘포장, ③ 묘지, ④ 식물원, ⑤ 고
궁, ⑥ 인공지반 조경수목식재지, ⑦ 골프장
하천 및 습지 비오톱  ① 늪지, ② 하천, ③ 저수지
초지 비오톱  ① 습지성 초지, ② 건조지성 초지, ③ 귀화종 초지
경작지 비오톱
 ① 논, ② 밭, ③ 방목지, ④ 과수원, ⑤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 ⑥ 묘포장
산림 비오톱
 ① 인공림, ② 자연림, ③ 초지, ④ 벌채지 및 나지, ⑤ 
암석노출지
자료 : 김현수, 안근영. 2001. 비오톱 조사기법을 활용한 환경계획 기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생태건축
학회 춘계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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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설물 유형, 조경녹지 비오톱은 녹지의 기능, 하천 및 습지 비오톱은 수계구
조, 초지 비오톱은 우점종의 자연성, 경작지 비오톱은 경작형태, 산림 비오톱은 
우점종의 자연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소분류는 비오톱 도면의 활용목적과 조사자의 관점, 그리고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형에 해당되는 중분류 비오톱 유형
은 물순환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불투수 포장율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 및 오픈스
페이스형에 해당되는 중분류 비오톱 유형은 종의 자연성 및 다양성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녹지계획 차원의 비오톱 유형화
녹지계획 차원의 비오톱 유형 구분21)은 경관생태계획 차원의 비오톱 유형 구
분을 기본으로 하나, 비오톱 규모에 있어서 보다 소규모이므로 대상지의 생태적 
구조에 대한 특성이 세밀하게 서술되어 유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치있는 수
목은 1개체, 가치 있는 초본식생은 소규모도 비오톱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② 비오톱 평가
비오톱의 가치 평가는 계획의 목적, 대상지의 특성,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
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비오톱 평가는 상위 환경계획과 연계하
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모든 비오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기보다, 평가
의 구조와 체계를 제시하여 비오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비오톱 평가는 자연성, 다양성, 희귀성, 잠재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대분류 
유형에 대한 평가와 같은 관점에서 소분류 비오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21) 다음 페이지의 표는 녹지계획 차원의 비오톱 유형분류를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계획대상지의 성격
에 따라 비오톱의 분류는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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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2).  이 과정에서 소분류 비오톱의 평가를 위해 대분류
별로 다른 평가지표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이 비오톱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된다.
현재, 비오톱에 대한 평가의 객관적 체계 및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며, 현장 적용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편적인 평가기법
대분류 소분류
주거지 비오톱
 1. 정원이 넓은 단독주택지(15% 이상)
 2. 정원이 좁은 단독주택지(15% 미만) 
 3. 정원이 없는 단독주택지 
 4. 녹지가 넓은 저층 공동주택지(15% 이상/ 10층 미만)
 5. 녹지가 좁은 저층 공동주택지(15% 미만/10층 미만)
 6. 가건물
상업업무지 비오톱
 7. 녹지가 넓은 저층 상업업무지(15% 이상)
 8. 녹지가 좁은 저층 상업업무지(15% 미만) 
교통시설 비오톱
 9. 폭이 좁은 비포장 도로(4m 미만)
 10. 폭이 좁은 콘크리트 포장도로(4m 미만) 
 11. 왕복 2차선의 가로수가 없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12. 자연재료로 포장된 주차장
경작지 비오톱
 13. 휴경하여 귀화종이 높은 밀도로 분포하는 밭(50% 이상)
 14. 휴경하여 귀화종이 낮은 밀도로 분포하는 밭(50% 미만) 
 15. 휴경과 경작이 혼합된 밭 
 16. 집약적으로 경작되는 밭
 17. 주말농장 형태로 경작되는 밭
 18. 나지
하천 및 습지 
비오톱
 19. 자생종 습지식물이 분포하는 자연하천
 20. 자생종 습지식물이 분포하는 자연형 하천 
 21. 귀화종 초본식물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는 콘크리트 옹벽하천
(30%이상) 
 22. 귀화종 초본식물이 좁은 면적으로 분포하는 콘크리트 옹벽하천
(30%미만) 
초지 비오톱
 23. 습지성 자생 초본식생지
 24. 건조지성 자생 초본식생지 
 25. 귀화종 초본식생지 
자료 : 김현수, 안근영. 2001. 앞의 보고서
22) 다음 페이지의 표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차원의 비오톱 유형 종합평가를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비오
톱유형평가의 항목은 계획의 성격 및 대상지 특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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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오톱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상지에 한정된 판단이 아니라, 주변 공간 또는 생태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총체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계획의 목표와 평가시스템이 밀접하
비오톱 유형
소분류 비오톱 
유형평가 소분류 
평가 
종합
대분류 
평가
평
가
종
합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
연
성
다
양
성
희
귀
성
잠
재
성
산림
비오톱
자연림
1. 건조지성 낙엽활엽수 자연림 1 1 - 1 1
1
Ⅰ
2. 인공조림종이 포함된 자연림 2 2 - 2 2 Ⅰ
3. 일부 훼손된 자연림 2 2 - 2 2 Ⅰ
인공림
4. 다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3 1 - 2 3 Ⅱ
5. 천이 잠재성이 있는 단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3 3 - 2 4 Ⅱ
6. 천이잠재성이 없는 단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3 3 - 3 5 Ⅲ
7. 다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3 1 - 2 3 Ⅱ
8. 천이 잠재성이 있는 단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3 3 - 2 4 Ⅱ
9. 천이 잠재성이 없는 단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3 3 - 3 5 Ⅲ
10. 조경수목 식재지 3 3 - 3 5 Ⅲ
습지
비오톱
늪지
11. 자연늪지 1 - 1 - 1
2
Ⅰ
 12. 휴경지형 늪지 1 - 2 - 2 Ⅱ
하천
13. 식물이 분포하는 농수로 2 - 2 - 2 Ⅱ
 14. 포장된 농수로 3 - 3 - 3 Ⅲ
저수지 15. 유역이 경작지인 저수지 2 - 2 - 3 Ⅲ
초지
비오톱
자생종 
초지
16. 습지성 자생종 초지 1 - 1 - 1
3
Ⅱ
17. 건조지성 자생종 초지 1 - 2 - 2 Ⅲ
외래종 
초지 18. 건조지성 귀화종 초지 3 - 3 - 3 Ⅳ
경작지
비오톱
논
19. 자연지형의 논 경작지 1 - - 1 1
4
Ⅲ
 20. 경지정리된 논 경작지 2 - - 1 2 Ⅳ
밭
21. 자연지형의 밭 경작지 1 - - 2 2 Ⅳ
 22. 경지정리된 밭 경작지 2 - - 2 2 Ⅳ
시설물
경작지 23. 시설물경작지 3 - - 3 3 Ⅴ
목장  24. 목장 3 - - 3 3 Ⅴ
도시
비오톱
도시화
지역 25. 도시화지역 - - - - - 5 Ⅴ
 자료 : 김현수, 안근영. 2001.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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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6) 비오톱지도의 역할 및 특성
토지의 생태적인 특성정보를 제공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자연보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비오톱지도는 일종의 생태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용도가 주거지역인 곳에 
건조한 토양인지, 사질토양인지 등 토양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어 초지, 녹지
조성에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생태적인 정보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곳을 조사하여 비오톱지도를 작성함으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오톱지도는 보전할 대상을 우선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역할만 하
는 것이 아니라 개발될 곳에 조성될 인위적 녹지 또는 나지의 생태성을 보다 높
이는 데도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항, 철도부지로 이용되던 곳을 조사를 
통하여 생태적 가치를 부각한다거나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보여줌으
로서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인 정보는 개발이 될 부분을 보전하게 되어 도시지역에 많은 녹
지 또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남겨 두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 개발되지 않은 외곽지역을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데 그 중간의 공간
을 어떻게 개발하고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역할을 한다. 
그 외에 여가, 휴양공간을 확보하는데도 기본으로 활용되며, 비오톱지도에는 
문화적인 사항도 기재가능하여 역사적인 변천사항을 기록하여 이러한 것이 도시
경관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알게 하여 준다.
한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비오톱지도의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
다.23) 도시지역에서 비오톱지도의 역할은 대부분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정될 
23) 용도지역제에서 비오톱지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비오톱지도에 표기할 사항이 명쾌하게 된다. 도
시지역의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설정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비오톱지도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가운데 미
개발지역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능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 
제5장∙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209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오톱지도가 미개발지를 개발할 때 자연환경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호할 대상을 사전에 개발에서 제외하거나 녹지축을 염두에 두
고 개발지역을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개발에서 훼손을 저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다고 볼 때 개발된 상태에서 그 역할은 한정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도시지
역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어 비오톱지도의 필요성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오톱지도 작성의 목적이 단순히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을 보전하
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공간의 생태적 기능상 연결, 취약한 생태적 요소의 
강화 등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내 비오톱지도 작성은 국토 전체의 생태망 조
성에 중요한 부분24)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오톱지도는 환경현황지도의 일부 
구성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주제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단의 
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환경과 개발을 연계하는 중
요한 연계수단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비오톱지도의 작성 시 고려사항
비오톱지도를 작성할 때는 현장조사와 각종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상
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생태학적인 지식과 환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상지의 상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
하면서 조사된 현지의 식생에 대하여 토양 등 주변여건과 함께 식생구조를 도면
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기후, 토양, 경관 등에 대하여 비오
톱 유형별로 특성을 정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오톱지도를 작
성할 때 식생만 가지고 하는 경우와 동물조사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유일 경우 매입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비용상 매입을 하지 못하고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뒤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을 적용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정도와 조정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24) 앞으로의 개발이 비도시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경관생태적 중요성
을 감안한 개발방향 등을 계획하려면 두 지역간 토지생태현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은 
대부분 개발되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가운데 생물서식공간으로 남겨두면 좋을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개발로부터 남겨두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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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도의 정확도 및 표현할 내용, 예산, 용도, 인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오톱작성 지침25)을 만들 필요가 있다.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베를린에
서는 주정부 산하 생태학연구소에서 비오톱지도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비오톱
지도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환경조
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도면화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생물, 조경, 계획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비오톱지도는 토
지이용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토지생태정보를 담아야 하므로 공간계획전
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8) 비오톱지도의 활용 방안
비오톱지도는 도시계획시설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검토자료 
등 그 활용 가능성26)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비오톱지도의 활용은 일차적으로 
25) 국가적으로 볼 때, 지자체별 상이한 유형, 등급체계, 축척을 가지고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보다 
내용은 지역적 특성별로 다르되 같은 방법과 과정을 가지고 일정한 지도 작성기준에 의한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다만 축척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환경계획의 내용적 깊이, 상대적 공간계획의 축
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비오톱지도작성 지침에서는 단순히 도면작성에 대하여 언급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오톱지도 작성시 조사된 식생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침도 포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비오톱유형별 성격, 생태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토양, 식생에 대한 특성, 기후와 연관성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대상지의 토양 단면도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비오톱유형별로 일반화하여 제
시하기도 한다.
26) 비오톱지도의 활용 가능성 중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환경계획 및 공간계획인 개발계획에
서의 보전과 개발을 구분할 수 있는 지구지정에서 가장 큰 활용성을 지닌다. 아울러 계획대상지 내
외의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축 설정과,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오톱지도는 유용하다. 따라서 비오톱지도는 도
시계획과 환경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고 이재준은 판단하
고 있다. 또한 비오톱지도는 개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체공간과의 관계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정보가 될 수 있다 (이재
준. 2002. 앞의 자료). 이와 같이 비오톱지도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수립을 위한 나아가서 환경영향
평가에 도구로서 사용되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두 계획 당사자들이 공동 제
작하는 것이 비오톱지도에 담길 내용의 충실뿐만 아니라 적용 및 운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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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작성
에 반영27)되는 것을 전제로 작업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위
한 하나의 도구로써 비오톱지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첨을 두도록 한
다. 이는 자연 및 경관보호, 주요 생물종 및 비오톱 보호 그리고 휴양과 관련된 
공간의 확보 등에 대하여 서술적이었던 계획을 실천적 공간계획으로 전환하여 
개발계획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환경계획의 결과로 공간계획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의 핵심은 비오톱 유형구분
과 평가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28) 이 방법은 독일에서 공간에 대한 생태적 가치
를 판단하기 위해 통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29)에서 적용된 바 있다. 따라
서 환경계획수립 시 비오톱 유형구분 및 평가를 통하여 작성된 비오톱지도는 공
간계획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요컨대 비오톱지도는 공간적 의미를 갖는 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간계획
기준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공간적 실천계획으로서 정립되는 환경
계획인 경관생태계획은 계획공간에 대한 생태적 기초정보와 평가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비오톱지도는 경관생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관생태계획에서는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호,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경관
보호, 휴양과 오픈스페이스 이용 등의 내용30)을 다루게 되는데, 비오톱지도는 그
러한 경관생태계획의 각 부문계획 수립의 기초도면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비오톱지도는  공기, 기후,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 등 자연순환체계에 대한 정보
27) 성현찬은 국토계획 단계별로 가능한 비오톱지도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즉, 국토계획단위에서는 국토
의 광역 개발축 설정, 개발권역 설정, 광역 녹지축의 설정, 교통체계의 설정 등에, 시․도계획단위에
서는 개발축 설정, 권역별, 시․군별 전략 설정 등에, 도시기본계획단위에서는 개발축 설정, 도시계
획구역의 확장, 용도지역의 지정, 토지이용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성현찬. 
2002. 기존 공간개발계획의 한계 및 극복방안.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
28) 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경관생태계획의 작성 및 활
용“에서 경관생태계획 작성방법, 작성구조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9) 다음의 그림은 서울시의 비오톱평가 및 비오톱지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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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고 있어서 자연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
다. 둘째, 비오톱지도는 습지, 녹지 및 숲, 각종 생물종의 서식지 등에 대한 정보
를 담고 있어서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정이나, 생물종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비오톱지도는 자연경관, 역
사적 경관,  문화경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경관보호 및 형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비오톱지도는 휴양림, 공원, 하천, 녹지, 오프
스페이스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및 보전계
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31)
단계 구 성  내 용 결과물(지도)
현황
조사
단계
기존
자료
조사
․지형, 지세, 수문, 기타 자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토지이용유형도
․토양피복도
  (불투수성 토양포
장도)
․현존식생도
↓
현장
기초
조사
․토지이용조사
․토양피복현황조사
․현존식생현황조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보완조사
↓
분석
평가
단계
비오톱 
유형구분
(9개 유형)
․주거지 비오톱  ․상업업무지 비오톱
․교통시설 비오톱 ⋅공업지도시기반시설 비오톱
․조경녹지 비오톱⋅하천및녹지 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유휴지 비오톱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유형평가
도
․개별 비오톱가치 
평가도
↓
비오톱 
유형평가
(5등급)
기준: 
  
서식지 기능, 비오톱 유형가치, 비오톱 유형
면적, 비오톱 유형 희귀도
↓
비오톱 
가치평가
(3등급)
기준: 자연성, 생물서식지 기능, 비오톱 면적, 비오
톱 위치, 특이사항
  자료 : 서울특별시. 2001. 도시생태개념의 도시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30) 경관생태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경관생태계획의 작성 및 활용”에서 제시하였다.
31)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Ⅰ의 “4.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체계 연계사례 :  독일의 베를린”에
서 베를린의 경관생태프로그램과 관련 도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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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생태계획의 작성 및 활용
(1) 계획체계 연계수단으로서의 경관생태계획
경관생태계획은 단위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즉 서로 다른 경관들의 구조에 내
재한 자연자원의 개별적 그리고 이들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계획적 차원에서 토
지이용의 문제를 보완, 조정하여 경관의 유기적 연결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계
획이다. 이에 따라 경관생태계획은 타 계획에 대한 토지이용의 적합성, 비적합성
을 경관생태학적으로 평가, 판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간계
획적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관생태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계획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환경계획에 
우선하는 횡단계획(Querschnittorientierteplanung)으로서 자연보호, 경관관리, 휴양
기능을 위한 전문계획이라는 것이다. 즉, 경관생태계획은 국토계획과 맞물리면
서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공간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다른 계획에서 야기
되는 그리고 간과되는 자연환경훼손과 경관부조화 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선도계획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5-6> 경관생태계획의 역할
도시관리계획
부문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시설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관광
위락
계획
환경
보전
계획
경관
계획
방재
계획
.....
부문계획의 전제 → ꀺ ← 횡단계획 역할
경관생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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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경관생태계획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핵심적 수단으로의 
기능을 하는 계획이라 하겠다. 또한 경관생태계획은 도시계획과 별도로 독자적
인 계획수립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완전히 기능적으로 분리된 계획이면서 상
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협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관생태계획은 기술적 환경보전정책32)과 나란히 생
태학적 환경보전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수단33)이라 하겠다.
(2) 경관생태계획의 주요내용 및 작성방법
① 경관생태계획의 주요내용
경관생태계획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만큼 이를 
위한 자연환경보전, 경관관리, 녹지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생태계획
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하나는 자연과 경관의 현황에 대한 분
석과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현황을 바탕으로 경관생태계획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환경관리방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자연순환체계 
및 복원 관련사항, 둘째, 비오톱 및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셋째, 
경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휴양 및 녹지이용에 대한 사항 등이다. 
즉, 환경관리방안 제시는 먼저 이 4가지 사항에 관련된 보전공간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34)
32) 대기정화, 소음진동, 쓰레기 처리, 폐수정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에 대한 환경분야를 다루는 것을 
기술공학적 환경보전정책이라 한다.
33) Wolfgang Riedel und Horst Lange, 2001, Landschaftsplanung, Spekturm Akademischer Verlag Heidelber
g․Berlin
34) 경관생태계획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ⅰ) 경관생태적 
요소의 잠재력과 취약점 검토 ⅱ) 가치 평가를 통한 동식물종, 자연체험, 토지, 물, 기후와 연관된 
자연환경의 기능 및 문제점 파악 ⅲ) 생태계의 연결망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소재지에 따른 다
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ⅳ) 자연체험을 위해 주거지내의 경관생태적 요소와 녹
지의 보호 및 확대 ⅴ) 토지의 생산(동식물의 서식과 인간의 의식주를 위한 재료 제공), 완충(자연
과 인간간의 간섭행위에 대한 충격흡수), 여과(동식물 및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원 제거 또는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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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경관생태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연과 경관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자연과 경관의 세부 현황분석 및 질적 가치를 
판단, 평가
자연과 
경관의 
보전, 
복원, 
관리
방안
자연순환체계 및 
복원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자연자원인 
물, 토양의 순환체계 및 기후,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방향 설정
비오톱 및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
도시 내외부의 전지역에 걸친 생물군집 및 생물
종의 서식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모색
하며, 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보전과 동식물의 
새로운 서식처의 개발을 계획
경관 보호 및 관리 
자연공간의 특징적인 형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경
관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휴양 및 녹지이용
안식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녹지를 도심, 도
시외곽 등 공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제공되도
록 계획
자연순환체계 및 복원 관련사항은 도시 전역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의 확보, 자
연자원의 보호를 위한 이용제한, 기후적 완충공간의 확보 및 개선, 지하수 및 지
표수의 보호, 토양포장의 제한과 자연에 가까운 토양의 보전 등으로, 대기·기후·
토양·지표수 및 지하수 등 구체적 자연자원별로 보호지역 설정 및 계획방향을 제
시한다. 
비오톱 및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서는 도시지역의 비오톱 및 
생물종을 보호 위한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전역에서 자연의 성장을 고
려하여 가치 있는 생태계의 보전과 동․식물상을 위한 새로운 생활공간(서식지)
용화) 작용 보호 ⅵ) 경관생태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물의 질 유지 및 새로운 형성 ⅶ) 기후 조정기
능 및 환경오염방지기능의 보호 ⅷ)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기존 이용상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환경
에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기존의 토지변형 ⅸ) 계획된 토지이용에 의한 자연환경훼손 및 
경관 피해 감소 및 조정 ⅹ)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설정(자연보호 및 경관보전
의 시각으로 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강령의 기초 틀 형성) ⅺ)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을 위한 
원칙과 조치사항 제시 ⅻ) 다른 관련계획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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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성, 비오톱 네트워크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경관 개선공간과 경관구조로 구분하여 
경관개선의 목표와 수단 등을 제시한다. 
휴양 및 녹지이용에 대한 사항에서는 도심부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거
지역별 공지체계를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공간을 건폐지와 공지로 구분하
여 개선 목표와 수단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야 한다. 즉, 동식물 서식처의 안전성 확보 및 생활공간의 형성, 토양, 물, 기후, 
경사도 등의 비 생물적 경관요소의 통제 및 원상회복으로의 복원, 불안전한 인위
적 생태계를 안정된 상태의 자연적 생태계로 전환시켜 자연자원의 생산성 및 물
질순환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유기적 생활공간 창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여가, 휴식공간으로서 쾌적한 인간의 생활공간 확보 등을 계획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경관생태계획의 작성방법35)
경관생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순환체계 및 자연자원 활용을 위
한 자연환경 조사,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 조사, 그리고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동식물 분포조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관생태계획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화 즉, 경관생태현
황도를 작성한다. 여기서 경관생태현황도는 환경지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관생태계획의 작성을 위해서는 비오톱 조사결과 및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단위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공간단위의 구분은 계획의 위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비오톱지도화 과정에서 구분된 비오톱 유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경관생태계획의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
행한 ‘생태도시 조성 핵심기술 개발(1999∼2002)’의 경관생태계획 적용사례와 독일 베를린의 경관생
태계획 사례를 토대로 일반화 한 것이다.
제5장∙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217
여기서 공간단위(경관생태 유형)의 구분을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의 
주요 부문별 보호 및 관리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경관생태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경관생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중요한 공간을 보전 및 관리 지역
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면화하여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출된 단위공간에 대한 경관생태학적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특
별한 대책이 요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지역으로 도출하여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그림 5-7> 경관생태계획의 작성구조
사회인문
환경조사
자연 경관 비오톱
주요 
동식물
자연
환경조사
기후, 토양, 
수계 등 분석
자연경관인
공경관
현존식생, 
토양, 비오톱
분류․평가
동식물
서식처 
조사
개발한계 
자연보전지역
보전 
경관요소
보존 비오톱
보전 
서식처
경관생태현황
경관생태계획
 ∙자연순환체계 및 복원                 ∙경관 보호 및 관리  
 ∙비오톱 및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      ∙휴양 및 녹지이용
경관생태계획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환경친화적
인 공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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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경관생태계획의 작성과정은 <그림 5-8>과 같이 일반적인 계획절차와 동일
하나, 경관생태계획 구상과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협의․조정하여 각각 계획을 
확정하는 조정절차가 핵심이라 하겠다.
<그림 5-8>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는 경관생태계획의 작성과정
경관생태계획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조사 인문사회환경조사
․기후
․지형, 토양, 지질
․지하수, 지표수, 수계
․경관
․현존식생
․비오톱
․동식물서식처
ꀹ➡
․인구
․토지이용변화
․교통
․산업
․문화재
․공급처리시설
...
↓ ↓
분석 및 평가 ꀹ➡ 분석 및 평가
․자연순환기능 영향분석
․주요경관 및 경관요소 도출
․비오톱 유형분류 및 평가
․주요 동식물 서식처 도출
․문화재 보호구역
․재해․안전
․토지이용한계
..
↓ ↓
구상안 ꀹ➡ 구상안
경관생태계획개념도 토지이용개념도
↓ ↓
협의․조정
↓ ↓
경관생태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생태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할 때 계획내
용의 연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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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상안 작성 등 계획과정의 각 단계마다 연계할 수 있도록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협의․조정기능”이다. <그림 5-8>에서는 편의상 
계획작성과정의 맨 밑에 “협의 및 조정”이라는 단계를 표기하였지만 실제 계획
체계 연계에서는 매 단계마다 협의와 조정은 필수적인 연계과정이라 하겠다. 따
라서 협의 및 조정하는 “기술”은 계획체계연계가 성공하는 열쇠36)가 된다. 협의
와 조정은 공식적인 회의와 절차도 중요하지만 계획담당자들간의 끊임없는 토론
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양쪽 계획수립과정에서 서
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도 협의 및 조정의 부분이라 
하겠다. 
③ 경관생태계획의 도면작성 예시
위와 같은 경관생태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를린 경관생태프
로그램의 예를 살펴보았다.
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은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호, 비오톱 및 생물종 보
호, 경관 보호,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들
은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도면화되었다. 이러한 도면을 예시
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5-9>에서 일부지역만을 확대하여 <그림 5-10>에  4가
지 부문에 대한 계획도면을 예시37)로 제시하였다.
36) 원만한 협의와 조정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과 계획작성과정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쪽 계획참여자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정보”에 달려 있다. 계획대상지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구축
되어야 비로소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는 기초
정보가 충분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또한 두 계획은 연계되어야 한다. 즉 계획체계의 연계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관련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
련제도 이전에 연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초정보의 구축부터 함께 
시작하여야 한다.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계획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계획수립에 필
요한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야 나중에 계획내용에 대한 연계가 가능해진다.
220  
<그림 5-9> 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 예시
주 :     는 일부 동일지역에 대한 4가지 각각의 부문별 도면작성 예시를 <그림 5-10>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표시한 것임
<그림 5-10> 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의 각 부문별 도면 작성 예시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호
범례
분구원, 경작지, 원예 대기보호 우선지역
하수 관개가 되던 밭 기후보호 우선지역
주거지역/포장을 걷어내
는데 중점을 두는 공간 토양보호 우선지역
습지
37) 4가지의 각 부문에 대한 전체도면은 부록Ⅰ의 “4.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체계 연계사례 : 독일의 
베를린”에서 구체적인 도면 및 범례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서는 주요 범례만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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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및 생물종보호
범례
도심지역 경작지와 초지
중심녹지 녹지시설 비오톱
혼합용도의 도시화
이행지역
선적인 하천공간
 
▴경관보호
범례
도심지역 도시광장의 재생과 개선
혼합용도의 도시화 
이행지역
경관or주거지역 전형적인 녹
지와 오픈스페이스/식생
성토된 저지대
특징적인or골격을 이루는 녹
지와 오픈스페이스
문화경관이 두드러진 곳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
범례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없거
나 매우 적음/그에 대한 요구: 매
우 높음
개인or반공공 오픈스페이스: 최소
주거단지 조성
수요
집약적인 휴양에의 이용을 위한 
상위의 계획이 되어 있는 면적
들판/초지
주거단지 외부의 지역 그 외 공지
(3) 경관생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① 경관생태계획을 위한 추진과제
경관생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비오톱지도 작성 및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의 작성 그리고 기존 환경성검토 및 평가제도의 
보완 등이라 할 수 있다. 경관생태계획의 여건분석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적 
요소에 대한 도면화를 종합하여 생태학적으로 유사한 단위공간이 묶여지면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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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간별 토지이용의 적합성, 비적합성을 평가․판정하게 된다. 이것은 경관생
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며, 대개의 경우 비오톱지도에 의하여 평가되므로 
결국 적정한 토지이용의 판단기준의 역할은 비오톱지도의 작성과 이에 대한 해
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38) 
또한 경관생태계획이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는 과정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생태적 자연자원요소를 비교․분석하여 토지이용 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하는데, 이때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에 대한 검토를 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이 규정의 
작성은 비오톱지도 제작만큼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경관생태계획 수립
에 따른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에 따라 기존의 환경성검토 및 평가제
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② 경관생태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경관생태계획수립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ⅰ) 생태적 개념을 도입한 토지이용계획수립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ⅱ) 필요에 따라 혹은 행정단위의 성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작성
할 수 있고,
ⅲ) 상위 경관생태기본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ⅳ) 대중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경관생태계획수립에서 생태적 개념을 도입한 토지이용계획수립의 의지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은 경관생태기본계획의 질은 지역계획 속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타 계획들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계획
38) 경관생태계획에서 비오톱과 비오톱간의 연결체계를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계획대상지와 그 주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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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자와 정책결정자들의 생태학적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혹은 행정단위의 성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두 계획체계의 연계가 반드시 환경계획을 
우선 작성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국토계획에서 받아들이는 경직된 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 경관생태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경관생태계획은 경관생태
기본계획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안하도록 하고 또한 국토 및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하위계획을 연결하려는 이유는 지역
차원에서의 경관생태기본계획과 도시차원의 경관생태계획이 서로 연관되도록 
하는 것은 경관생태계획을 단위공간(도시)에서가 아닌 전체공간(지역)체계 속에
서 경관생태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참여는 국토계획과 마찬가지로 환경계획도 수립과정에서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보전 및 경관보호을 위한 경
관생태계획은 개발이익과 직결되므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일반대중, 전문단체 등
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경관생태계획수립 시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경관생태계획의 
수립절차, 수립과정, 수립방법, 수립내용, 타 계획과의 관계설정, 공간계획에서 고
려하여야 할 내용, 경관생태계획의 수립절차를 어느 제도에 포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계획수립 및 결정 그리고 대중을 위한 공고 관련 사항 등이 있다. 
3)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의 마련
두 계획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근거는 두 계획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
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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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주장과 개발하자는 주장이 충돌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고 자
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수립 시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두 계획
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두 계획의 연계를 실
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이하 ‘경관훼손규
정’)을 작성하도록 제안한다. 이 규정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모든 계획단계에 
적용가능 하지만 규정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구체성을 갖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과 경관생태계획단계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훼손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필요성 및 역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목적은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의 문제
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두 계획의 연계과정에서 제기되는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과 도구가 필요하다. 환경계획에 
의한 보전대상 가운데 국토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피할 수 없는 훼손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훼손규정’을 구성하도록 한
다. 여기에서 두 계획의 조정은 자연보호와 경관생태계가 보전되는 목표를 지향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계획에서 사용되는 비
오톱지도가 실제 계획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담긴 사항을 
가능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39)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관훼손규정’을 
제안하였다.
39) 독일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연침해규정, 환경영향평가, 야생
동식물서시처지침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자연침해규정은 환경계획의 근거인 자연보호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의 법적 근거인 건설기본법에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계획수립 시 반드시 문제가 예상
되는 곳은 자연침해규정을 감안하여 조정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야생동식물서식처지
침은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보호할 대상에 대하여 각종 이용행위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즉, 대상에 따라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동원되는 도구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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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를 기반으로 수립된 경관생태계획에서 보전하
면 좋을 곳을 국토계획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 훼손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처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경관훼손규정’은 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용적으로 개
발에 대한 제약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개발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
라 개발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적극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
훼손규정은  자연환경 및 경관생태계를 보전하는 중심적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국토계획>
도시관리계획 계획
내용
상충
<환경계획>
경관생태계획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
비오톱 유형별 가치 평가
상충 대상지의 예견되는 변화 판단
규정에 의한 조정내용 정리
계획내용의 연계
<그림 5-11> 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의 역할
(2) 주요내용 및 과제
경관훼손규정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근거로 사
용하게 된다. 즉, 자연환경의 훼손을 피하거나 조정하려 할 때 이 규정에서 제안
하고 있는 근거를 기초로 경관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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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개발에 대한 피해와 조치에 대한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성격상 도시관리
계획과 경관생태계획이하의 단계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의 범위와 영역 그리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상 적용방법 및 훼손에 대응한 조치사항의 결정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작업은 경관 등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비오톱 유
형 평가작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작업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에서 경관 및 자연환경훼손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ⅰ) 자연환경의 균형 또는 
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화 ⅱ) 지표면의 형태나 이용의 변
화40) ⅲ) 지금까지 인위적 또는 건축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지표면에 변화 또는 
이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국토계획에 의하여 기존 자연에 대한 기능과 가치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이용의 변형과 인위적 시설 설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정 시 
두 계획의 연계원칙에 따라 환경계획을 감안하게 된다. 조정의 대상이나 그 정도
는 개발의 규모, 종류 그리고 자연의 보전가치와 그 주변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대처하는 방향과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정과 대처에 필요한 사항
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규정이라 하겠다. 
이 규정에 포함할 조정내역은 첫째, 자연훼손으로 간주되는 사항, 둘째,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영향을 받게 된 공간에 대하여 훼손정도를 저감하도
록 하는 사항,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 셋째, 개발로 인한 자연 및 경관에 대한 
훼손의 정도를 보충할 수 없을 경우 그  개발사업은 취소되도록 하는 사항 등이
다. <표 5-4>는 이러한 규정의 조정내역을 독일의 경우를 사례로 나타낸 것이다.
40) 지표면의 형태와 이용의 변화는 자연생태계의 흐름에 장기간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이를 통
하여 경관이 주변과 부조화되거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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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독일의 자연침해규정 적용 사례
침해의 가치평가와 회피  및 조정조치
규정
내용 비오톱 유형
특징 및 가치 예견되는 피해
피해를 피하기 
위한 보호조치
조정조치
규정의
의미
계획대상지의 
구역별 비오톱 
유형
해당 비오톱이 갖
는 특징 및 크기, 
가치
자연침해로 간
주되는 사항
예견되는 피해
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조
치사항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조치
적용
사례
비오톱번호 제
시
-비오톱단위 면적
-개발되기 전의 
토지피복상 구체
적인 내용으로서 
예를 들면 이전경
작지에 있는 어린 
초지파종용 곡식
위기에 처한 종 
- 가치등급 표시
 (예; 3등급)
- 피해를 보게 
되는 면적 
- 피해로 변화되
는 토지피복상
태 제시 : 예를 
들면 어린 초지
파종용곡식 제
거 및 개편
- 가치등급 하락
표기 (4등급)
대상지 비오톱
에 적합한 계획
에 의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사
항을 기재함
지표면에 서식지
에 다른 본거지 
수목을 식수하는 
면적과 수목본수 
명시
조치 사항
규정
내용
조치종류 조치의 내용 조치의 정도
조치의 시간
적 진행 순서
회피조치및
피해보상의 
목적
조정 후 남아
있는 피해
규정의
의미
회피/저감 , 
조정 조치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명시
구체적 조치
의 내용
어느 수준까
지 조치를 취
해야 하는지
를 나타냄
시간진행에 
다른 조치의 
순서
조치를 통해 
이루어자 하
는 목적
회피와 조정
이 이루어진 
후에도 남아 
있는 피해
적용
사례
규정에 제시
하고 있는 내
용 가운데 적
용한 기준언
급
예를 들면, 36
그루의 단독
군거 떡갈나
무 식수
- 대상지 가
운데 조치하
는 필지의 위
치를 명시함
- 단독군거 
떡갈나무 식
수.하는 방법 
제시
식수는 소음
방지벽 작업
이 끝난 이후
계획으로 인
한 소실에 대
한 보상 (나
무가 고사하
면 그에 대한 
규모 제시)
없음
자료: Riedel, W. & Lange, H.(eds.) 2001. pp127-130의 표 일부를 발췌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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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정을 작성할 때 계획대상지는 물론 그 주변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환경훼손과 경관상의 문제가 기존의 보호
구역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도시와 그 주변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것이 생태계 단절과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계획적 접근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 바로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훼손규정은 항상 주변여건을 함께 검
토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여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12> 자연침해규정을 통한 도로건설계획 조정 사례(독일)
주 1) 이 그림은 Rudower Höhe/Altglienicke 경관생태공원의 구상으로서 도로건설계
획이 자연침해규정에 의해 조정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로로 길게 건설될 예
정인 도로가 녹지 축 훼손을 우려하여 일부 구간을 터널화 하도록 조정되었음
   2)    표시는 터널로 조정된 부분을 표시한 것임
자료 : Senatsverwaltung für Bauen. 1999. Wohen und Verkehr. Warum 
Gerad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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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훼손규정’의 마련
  경관훼손규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구체
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과 어느 한 법제도에만 언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다. 이 규정은 두 계획내용을 연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양쪽 계획 관련한 제도에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규정 마련의 근거와 필요성 그리
고 적용 등에 대한 사항만 언급하고 실천적인 내용들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감
안하여 조례 등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위법
에서는 큰 골격에 되는 사항을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그러한 골격을 바
탕으로 작성하되 인근 지자체의 조례 등을 감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경관훼손규정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차이점
경관훼손규정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적용대상, 적용시기, 적용내용, 적용 후 
조치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경관훼손규정은 자연요소, 자연경관에 관련된 사항
으로서 대상지에 있는 동․식물, 토양 등에 초점에 맞추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지의 예상되는 수질오염, 소음과 같은 항목을 다룬다. 
경관훼손규정에서 인간은 간접적인 요소가 된다. 즉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훼손
에 초점을 두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훼손규정은 계획대상지에서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한 조정대안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위주의 검토로서 특정 장소보다는 환경영향이 제기될 
수 있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경관훼손규정은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실
천계획수립 이후에 적용하게 되므로 그 적용시기가 다르다.
적용 후 조치사항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접해 있는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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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할 때, 경관훼손규정에서는 대상지의 비오톱 유형 및 
가치등급의 예상되는 변화를 판단하여 그것으로 인한 피해(훼손의 정도)를 피하
기 위한 조치사항을 비오톱 유형별41)로 제시하게 되며, 이를 받아서 공간계획에
서는 조치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조정대안을 제시하게된다. 한편 환경영향평
가 측면에서는 풍력발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문제, 시설과 선박이 부딪혀 야
기될 가능성이 있는 기름유출문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42)
경관훼손규정은 지구단위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이후의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다루는 내용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개발에 있어서 환경영
향평가는 주어진 대안을 평가하여 어느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게 되는 
반면, 경관훼손규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결정된 대안이 자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훼손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 교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적용사례 
1) 사례분석 개요
본 사례분석에서는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본구상”43)에서 개발구상안과 환
경계획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실시한 “경관생태적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생태분석 및 
환경계획수립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44) 검토결과 “판교 택지개발예정지
41) 왜냐하면 계획부지가 여러 개의 비오톱유형에 걸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2) 독일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서식처지침에서는 풍력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자연보호지역(갯벌)에 서
식하는 철새의 이동과 영향(발전기에 부딪지는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된다.
43)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의 약 280만평으로, 2002. 11월 현재 “선
진형 저밀도 전원도시”를 목표로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본구상"이 작성 중에 있다. 여기에 
사례는 내용적인 것보다 두 계획의 연계과정과 환경계획수립을 위해 정리, 분석한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44) 판교개발구상을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계획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정보
구축, 토지생태분석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계획과정에서 개발구상팀과 협의를 통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개발구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 기초자료분석 : 환경계획의 개념, 관련계획 검토, 경관생태적 토지이용 개념 검토, 유사지역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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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본구상”사례의 주요 특성 및 초점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ⅰ) 광역적 녹지축 분석에 의한 대상지 녹지특성 해석
ⅱ) 토지생태분석을 통한 비오톱지도 작성 및 생태계기능체계 분석
ⅲ) 보전녹지 등급화에 의한 보전지역 설정 및 환경보전방안 마련
ⅳ) 개발구상과 환경계획간 사전협의과정 실시로 개발계획 이전에 보호할 대상 검토
2) 주요 특성 및 초점 분석
(1) 광역적 녹지축 분석에 의한 대상지 녹지특성 해석
본 사례에서는 해당 유역권 전체를 환경계획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DB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즉, “판교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기본구상”의 공간적 범위
는 <그림 5-13>과 같으나,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판교 택지개발예
정지구와 경관생태적 연관이 있는 금토․운중천 유역권 전체를 계획범위(<그림 
5-14 참조)로 설정하여 DB를 구축하고, 광역적 녹지축을 분석하였다. 
  
<그림 5-13>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간적 범위
성남판교택지
개발예정지구
  
<그림 5-14> 판교 환경계획의 공간적 
범위
청계산
국사봉
운중저수지
탄
천
본
류운중천
금토천
택지개발예정지
금토/운중천유역
    - 토지생태분석 : 생태현황도 사례분석, 생태현황조사 및 DB구축, 비오톱지도 작성, 녹지축분석
    - 환경보전계획수립 : 보전지역 도출, 개발구상과 연계, 생태계 연계체계 구상, 환경보전대책 마련
232  
(2) 토지생태분석을 통한 비오톱지도 작성 및 생태계기능체계 분석
토지생태분석에서는 생태현황조사 및 DB를 구축하여 비오톱 유형화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계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생태현황조사를 토대로 구
축된 DB는 비오톱 유형화 작업 시 해당 공간의 경관구성요소로서의 구조적, 기
능적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택지개발
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 관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생태현황조사 및 DB구축45)에서 현황조사는 인문환경, 지형 및 토양, 대
기 및 기상, 수리․수문 및 하천화경, 식생 및 녹지, 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에 대한 동물조사 등 크게 6부문에 대하여 문헌조사, 기존자료 이용,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는 대상지의 생태계 구성요소
에 대한 전반적 파악 및 지도화를 목적으로 하여 각 부문의 조사결과를 도면화하
여 DB를 구축하였다. 
<그림 5-15 판교 환경계획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도면 예시
▴표고도
 
▴경사도
45) 판교 환경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개 부문에 대한 DB를 설계하였으며, DB구축을 위해 도시계
획도, 지적도, 수치지형도, 고도, 토양도, TM영상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① 인문환경 : 도시계획, 토지이용, ② 지형 및 토양 : 고도, 경사, 향, 요철, 토지피복, 토양배수능, 
토심, ③ 대기 및 기상 : 일사량, 지표면열방출, ④ 수리수문 및 하천환경 : 유출량, 유출축적, ⑤  
식생 및 녹지 : 상관식생도, 녹지자연도, 식생활력도, ⑥ 동물 : 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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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도
 
▴도시계획도
▴토지이용현황도
 
▴수환경분석도
청계산
운중천
금토천
운중저수
지
금토/운중천유역
탄
천
본
류
농경지 관개에 의한 수량
감소, 비점오염 유입
직강화된
도시하천
자연하천
자연하천 인공재료 정비
도하부대
예정지
자연형
하천정비
  
▴녹지자연도
 
▴미기상 분석도
찬공기
생성지역
찬공기
생성지역
찬공기
생성지역
찬공기
생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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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조사결과
 
▴어류 및 양서파충류 조사결과
  
▴조류 조사결과(금토산 주변)
 
▴포유류 조사결과
비오톱 유형화46)에서는 생태적 유형 결정을 위한 변수들을 생태계 기능의 기
반이 되는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기초로 하고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경관특
성을 고려하여 17개47)로 결정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공간자료는 모두 1m 격자
형으로 변환한 후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으며, 이렇
게 처리된 변수들을 모두 이용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한 무감독분류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총 28개의 공간유형이 구분되었으며, <그림 5-16>과 같은 비오톱지
46) 본 사례에서는 전체 공간을 별도의 유형화된 구역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공간을 1m의 격자로 
동일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도시생태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례에서는 지
형지물의 경계를 이용하거나 필지경계나 토지이용구역 등 인간활동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
용하나, 이 사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생태분석이 그 목적이고 지형지물의 경계나 필지, 
토지이용구역 등은 개발사업 후 모두 변경될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47) 17개의 변수는 고도, 경사, 향(남북), 향(동서), 요철(경사방향), 요철(경사수직), 토양배수능, 토심, 일
사량, 지표면열방출, 유출량, 유출축적,  식생구조, 식생활력도, 하천에서의 거리, 식생경계에서의 거
리, 토지피복의 다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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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작성되었다.
생태계기능체계분석에서는 유
형별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에너지 흐름, 물질순환, 토양 및 
영양물질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생태계의 기능을 평가하
고, 생태계기능체계를 분석하였
다(“<그림 5-17> “ 참조)
<그림 5-17> 판교 환경계획의 생태계 기능평가 종합도 및 기능체계 분석도
▴생태계 기능평가 종합도
 
▴생태계 기능체계 분석도
(3) 보전지역 설정 및 환경보전방안 마련
본 사례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생태계 기능종합평가 및 기능체
계 분석을 토대로 보전지역을 설
정하고, 환경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개발구상안에 대한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림 5-16> 판교 환경계획의 비오톱 유형 결과
<그림 5-18> 판교 환경계획의 보전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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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태계 기능평가를 종합하여 보전지역을 설정(<그림 5-18>참조)하고, 이
를 토대로 개발구상안과의 연계를 위하여 개발구상팀과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
친 상태이며, 개발구상안이 최종 조정 중에 있다. 개발구상안이 확정되면 개발에 
의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에 대한 훼손대책과 토지이용 용도별로 환경친화
적 개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4)개발구상안과 환경계획의 사전 협의과정 실시
“판교 택지개발예정
지구 기본구상”에서는 
개발구상의 초기단계
인 개념설정단계에서
부터 환경계획팀이 참
여하여 개발구상과 환
경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5-19>는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
본구상”에서 개발구상
안과 환경계획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실시한 
진행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두 계획의 연계는 주로 과업진행 단계별로 개발구상안과 환경보전지역의 도면
을 중첩(<그림 5-20> 참조)하여 상충되는 지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속적인 피드백(feedback)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개발구상안을 결
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5-19> 개발구상안과 환경계획의 연계과정
개발구상팀 환경계획팀
개발구상 개념설정 환경보전지역구상 개념설정
광역 녹지축 및 환경보전 원칙 공유
개발구상과 환경보전지역구상의 중첩 
및 상충지역 협의조정
개발구상(안) 작성 환경보전지역 설정
개발구상(안)과 환경보전지역의 중첩 
및 상충지역 협의조정
개발구상(안) 결정 환경보전 및 침해지역 대책
반추과정
제5장∙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237
<그림 5-20>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개발구상안과 환경계획의 중첩 예시
주요 상충부분
① 주요 주연부 개발 : 주연부 기능 상실 ② 도로 위치 : 생태계 흐름 단절
③ 중심상업지구의 위치 : 합수부의 기능 상실 ④ 주요 녹지 /물길 개발 : 생태계 흐름 단절
4
4 4
2
1
1
1
2
3
1
<그림 5-21> 환경계획과의 연계 결과 수정된 판교 개발구상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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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은 단계별 협의 및 조정과정을 몇 차례 걸친 결과, 현재(2002. 11)
까지 수정된 개발구상안과 환경보전지역 도면을 중첩한 것이다. <그림 5-23>의 
중첩도면을 살펴보면 개발구상안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들 중 많은 부분이 
보전지역으로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수정된 부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합수부, 주요 녹지 및 물길, 주연부 등의 고려와 도로의 위치변경 등으로 대상지 
전체의 생태계 흐름 및 기능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두 계획연계 사례의 시사점
판교 환경계획은 대상지의 토지생태분석을 통하여 비오톱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계 기능체계를 종합 평가하여 보전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영향저감
식 (影響低減式) 접근이 아닌 능동적 환경계획수립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구상안과 환경보전계획간 사전 협의과정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대상지
의 생태적 가치의 사전 고려 및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계획적 접근을 
시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본구상에서 실
시한 환경계획수립의 절차, 내용, 방법과 개발구상과의 연계과정 및 방법 등은 
향후 개발계획수립 시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사례는 많은 제약에서 시도되었다.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
서 조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충분한 기초자료가 없어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상세비오톱지도를 작성하지 못했다. 또한 개발과 보전 의견이 상충될 때 이를 해
결할 “규정”이 없어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
고 개발구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미숙하여 충분한 토
론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계획과정에서 제기
되는 기초정보구축과 협의하면서 점차 개발구상에서 환경보전을 생각하도록 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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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결 론
1. 계획체계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1) 연구내용 요약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환경보전과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 최근 공간정책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국토난개발로 인한 자연환
경의 파괴 등 환경정책과 분리된 국토정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경험한 우리
는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여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정책의 
추진 역시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큰 틀은 갖추었지만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가와 그 때 환경계획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운데 올바른 자연이용과 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를 위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계획체계연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두 계획이 연계되고 궁극적으로 통합되려면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하는 여건 마련과 자세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는 자연 본래의 가치를 인식
한 가운데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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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개발로 인해 발생하
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토계획
과 환경계획 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
고, 그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국토계획 체계는 공간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충분히 다루
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토계획의 환경
성 강화 노력들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두 계획체계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시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한 나라들의 선례를 살펴보았다. 계획체
계가 처한 여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크게 보아 환
경계획 체계를 별도로 수립하고 체계간 연계를 시도한 경우와 환경계획 체계의 
정립없이 내용상 환경정책의 내용을 국토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로 대별되었다.
제4장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
다.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는 대안 세 가지를 
검토한 후, 별도로 수립된 환경계획과 행정위계상 같은 수준에 있는 국토계획을 
공식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계획체계
간 연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는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와 환경계획 체계 정립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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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연계의 기본방향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같은 수준에 있는 두 계획체계를 형식적으
로 연계시키기 위해, 기초자료의 조사 및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계획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두 계획체계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강제할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련법에 ‘경관훼손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두 계획체계의 원활한 연계를 위
한 수단으로서는 비오톱지도를 제시하였다. 비오톱과 경관생태계획 개념을 살펴
보고, 이 개념이 실제 적용된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을 사례로서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계획체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국토계획 체계가 환경계획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두 계획의 주체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틀이 마련되어
야 하며, 사전환경성평가는 두 계획체계가 제대로 연계되었는지 검토하는 검증
체제로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는 개발과 환경을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 인간활동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와 같은 행위는 자연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만큼 국토계획이 환경계획과 동일한 위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친
화적인 국토공간구현에 기초가 되며 이것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실
천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연의 경제적 가치 이외
에도 사회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고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반면에 그 동안의 국토난개발이 국토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야기된 것이
라고 하여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이 생태적 관점만을 중시하는 것도 너무 편기된 
242  
사고라 하겠다. 개발과 환경을 함께 보려는 균형된 사고가 필요하다. 개발도 환
경보전의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개발을 통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을 구성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자연환경의 변화이므로 개발행위가 자연과 동화
되는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이 자연생태계의 원활한 흐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와 환경은 분리할 수 없다. 토지자원을 인간의 편익을 위하여 개발하고 이
용하는 행위를 환경보전행위와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관리정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고체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판단의 기본이 
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 나아가서 통합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따라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국토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공간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연 본래
(intrinsic)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의 생
산적, 공익적, 보전적 가치 등의 구분은 인간에 의하여 경험된 자연의 도구적
(instrumental)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한 국토관리는 인간의 
편익을 위한 개발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자연의 소중함을 토대로 토지자원을 이
용하고자 할 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관리가 가능해진다. 지속가능한 국
토관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적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
와 환경계획 체계구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
한 방식과 수단에 대하여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 관련한 제도와 계획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
항을 장․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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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개선사항
(1) 단기과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단기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은 주로 두 계획체계의 연계의 기초작업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중심이 된다. 즉,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와 환경계획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이 그것이다.  
① 국토계획관련 
국토계획에서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국토계획 관련법에 환경계획을 고려하기 위한 근거 확보
ⅱ)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부문의 내용보강
ⅲ) 환경을 고려한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공동 수행 및 정보 작성
ⅳ) 국토계획의 위상 제고 및 국토계획단계의 상호교차원칙 등
우선 국토계획에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국
토계획의 각 단계별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을 포함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국토계획이 환경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계획체계
의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체계 연계에 따른 두 계획간 위계는 “상호보완원칙”을 강
조하고 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를 연계하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우선하
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국토계
획이 환경계획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
은 각 계획단계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계획수립과정은 물론 집행에 있어 연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계획수립에 있어 “협의”는 매우 중요한 연계수단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부문을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계획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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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환경보전부문
계획에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건분석이 개발가능지 확보차
원이 아닌 보전대상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도록 계획수립방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간시설의 내용을 보완하여 생태적 요소
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수립 시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조
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조사항목도 개발가능
지가 아닌 토지의 생태적 기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두 계획수립 시 필
요한 그리고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초정보는 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
도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는 국토계획의 위상 제고와 계획단계의 상호교차원칙
은 두 계획체계 연계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국토계획의 원활한 운용이 계획체계
간 “연계”의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국토계획이 모든 개발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
토계획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계획목표 또는 주요 골격에 반하는 개발행위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과 합치되지 않는 개발사업계획, 자
연보전, 경관보호, 기념물보호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지역경관 및 자연
적 특성을 해치는 개발행위, 상수원에 악영향을 주거나 취락의 분리 등을 유발하
는 개발행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부
적절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계획확정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을 비롯한 각종 여
과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제도내용을 보
완하여 상위계획수립 시 기존의 하위계획을 고려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상․하위계획간 상호교차원칙은 모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준수하여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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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모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상ㆍ하위계획간의 상호교차원칙은 각 단계별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교차원칙은 환경계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외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생물서식공간을 하나의 시설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유형을 보완하
고, 비오톱유형을 고려한 용도지역지정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의 세분화 등
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환경지표에 의한 도시계획작성 근거를 확보하고 환경지
표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항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녹지율 산정에 있어서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녹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환경계획관련
환경계획에서 국토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중 계획체계 및 내
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환경계획 체계 정립을 위한 근거 마련
ⅱ) 환경조사와 지도화 방법 및 이의 활용방안 규정
ⅲ) 환경계획의 위상 정립과 국토계획과의 연계 규정 확보
ⅳ) 환경성 검토제도의 역할 재정립 등
우선 환경계획 체계의 정립을 위한 근거 마련은 국토계획에 조화될 수 있는 
환경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토환경보전계획-도환경보전계획-경관생태기본계획-경관생태계획-녹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1) 또한 공간 단위별 환경계획이 
가지는 위상과 이에 상응하는 국토계획과의 관계를 환경계획 내에서 규정하는 
1) 환경계획 체계를 국토계획과 맞추기 위해 시도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도단위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계획은 시군구환경보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246  
것이 필요하다. 이는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함께 환경계획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이때 환경
계획내용 가운데 국토계획과 연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환경계획의 공간화를 위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
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조사와 지도
화 방법 그리고 이의 활용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두 계획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2)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즉,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비오톱지도 작성을 법제화하여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도시에서도 환경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사 및 지도화 방법 그리고 이의 활용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환경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
반화된 환경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사의 내용, 지도화 방법에 대한 법
적 근거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두기보다는 상위의 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해서 작성지침 마련과 기획단과 같은 전담기구3)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환경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토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를 확보하는 일이다. 환경계획은 국토계획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보완적 
2) 비오톱지도 작성은 토지이용현황과 자연환경분석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
서 환경계획을 국토계획 체계와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오톱지도를 작성하
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환경계획 
체계 중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할 수 있는 경관생태계획의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준. 2002. 앞의 자료).
3) 비오톱지도 작성지침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조사 및 지도작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오톱지도 또는 
환경지도작성 기획단을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독일 베를린에서 주정부 산하 생태학연구소의 경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
라의 경우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단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기획단에서는 조사, 평가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자체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 및 지역계획차원에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위한 조치 
및 근거를 제공하거나 타 계획에 대한 토지이용의 적합성 또는 비적합성에 관한 평가 및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단에서 각종 정보가 축적되면 경관생태계획 수립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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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도록 한다.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했듯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국토계획을 고려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새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계획을 한다는 고려 문구를 상호보완원칙에 따라 수정하도록 한다.
네 번째는 두 계획체계의 연계에 따른 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계획대상지의 생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계획이 수립되고 국토계획과 
연계되는 체계가 마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추구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
천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각종 공간계획
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계획의 내용이 해당 계획에 얼마만큼 반영되
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재편함으로써 두 계획의 연계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계획에서 이미 수립된 국토계획에서 추진
하는 개발계획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한
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의 생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환경계획의 내용이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계획의 환경성을 확보하여 개발과 환경보
전의 조화를 강구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기 수립된 환경계획의 내용을 바탕으
로 해당 사업에 의한 생활환경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영향분석보다는 입
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한다. 여기서 환경계획은 해당 사업의 입지 타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밑그림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4) 도입을 검토한다. 계획수립 이후에 실시하는 
4)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이미 유렵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는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절차가 아니라 계획수립이 완료된 후 승인기관의 최종 승인단계에서 시
행되고 있어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선택된 계획안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정책, 계획단계에서 
미리 검토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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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신 전략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5)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이 연계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제도 자체의 개
선 또는 변화보다는 평가내용 중 일부 항목의 경우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
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3개 평가분야, 23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생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된 환경계획은 환경영향
평가 23개 항목 중 자연환경 분야 5개 항목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생활환경 분야 중 토지이용 항목 평가에 대해서도 
환경계획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2) 장기과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할 장기과제는 주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
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와는 운영방식이 많은 차
이가 있다.
5) 개발계획과 연관하여 추진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략환경평가를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많다.. 예를 들면 이재준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적인 영향을 정책․계획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강화하여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구하거나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을 요구하고있다. 그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의사결정단계에서 
실행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계획의 실시단계에서 실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이재준. 2002. 앞의 자료). 한편 성현찬은 국토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이 수립된다면, 
사후에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의 협의내용들이 개발계획수립과 동시
에 사전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에 대응하여 만들어
진 환경계획도 국토계획에 내부화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외부 환경기관에 의한 별도로 작성된 외부
적 계획이므로, 국토계획에 충실히 내부화되는지에 대한 이 연구에서처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는 국토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
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토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하위 사업에 
대한 환경배려 여부를 지금과 같이 평가하도록 하여 기존 환경성평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성현찬. 2002.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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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이다. 예를 들면, 계획수립과정에 대한 것과 계획체계의 운용에 대한 것 등
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계획연계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과제를 제시하되 여기에서 다
루지 않는 것이라도 두 계획연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한다.
① 경관훼손규정 마련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관훼손규정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적 상
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 또는 규정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비오톱지도가 실제 
경관생태계획에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자연침해규정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
다. 
두 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
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곳에 대하여 구체적인 복원 대안과 조정방향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국토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함께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장하도록 한다. 두 계획에서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
시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생태계획 단계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② 경관생태계획 수립지침 작성
경관생태계획은 환경계획 체계의 하나로서 국토계획과 실질적인 연계가 되는 
계획단계이다. 대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
어 계획수립의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관생태계획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한다. 
경관생태계획은 비오톱지도를 기초하여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타 계획에 대한 
토지이용을 평가하고 판정하기 때문에 비오톱지도와 연관을 가지도록 지침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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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야 한다. 경관생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에는 수립절차, 과정, 방법, 
내용, 타 계획과의 관계 설정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경관생태계획의 내용
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내용의 우선성”
을 언급하도록 한다. 또한 경관생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도록 
한다.
③ 계획수립과정의 협의여건 마련
계획체계가 연계되려면 두 계획간 협의 및 조정하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계
획연계의 출발은 상호간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
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계획수립 시 관련부처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거나 계획내용의 연계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마련 그리고 계획참여자의 교환 또
는 공동작업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협의절차에 대하여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계획단계별 연계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틀보다 협의하고자 하는 자세에 있다. 현재와 같
이 부처간 계획수립에 대한 대응은 제도에 언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도시계
획위원회 참여 등으로 너무 경직적이고 공식적이며 소극적이다. 보다 실무적이
고 타협적이어야 하며 전문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토관리에 대
한 목표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협의여건의 마련은 관련부처간의 노력과 제도적 근거 확보와 함께 계
획수립과정이 보다 공개적일 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절차가 공개적
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식적으로 시민의 의견
을 수렴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구 구성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구는 개
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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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적 관점에서 부처 및 제도적 틀 통합
현재의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은 정책결정부서, 계획부서, 설계부서, 시행부서, 
환경평가대행업체 및 평가기관, 운영부서 등 단계별로 각각 다른 조직과 체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주어진 법 체제와 기능범위 내에
서 환경계획을 연계할 때 본래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에 위해서는 국토
개발과 이용 그리고 이와 연관된 자연환경훼손과 관련된 제도와 계획체계를 통
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 및 제도의 통합은 통합된 토지정책추진의 공감대
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 때 현재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구분 국토계획관련 환경관련
단기
과제
․국토계획 관련법에 환경계획을 고려하기 
위한 근거 확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부문의 내용보강
․환경을 고려한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의 공동 수행 및 정보 작성
․국토계획의 위상 제고 및 국토계획단계의 
상호교차원칙 
․환경계획 체계 정립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조사와 지도화 방법 및 이의 
활용방안 규정
․환경계획의 위상 정립과 국토계
획과의 연계 규정 확보, 그리고 
․환경성 검토제도의 역할 재정립 
장기
과제
․경관훼손규정 마련
․경관생태계획 수립지침 작성
․계획수립과정의 협의여건 마련
․장기적 관점에서 부처 및 제도적 틀 통합
2)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국토관련제도를 제정하였다. 지
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이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252  
하려 한다. 국토관련제도에서는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사항을 법조문 곳곳에 포
함하고 있다. 환경관련제도에서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물론 그렇지 않은 곳
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과 자연경관의 부조화 등을 앞으로 다루기 위한 근
거를 확보하고 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는 바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것이
다. 국토관리를 위한 계획체계의 틀을 바꿈으로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개발
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방향
정립과 주요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 부분의 제도적 개선사항과 향후 추
진과제에서 전체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사
항과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연구가 시사하는 점을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를 연계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하다. 새로운 국토관련 제도에는 
지금까지 각종 개발에서 제기되어 온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그 영향
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내용
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실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획체계만 연계
한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
화는 계획체계 연계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둘째,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는 환경계획추진을 염두에 두고 하여야 한다. 이
제까지는 국토계획이 모든 국토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이었지만 환경정책기본
법상 국가환경보전계획에서 국토환경부문을 새롭게 제기한 이상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아직 환경계획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
지 않았으므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계획의 실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와의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교부는 국토계획제도에서 언급
하고 있는 각종 환경고려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작성에서 환경부와 협의하
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과정은 양쪽 계획의 실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토 및 환경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개발과정에서의 “환경고려”를 감안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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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게 한다.
셋째,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많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일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
는 기초정보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바로 두 계획체계연계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합동으로 추진가능한 기초조사에 대하여는 관련제도, 지침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내용, 방법, 시기, 활용범위, 평가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하도록 한다.
넷째, 환경부에서는 환경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계획수립지침을 시급히 마
련하여야 한다. 수립지침을 만들 때에는 환경단계별 작성할 계획내용 구체적으
로 정리하도록 한다. 이때 국토계획단계별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계획에서 연계할 (의무사항으로) 내용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계획에 관
련된 전문가, 부처가 “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겠다. 연계 또
는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나라에서는 제도, 지침 등의 장치도 있지만 무엇보
다 계획가와 담당자간의 협의를 충분히 한다는 점이다. 협의는 상대방 계획에 대
한 이해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기초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물론 이러한 점도 필요하고 조성하여야 하지만 협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체계 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여섯째, 두 계획체계의 연계는 단순히 계획내용만이 아니라 계획단계, 계획시
기, 계획의 역할 등의 연계를 의미한다. 국토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의 연계
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의미하므로 간
단하지가 않다. 따라서 계획 틀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재조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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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온 계획수립과정, 수립방법 등을 비롯하여 이를 추진한 조
직의 틀까지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추진하려면 국토를 보는 관점, 자연에 대한 인식 등의 변
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왔던 성장
우선 패러다임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사고는 생태지향적 패
러다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생태적 패러다임은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가
치관을 요구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
이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려면 계획체계의 틀을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
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계획체계틀의 전환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
다.
3. 향후 추진과제 
이 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를 위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실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두 계획을 연계한지 30여 년이 지났
으나 지금도 많은 부분을 손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나열한다.
□ 통합 계획수립을 위한 공통 기초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 
두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통 조사
항목 설정, 공동조사 실시, 기초정보의 공동제작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
□ 계획체계 연계를 위한 국토계획관련 제도의 시행방안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
제, 토지적성평가 등을 계획체계 연계 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한
다. 예를 들면, 각종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각종 계획과의 정합성을 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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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인 고려요소로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지자체 계획수립 기능 제고에 대한 연구 
두 계획체계의 연계가 구체성을 확보하고 실현되려면 지자체의 계획권한을 강
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창조적이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
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 제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침, 규정 등을 중앙정
부에서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환경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 도입방안
환경계획에의 주민참여는 자신들의 지역과 대상지의 다양한 환경정보를 얻게 
되어 주민 스스로의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
고 동시에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계획 과
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예측 및 계획 등 계획수립 초기단계
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각종 계획수립 절차나 개발행위 허가절
차에서 절차의 공개를 비롯해서 관련기관이나 이해당사자(시민단체포함)의 참여
와 발언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집행력 강화 방안
국토계획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을 환경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이때 국토계획이나 정
책의 실천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급 국토계획 및 법령간의 경합이나 
상충 그리고 각종 특별법의 경합 등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계획수립지침도 계획단계별로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토가 비교적 좁고 산지가 국토공간 전체에 산재하여 있으
므로 개별 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관리도 필요하지만 광역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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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태적 연관성이 공간관리의 핵심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간관리의 요체는 결국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공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투명한 계획수립과정, 강력한 계획집행을 위한 정책추진 및 제도
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용도지역제와 계획체계 관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두 계획체계를 근본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의 기본이 되고 있는 
용도지역제와 계획체계간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토계획의 
기본은 용도지역제로서 이를 통하여 환경성 정도를 규제하여 왔다. 이것이 그 동
안 환경계획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용
도지역제를 유지하면서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계획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하여 용도지역제에 의한 개
발밀도와 같은 규제의 적용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환경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각종 개발행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는 용도지역제에 대한 정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법령에 의한 용도지
역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밀도의 허용한도를 대폭적
으로 하향 조정하며,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가 연계되었을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
향평가제도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실시 이전에 계획에 대한 평가이므로 단순히 평가로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실시 이후 실제 사업추진 이후에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반영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사업실시에 따라 나타
난 환경영향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환경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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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이후가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한편 사업이후의 모
니터링 결과는 다음 번 유사한 계획수립시 유용한 자료가 되므로 모니터링 결과
를 공식적인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두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경관생태계획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 관련기
초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정보가 구축될 때까지 두 계획의 연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베를린의 경우 서베를린처럼 환경지도를 작성
한 후 이를 통한 경관생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오
톱지도를 작성하면서 경관생태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연계방향이 좋으냐
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료, 획득 또는 양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느슨한 형태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두 개의 계획을 완전
히 통합된 형태로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하는 형태(통합), 별 개로 수립하여 국토
계획에서 경관생태계획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형태(독립), 별개의 계획을 수립하
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는 경
우(병행) 등에 대하여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계획체계 연계와 함
께 비오톱지도를 포함한 환경지도작성도 진행하게 되면 두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해 앞으로 많은 관련연구를 추진하여 여
건이 성숙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적 
의지와 생태지향적 인식에 의하여 국토를 바라보는 사고체계가 필요하다.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는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향정도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두 계획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뿐만 아니
라 사전예방차원의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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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Linkage of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Yeong-Kook Choi, Seung-Bok Lee, In-Kwon Park, Kum-Sook Cho,
Hyun-Soo Kim, Byung-Seul Byun
Spatial planning is associated with natural environment i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can affect the second. However, Korea has 
devoted itself to spatial development without environmental 
consideration for the sake of fast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which 
has inevitably led to the decline of environmental conditions. So many 
problems such as disorderly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interference 
with nature have appeared as an adverse side effect of spatial planning 
disjointed from environment. Against this backdrop, some planning 
professionals have made a case for linking the existing spatial planning 
and a new environmental planning that is emerging as a tool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is study aims to seek a reasonable way of link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pati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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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planning systems and analyzed the limits of the systems, and 
then reviewed foreign cases and induced some lessons from them. On 
those bases,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we should introduce 
some institutional reforms and a new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including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linked with spatial planning.
The existing spatial planning system cannot fully treat environmental 
damage from spatial development because the environmental section of 
spatial planning deal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perfunctorily and 
the intersectional linkage is very rare. The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has also limits in terms of treating problems associated with 
spatial planning because it approaches environmental problems 
according to respective pollutants and it is not spatially oriented. Now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some efforts such as revising the 
existing planning laws into a new framework to prevent disorderly 
spatial development and to associate spatial planning with environment. 
Moreo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the extent of municipalities. However, such efforts have clear limits 
in that they do not have yet systematic ecological information that can 
be applied to new institution an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is fairly deficient of some means and instruments for linking itself to 
spatial planning system.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the Netherlands have 
also tried to link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from the 
early years. Germany has developed the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system in line with spatial planning system. It also has established the 
Natural Interference Regulation that prevents spatial development from 
deteriorating natural environment. The planning system of Japan is the 
most similar to that of Korea. Japan has yet to link fully the spatial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The Netherlands has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like Germany but it has not yet set up institu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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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nkage of the two planning systems. Instead they have tried to 
integrate the two planning systems in some pilot projects.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weden do not have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but they are pursuing environmentally 
friendly spatial planning through internalizing environmental policy into 
spatial planning system. Especially the United Kingdom has the 
Guidance for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development plan is 
conducted i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by Ministry of 
Environment.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Korean planning systems and foreign 
cases, we can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the linkage of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Of course, a questionnaire survey 
of professional opinions is a help to fixing the direction. After analyzing 
tasks which the planning systems face, we can conclude that we should 
make the spatial planning more pro-environmental and set it up equally 
with the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and then link the two systems. 
There are three possible alternatives to link the two systems. The first 
is to reflect environmental policy into spatial planning without any 
formal linkage with environmental planning. The second is to link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of the same administrative level 
formally. The last is to integrate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of the same level into just one planning. Comparing the three 
alternatives,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second is the best 
for now and the first is a feasible way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system to a linked system. The last one is ideal but seems to 
be infeasible for the time being in Korea. In order to link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we need to prepare primary arrangement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spatial 
planning and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to the 
extent of municipalities. We suggest that the expande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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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system should be comprised of National Territorial 
Environmental Plan, Provincial Territorial Environmental Plan, 
Landscape Ecological Master Plan, Landscape Ecological Plan, and Green 
Plan as systematically as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the basic direction 
as above, we have sought to decide a concrete way of link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First, the two planning 
systems of the same level should be linked formally. For this, planners 
of the two systems should survey and estimate the planning area jointly 
and share it
To facilitate linking the two planning systems we offer an instrument 
to link the two systems, i.e. biotope mapping. Biotope map is one of 
environmental maps including faunas and floras, weather condition, 
topography and geology, hydrology and so on. Biotope map represents 
the various aspects of ecological state in planning area and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estimate the ecological value and fitness to 
development. It is the reason that biotope map can be called a map of 
land use for various bio-species including humankind. After examining 
the concept of biotope mapping, we show actual cases of the concept 
such as the development plan of residential area in Pangyo and the draft 
of biotope map of Hwasung district in Kyonggi province. The result of 
the case studies shows that the linkage of spatial planning and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through biotope leads to an environmentally good 
effect.  
Finally, we suggest other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linkage 
of the two planning systems. We should prepare legal foundation that 
forces spatial planning to consider environmental planning, in particular 
at the level of District Unit Plan.  The framework of consultation should 
be prepared to put together planners of the two systems. In addition, 
the Advance Environmental Assessment (AEA)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verification system that can scrutinize the linkage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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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systems.
In conclusion, the way of link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can be summarized into two-fold as follows. One is 
the escalatory linkage of the two planning systems in respect of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 The other is the preparation of 
regulations to prevent natural environment from damage and to draw 
up biotope map for the spatial visualization of an environmental plan.  
In applying the way of link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oordinated process 
where the planners of the two planning systems co-work and consult 
each other.
This study is the first trial of such and so the detail part of the linking 
process has to be reserved for later chance. There remain many subjects 
untouched, so that following studies have much to do. For example, we 
have yet to examine other fields of environmental planning including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Moreover, we should research detailed 
contents of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of various levels and the 
concrete method of biotope mapping ondifferent scales and so on. In 
spite of all these limit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utlining 
the linkage of the two plan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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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사례
1. 지역계획차원에서 환경계획과의 연계 사례1) : 독일의 튜링엔
(Thüringen)주
1) 주발전프로그램(Landesentwicklungsprogramm)2)에서의 자연 
및 경관보호의 명시3)
튜링엔주 주계획인 주발전프로그램에는 자연 및 경관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계획 
보고서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 공간개발 목표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계획과 자치단체의 건설지침계획 부분에도 그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튜링엔 주는 주 전체지역의 공간개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자연 및 
경관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우선 튜링엔주에 속하는 개별적인 자치단체의 
경제, 생태, 사회 및 문화적 요구는 자연의 수용력을 고려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
1) 본 사례는 본문 제3장에서 제시한 독일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독일 튜링엔(Thüringen)주의 주발전프로그램(Landesentwicklungsprogramm)과 지역계획에
서 환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와 환경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pp91-97 
참고).
2) 1993년 4월 28일에 확정된 연방국토계획법과 1991년 7월17일에 확정된 튜링엔 주개발계획법에 근거
하여 1993년에 수립하였다. 주요내용 구성은 주전체의 공간구조에 대한 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분과 
주 발전을 위한 분야별 계획을 경제 및 기반시설, 자연 및 경관, 대기, 건설계획, 문화 및 교육, 사회․
보건․체육, 재해방지 및 방위 등 7개 분야별로 다루고 있다.
3) 한영해. 2002. 독일의 공간계획 관련제도 및 사례 검토. 국토연구원 미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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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을 밝히고, 주의 모든 자치단체는 동등한 삶의 조건을 이루어야 하며 또
한 자연과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연, 경관, 
환경의 보호 및 생태적인 목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인
간의 건강이나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의 잠재력이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자연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유지 및 개선이 다른 계획보다 우선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분야별계획 중 ｢자연 및 경관계획｣은 자연기반의 확보와 더불어 경
관생태프로그램, 경관생태기본계획, 경관생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확
보하고 있고, 경관에 대한 공공차원의 조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안 및 조
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튜링엔주 자연보호 및 경관계획도 예시>
자료 : Freistaat Thüringen. 1993. Landesentwicklungsprogramm Thüringen. p64를 참고로 재
작성
 
｢자치단체의 건설지침계획 부분｣에서는 주거 및 택지정책, 중심상업지역, 소
매업, 오픈스페이스 보호 및 도시생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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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보호 및 도시생태에 관한 항목은 건설지침계획 시 환경보호를 위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북부튜링엔 지역계획에서의 개발과 자연․경관보호와의 관계4)
북부 튜링엔의 지역계획5)에서도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막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지침계획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도시 안에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는 경제적, 
도시계획적, 생태적 근거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장
래의 상업 및 산업단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공공교통수단과 기존의 도로, 토지 절
약적인 연결체계 및 건축개념,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또한 녹지정비계획이 필수
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업용 토지를 새로 건설할 경우에는 생태적으
로 효과가 있는 보상조치(Ausgleichsmassnahmen) ― 예를 들어, 지붕녹화나 벽면
녹화를 통한 녹지확보, 토양포장의 제한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발에 있어서 녹지의 보호 및 도시생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는 
그 사용요구가 확실하게 증명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그 
수용력 내에서 건설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절대
적으로 필요한 계획에 대하여도 그것이 토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4) 한영해(2002, 미발표자료)가 “독일의 공간계획 관련제도 및 사례 검토”에서 “북부튜링엔 지역계획 보
고서(p15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5) 북부튜링엔 지역계획은 그 지역의 공간정비 및 개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계획지역은 총 
4개의 시(kreis)로서, 아이흐펠트(Landkreise Eichsfeld), 키프호이져(Kyffhäserkreis), 노르드하우젠
(Nordhausen), 운스트럿-하인니흐지역(Unstrut-Hainich-Kreis)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연방국토계획
법(ROG) 제2조와 튜링엔 주계획법(ThLPIG) 제2조에 명시된 국토계획의 원칙 및 튜링엔 주발전프로
그램(LEP)에서 표명하는 국토계획의 목표는 북부튜링엔 지역계획의 공간적․내용적으로 부합하도록 
그 범위내에서 수립하게 됨. 또한 건설법 제1조 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경
우, 지역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역계획의 내용은 각 분야별 계획에 대해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위 부서의 계획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과정상에 이
를 준수하고 또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부 튜링엔 지역계획의 자연지역 분류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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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튜링엔 지역계획의 자연 및 경관계획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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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차원의 경관생태계획 사례6) : 독일 에헨페르데
(Eckernförde)시7)
1) 개요
에헨페르데 시는 동서측이 해안과 호수에 면해 도시의 확장은 남북 방향으로
만 가능한 도시였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시정부가 의뢰한 환경
검토서(Umwelterhebung, 1985)에서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제기되어, 시의
회에서 환경검토서의 결과에 따라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시 북부의 개발예정
지구를 포기하고, 대신 남부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에 
환경검토서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경관생태계획을 수립·반영하여 기존 토지이
용계획을 수정하였다.
이 사례는 경관생태(Landschaftökologie)관점에서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경관생태계획의 대표적 사례로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법
적 동반계획인 경관생태계획(환경계획)이 성공적으로 조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2) 경관생태계획의 주요내용
에헨페르데 시의 경관생태계획은 법적 근거, 계획의 배경, 경관생태학적 현황
조사, 자연의 잠재력 및 이용 수요, 미래지향적 경관개발 등의 주요내용으로 구
성되었으며, 이의 세부 목차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의 내용은 크게 현황조사, 자연의 가치 및 이용수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경관개선(개발) 방향 등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6) 본 사례는 본문 제3장에서 제시한 독일의 경관생태계획 작성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pp88-89 참고).
7) 에헨페르데(Eckernförde)시는 독일 북부 항구도시 퀠(Kiel) 서북부에 위치한 면적 약 1,800ha의 피요르
드 해안 도시로 1988년 경관생태계획 수립 당시 인구는 22,3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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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황조사에서는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ⅰ) 지질 / 지형 / 기후, ⅱ) 토양 
및 지하수 / 하천 및 습지, ⅲ) 경관의 변천, ⅳ) 점, 선, 면적인 Green요소, 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경관요소, ⅵ) 기존 및 신규 보호대상, ⅶ) 동물상에 관
한 정보 등의 7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에헨페르데 시 경관생태계획 목차>
에헨페르데 시 경관생태계획 목차
1. 법적 근거
2. 주변조건
3. 경관생태학적 현황조사
  3.1 지질 / 지형
  3.2 토양 및 지하수
  3.3 기후
  3.4 경관의 변천
  3.5 선적인 녹(綠)요소
  3.6 점적인 녹(綠)요소
  3.7 하천 및 습지
  3.8 면적인 녹(綠)요소
  3.9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경관요소
  3.10 기존 및 요청된 보호
      목록
  3.11 동물상에 관한 정보
4. 자연잠재력 및 이용수요
  4.1 경관생태학적 현황조사의 평가
  4.2 경관의 이용
      4.2.1 상위계획
      4.2.2 도시의 발전사
      4.2.3 공급 및 처리
      4.2.4 농업 및 임업
      4.2.5 근교휴양 및 관광
      4.2.6 산업 및 상업
  4.3 경관의 훼손
  4.4 자연 및 경관의 보호 및 관리
5. 미래의 경관개발
  5.1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표와 원칙
  5.2 Eckernförde시의 자연보호 및 경관
      관리 목표
  5.3 각 지역별 개발목표
6. 참고문헌
조사에 적용된 경관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경관(Naturlandschaft)은 수많
은 비오톱, 즉 (생물의) 생활공간(Lebensraum,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
다. 인간의 경작지도 종류가 다른 다수의 비오톱으로 구분 가능하고 사람에 의해 
변형되거나 처음 형성된 생활권에도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종 다양성이 높
은 특색 있는 생물군집이 서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되어, 도시 비오톱은 자연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나, 매우 특별한 중
요성을 가지게 된다. 도시는 자주 생명체에 적대적인 공간으로 치부되지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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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래계획을 수립할 때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잠재력과 이용수요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는 경관생태학적 현황조사
의 평가, 경관의 이용, 경관의 훼손, 자연 및 경관의 보호 및 관리 항목을 주로 
다루었다. 경관생태학적 현황조사의 평가는 주요 경관생태요소(또는 비오톱)를 
중심으로 그 생태학적 가치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도시지역의 주
요 경관생태요소(또는 비오톱)로는 휴경지(Öd-, Brach-, Ruderalflächen), 공원 및 
묘지공원(Parks und Friedhöfe), 잔디밭(Rasenflächen) 또는 주말정원(Kleingärten), 
정원(Hausgarten) 및 수목이 자생한 사면(bewachsene Böschungen)과 도로변 식재
지(bepflanzte Verkehrsrestflächen) 등을 포함하였으며, 도시 외 지역의 주요 경관
생태요소(또는 비오톱)로는 숲(Wald) 및 하천(Fließgewässer), 호소(Gewässer) 및 
습지(Feuchtgebiete) 등을 포함하였다.
경관의 이용 측면에서는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였으며, 도시의 성장
사, 공급 및 처리시스템, 농업 및 임업, 근교휴양 및 관광, 산업 및 상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경관의 훼손측면에서는 도시 및 도로개발, 농업과 휴양 
목적으로 훼손되는 경관생태 문제를 분석하였다. 미래의 경관개선 방향 제시 부
분에서는 자연의 잠재력과 이용수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독일
의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되는 에헨페르데 시의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개발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3) 경관생태계획도
계획도는 현황도와 계획도로 구분되고 축적은 1:25,000을 사용하였다. 도면에
서는 경관생태요소별로 중요한 공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자연보호구역 및 경
관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천연기념물, 보호대상 경관요소, 문화재 및 군사지역 등
의 경계를 명시하였다. 또한 경관의 미래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지역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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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헨페르데 시의 경관생태계획도 예시>
3. 지구단위계획차원의 녹지정비계획 사례8) : 독일의 퀠(Kiel)시의  일버
그(Ihlberg)지구
1) 개요
일버그는 원래 퀠 근교에 위치하며 농업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업무용지 확충
8) 본 사례는 본문 제3장에서 제시한 독일의 녹지정비계획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pp89-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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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5년 경관생태계획의 수정 당시 이 지역을 업무지구
로 용도 변환에 따라 개발지역이 2.0ha 이상의 신규용지(Unbebaute Freifläche)가 
포함되어 주자연보호법 제6조에 따라 녹지정비계획(Grünordnungsplan)을 수립하
게 되었다. 이 녹지정비계획은 독일 킬 근교의 업무지구 일버그의 지구단위계획
(B-Plan 816)에 상응하는 환경계획이다.
2) 녹지정비계획의 과제 및 주요내용
녹지정비계획의 과제는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지
역의 요구와 대안을 보고서와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침해 최
소화를 위한 의견과 예상되는 침해를 조정하기 위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일버그의 녹지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현황 및 평가, 계획 및 결산, 대안 제안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황 및 평가 부분에서는 현황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1995년 작성된 비오톱지
도와 1998년 보완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Umweltverträlichkeitsprüfung)와 연계하여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주
요 평가항목은 비오톱 구조, 수목현황/동물상, 지형 및 토양/기후/경관 및 국지경
관, 토양 물순환, 공해, 소음, 진동 등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 및 결산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자연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의 자연침해 최소화, 침해
조정 및 대체 수단을 제안하고, 대상지역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
안을 제안하며, 규정된 보호 대상(토양, 생물종 및 군집 등)별로 침해의 양을 공
간면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면적을 도출하고, 예상되는 침해를 상
쇄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하고 있다.
녹지정비계획도는 현황도와 계획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현황도는 비오톱 
현황과 수목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계획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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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설정하고, 주요 비오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 및 주요 수목의 식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는 녹지정비계획 현황도의 범례로, 여기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에서 다루
는 사항을 알 수 있다.
<일버그 지구 - 녹지정비계획 현황도 범례>
비오톱 유형 
기호
연방자연
보호법 
관련조항
비오톱유형의 특징, 설명
비오톱
등급
(가치)
법률상 보호 비오톱
초원 (1년에 한번정도 예초)
소음방지용 둔덕
BA a. 다양한 식생구조, 대규모 평지 또는 공원풍의 단독주택정원 3
BA b. 활엽수 有, 단순한 구조의 단독주택정원 2
BA d.
대부분 초지 또는 구과식물(침엽수)로 구성된 구조가 빈약한 
단독주택정원
2
BA f. 현존수목이 없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단독주택정원 2
CA e. 식생이 빈약한 업무지역(상업, 공업) 1
CC 공급시설 지역 0
DE 도로, 고밀지역, 불투수 0
EF 식생이 빈약한 자갈, 모래사장 1
FC.we.mb.ug.ho 다양한 경사, 다층구조의 습지식생을 가지는 배수로 (도랑) 4
FE.fl.sb.ho.ug §15a.(1)6.
키 큰 숙근초,부엽식물, 습지식물과 수면, 평평한 호안을 가
진 늪, 웅덩이, 호소(물이 있음),
5
GB.e 조방적으로 이용하는 농장 녹지, 새로 생김 3
GB.w.l 버드나무가 밀실 생장하고 있는 녹지, 새로생김 2
GD.ho 휴경, 휴한 녹지 5
KB §15b 다채로운 Knicks(식생종류가 다양) - 자연적 6
KD §15b 인공적으로 다듬은 Knicks 4
KI §15b 숲에 인접하는 Knicks 5
LL §15a.(1)10. 활엽수, 침엽수목 3
LM 수목식재지, 사면녹화지 3
LT §15a.(1)10. 방치된 과수원- 주변야생동물, 생태계 위해 5
RB 초지(새로 생김) 3-4
WEWe.(Er)tc §15a.(1)1.
목초지, 수풀림(다양한 종의 버드나무와 소수의 흑Erien 나무
가 있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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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사례 : 독일의 베를린(Berlin)시9)
1) 베를린의 계획체계
베를린의 공간계획은 공간의 위계별로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 그리고 개
발계획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해당 위계의 경관관련계획을 반영한 구역개발계획
(STEP)10), 국지개발계획(BEP)11), 도시건축적 준거계획(R-Plan)12) 등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베를린의 공간계획은 F-Plan, STEP, BEP, R-Plan, B-Plan 등 다양한 
계획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간계획의 골격은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
세계획(B-Plan)이다.
베를린의 환경계획 명칭은 다른 주와 구별된다. 다른 주들이 토지이용계획
(F-Plan) 차원의 환경계획을 경관생태계획(Landschaftsplan)으로 부르는 반면, 베
를린은 경관생태프로그램(Landschaftsprogramm)으로 명명하고, 다른 주들이 지구
상세계획(B-Plan) 차원의 환경계획을 녹지기본계획(Grünordnungsplan)으로 부르
는 반면 베를린은 이를 경관생태계획으로 명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각 위계별 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2) 베를린 계획체계의 연계
토지이용계획(F-Plan)은 경관생태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토지이용계
9) 본 사례는 본문 제3장에서 제시한 독일 베를린의 계획체계 및 계획체계 연계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p96 참고).
10) 구역개발계획(Sektorale Entwicklungsplanung)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여 하위계획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서, 비법정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11) 국지발계획(Teilräumliche Entwicklungsplanung)은 행정구역별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공간계획 기준
의 수립을 위해 사용하며, 구체적인 계획목표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구역 내부의 준거계획으로서 원칙
적으로는 비법정계획이다.
12) 도시건축적 준거계획(Städtebauliche Rahmenplanung)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기존 및 계획 
건축물의 위치, 시설, 층고, 진입방향, 공공 용지와 공개 공지, 공원, 길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대상지의 하부 지구상세계획의 준거로 활용하며 비법정계획이다.
<베를린 공간계획 도면>
F-Plan
  
STEP
 
BEP
B-Plan
  
R-Plan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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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지구상세계획(B-Plan)은 경관생태계획을 반영하여 결정
된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지구상세계획으로 이어지는 공간계획과 경관생태프로
그램에서 경관생태계획으로 이어지는 환경계획을 골격으로 환경친화적 계획체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역개발계획(STEP)
S=1:50,000~1:25,000
국지개발계획(BEP)
S=1:5,000~1:10,000
도시건축적 준거계획
S=1:1,000~1:5,000
경관생태프로그램
(종보호프로그램 포함)
토지이용계획(F-Plan)
S=1:50,000)
경관생태계획
S=1:1,000
지구상세계획(B-Plan)
S=1:1,000
<베를린의 경관생태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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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은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관생태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수
립되고, STEP, BEP, R-Plan 등을 활용하여 지구상세계획에 계획 지침이 반영된
다. 지구상세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상위공간계획의 지침을 반영하는 동시에 경
관생태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대상지의 경관생태계획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3) 경관생태프로그램13)의 주요내용
베를린의 경관생태프로그램은 자연환경보전법의 내용적 규정에 따라 자연순
환체계 및 환경보호,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경관보호, 휴양과 오픈스페이스 이
용 등 4개의 부문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계획보고서
와 도면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호 부문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자
연자원인 물, 토양의 순환체계 및 기후,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부문에서는 도시 내외부의 전지역에 걸쳐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를 위한 계획을 모색하며, 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보전과 동식물계를 
위한 새로운 서식공간의 개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비오톱의 연계를 
중요한 계획 이슈로 채택하고 있다.
경관보호 부문에서는 베를린 자연공간의 특징적인 형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유도하며, 특히 주거지역 내에 남아 있는 자연공간적인 특징을 찾아
내고 보전하며,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변화 요인을 철저히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휴양과 오픈스페이스 이용 부문에서는 안식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오픈스페
13) 베를린의 경관생태프로그램(LaPro 94)은 통일 후 베를린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FNP 94) 수립을 위
한 경관관련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베를린의 전체 공간계획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고, 경관생태계획적 개발 및 목표 제안은 모든 하위 공간계획에 반영된다. 축척은 1:50,000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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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도심, 도시외곽 등 공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제공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 -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호>
□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호 도면의 범례
▴공간구분 관련 범례
 녹지와 공지          습지
  분구원, 경작지, 원예
* 감시(감독)와 예방에 있어서의 주안점
  하수 관개가 된 밭                    하수 관개가 되던 밭
  상주 거주인의 비율이 높은 분구원시설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하천·호소          산업 및 공업지역
  주거지역/포장을 걷어내는데 중점을 두는 공간
 * 감시(감독)와 예방에 있어서의 주안점
  혼합지역          하수관 시설이 안 된 주거지역
  과거 하수 관개가 되던 밭이었던 곳에 조성된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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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련 범례
공기 대기보호 우선지역
기후 기후보호 우선지역
토양  토양보호 우선지역   침식우려지역
지하수
 및
지표수
수자원보호 우선지역 Ⅲ/ 지하수보호 우선지역
휴양지로 집중 이용되거나 도로로 인해 식수원에 특별한 위험이 있
는 지역
뻘흙(진흙)이 많은 하천·호
오염부담을 안고 있는 하천·호
정수장
<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 -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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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도면의 범례
▴비오톱 개선공간 관련 범례
도시화지역 도심지역       혼합용도의 도시화 이행지역
중심녹지       저지대
주거지역 유실수가 많은 주거지역      공원수목이 많은 주거지역
숲수목이 많은 주거지역
경관지역 문화경관이 두드러진 곳      하천(호수, 호소)
숲이 두드러진 곳            선적인 하천경관
▴보호지역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 비오톱 연계시스템 관련 범례
기존 및 계획된 자연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장소)의 관리와 개발
기존 및 계획된 경관보호지역과 보호대상 경관요소의 개발과 관리
그 외 비오톱 보호와 비오톱 연계에 있어 우월한 지역의 관리와 개발
그 외 비오톱 보호와 비오톱 연계에 있어 우월한 지역의 전환, 창출, 재자연화
 * 우선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종다양성보유지 / 연계 비오톱
습지지역(습초지, 습한 숲, 호, 내륙호)
경작지와 초지(경작지, 초지, 휴경지, 오래된 유실수와 그 외 문화경관의 비오톱)
녹지시설 비오톱(공원 및 녹지시설, 묘지공원, 분구원)
황폐지(도시내 휴한지, 과거 쓰레기처리장)
숲(숲의 공원시설, 소규모 삼림면적, 그 외의 숲과 유사한 수목이 있는 지역)
자연에 가까운 숲(폐쇄된 숲지역내의 비오톱 우선보호지역)
Spree강, 운하, 하천, 호의 호안과 둑의 종을 위한 연결기능
그 외 종의 연결기능(녹지축, 철도변, 폭이 넓은 포장이 안 된 가로주변)
장애물의 제거/최소화
 * 중요한 기타 종
R 황폐지의 종
F 습지지역의 종
G 녹지시설 비오톱의 종
 * 중요한 개별 비오톱의 보호, 개선, 재자연화
M 소택지 K 자갈 채취장
E 오리나무숲 습지, 잔존 강변 저지대의 숲 빈영양 초지
Q 샘과 샘이 흐르는 사면 ■ 관목숲이 무성한 황야
늪과 그 외 작은 하천·호 D 마을의 초지(풀밭)
인공
∼ 습초지, 일시적인 작은 하천·호와 그 외의 습지비오톱
그 외 소규모 묘지공원, 수목림 등 개별 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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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 - 경관보호>
□ 경관보호 도면의 범례
▴경관개선공간 관련 범례
도시화가 
두드러진 지역
도심부   중심녹지   성토된 저지대
혼합용도를 지닌 도시에서 외곽으로의 이행지역
주거지역
유실수가 많은 지역        공원수목이 많은 지역
숲 수목이 많은 주거지역
경관지역
 문화경관이 두드러진 곳       숲경관이 두드러진 곳
   하천경관        계곡
▴주요수단 관련 범례
경관형성에 있어 전형적인 요소의 보존과 개발, 경관형상 저해의 방지
용도변경에 있어 해당 개발지역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환을 시행한다.
지역 특유의 전형적인 오픈스페이스와 주거지역의 경관요소 개발/주거지 주변의 개선
선적인 경관요소의 재생과 개선
도시광장의 재생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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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구조 관련 범례
상위구조요소
경관지역 또는 주거지역 전형적인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식생
특징적인 또는 골격을 이루는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하천·호소
도시적, 
주거지역적
특색이 있는 
구조요소의 
보존과 개발
특별한 주거지역내 녹지구조/주거지
중요한 식생요소를 지닌 기간시설 면적
역사적 기념형상물이 있는 녹지
경관의 형상에 있어 특징적인 성토 또는 터 파기
역사성을 지닌 주거중심지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데 상위의 의미를 갖는 도시광장
역사적인/ 식생이 특징 있는 철로
가로수길
 * 조성 유형
공원시설 
분구원
묘지공원
도시의 휴한지
문화 및 
자연경관적으로 
특징적인 
구조요소의 
보존과 개발
개천, 수갱, 습지지역의 공지
사면 가장자리, 사구 후면, 빙퇴석 지역의 공지
호, 소규모의 호수 또는 소택지
 * 조성 유형
               휴경농지
               초지, 목초지, 휴경녹지
                과수가 있는 초지
               숲
               자연림
               관목숲이 있는 황야
               소택지
               갈대
                  빈영양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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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경관생태프로그램 - 휴양과 오픈스페이스 이용>
□ 휴양과 오픈스페이스 도면의 범례
▴건폐지역 관련 범례
 * 오픈스페이스 공급의 개선이 시급한 주거지역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 없거나/매우 적음
사회공간적, 사회통계적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공공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 매우 높음
개인 또는 반공공 오픈스페이스  : 최소한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 없거나/매우 적음
사회공간적, 사회통계적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공공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 높음
개인 또는 반공공 오픈스페이스  : 최소한 - 보통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 없거나/매우 적음
사회공간적, 사회통계적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공공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 보통
개인 또는 반공공 오픈스페이스 : 최소한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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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없거나-있음
사회공간적, 사회통계적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공공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 매우 높음-낮음
개인 또는 반공공 오픈스페이스  : 최소한 - 높은 개인 오픈스페이스
 * 그 외 거주지역
집약적인 휴양에의 이용을 위한 상위의 계획이 되어 있는 면적 
주거단지 외부의 지역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면적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변경
주거단지 조성 수요
▴오픈스페이스 관련 범례
     휴양림
     들판/초지
     녹지/공원시설
접근성의 개선   자연공원
              공원시설, 분구원, 묘지공원의 편입으로 녹지축을 새로 조성, 개선함 
   소정원
  소정원 시설을 위한 개발컨셉 마련
  묘지공원
  원예/묘포장
  그외 공지
  하천·호소
도시 전지역적 의미를 지닌 근린휴양지역/지역공원
 휴양지로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곳
각각의 부문 계획별로 경관생태계획의 목표 및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
의 부문별 계획은 공간계획화되어 최종적으로 도면으로 표현하였다. 부문 계획
별로 필요한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경관생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오톱지도는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부문 계획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자연순환체계 및 환경보
호 부문 등 다른 계획에도 기초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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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계획의 공간화 및 공간계획에의 활용 사례14) : 화성시 동지지
구15)
1) 사례분석의 개요
본 사례분석에서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작성 중에 있는 화성시 동지지구
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사례는 경관생태현황조
사를 실시하고 비오톱 유형 및 평가를 통하여 경관생태현황도 작성 및 경관생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 사례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본 사례에서 실시한 경관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과 이를 토
지이용계획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사례를 분석하였다. 
<화성시 동지지구 경관생태계획의 작성 및 연계 과정>
대상지 선정
현황조사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
경관생태현황도 작성
경관생태계획 구상 ← 조정 → 토지이용계획 구상
․경관생태계획 ←
연계
→ ․토지이용계획
․녹지체계도 ← → ․공원녹지계획
관리계획 법정계획
14) 본 사례는 본문 제5장에서 제시한 환경계획의 공간화와 공간계획화된 환경계획이 공간계획에 어떻
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p95-96 참고).
15) 화성시 동지지구는 2002년 건교부가 발표한 미니신도시 후보지의 하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
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주한 “생태도시 조성 핵심기술개발 Ⅲ”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서 2002년 9월 생태도시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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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크게 경관생태현황조사와 인문환경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
다. 경관생태현황조사에서는 자연환경, 경관, 주요 동식물 서식현황 둥의 조사와 
비오톱 유형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문환경현황조사에서는 인구, 토지이용, 교
통, 기타 주변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자연환경현황조사에서는 대상지의 자연 
순환체계 및 기능분석을 통해 자연(순환체계) 보전 영역 및 개발의 한계 설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크게 기후, 지형․토양․지질, 지하수․지표수․수계 등
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더불어 자연환경현황조사는 비오톱의 유형 구분
과 평가의 기초정보로 활용되었으며, 주요 동식물조사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 
멸종위기종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 및 서식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경사분석도>
 
<수계현황도>
<경관분석도>
 
<주요야생동물 위치도>
<화성 동지지구의 경관생태현황조사 결과 도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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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지지구에서 실시한 경관생태현황조사 내용 및 방법>
현  황  조  사 조사분석내용 및 방법
경관
생태
현황
조사
자
연
환
경
기후 - 화성시와 인근 도시인 수원시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지형
 - 개발계획 수립시 필요한 항목인 경사 및 표고 분석
 - 기본도면 1/5,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GIS 지형분석 프로
그램을 통해 분석 
지질 - 지질도를 이용
토양 
및 
토심
 - 우리나라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토양을 구릉지
의 임야, 밭, 곡간부인 논으로 구분하고, 이를 특성화하여 
분석
수계
 -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포함 유역권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확장
하여 분석
 - 수계 유형은 수계의 구조와 인위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하
천, 건천, 복계천, 저수지, 늪지로 구분하여 분석
경관조사
 -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대상지와 연결된 인근 산림지
역을 포함하여 대상지 내부에서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 경관요소분석은 가치경관요소와 문제경관 요소로 구분
 - 대상지의 특징적인 공간감과 경관을 주요 경관 요소를 도출
하기 위해, 긍정적인 경관요소로 공간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지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요소 도
출. 다음으로 부정적인 경관요소로 공간계획에서 개선 방안
의 제시가 필요한 요소 도출
주요
동식물조사
- 야생조류, 포유류 및 양서류 등
비오톱유형 및 
평가
 - 현존식생 및 토지이용현황, 주요 보존가치 수목현황 등을 
통하여 비오톱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유형화 및 평가함
3)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를 위해 비오톱조사 즉, 현존식생 및 토지이용현황을 조
사하였으며, 조사결과 현존식생은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점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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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형화하였으며, 토지이용은 기존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최소면적 400㎡ 이상
으로 하여 도면화하였다. 그 결과 현존식생 및 토지이용유형은 23개의 대분류, 
54개의 소분류로 분류되었다. 또한 주요 보존가치수목현황조사를 통해 보존수목
을 판단하였다
비오톱 유형의 분류기준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준농림지역에서 출현 할 수 있
는 비오톱 유형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분류는 생태계 
구조와 토지이용형태를 기준으로 산림지비오톱, 습지비오톱, 초지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도시비오톱의 5개로 구분하였으며, 중부류 및 소분류는 각각 12개, 25개
로 분류하였다. 중분류를 소분류로 분류한 기준을 살펴보면 산림지비오톱은 우
점종의 자생종여부에 따라 자연림과 인공림으로 중분류하였으며, 우점종의 생육
지 조건, 성상, 층위구조, 천이진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유형으로 소분
류하였다. 습지비오톱은 지형구조에 따라 늪지, 하천, 저수지로 중분류하였으며, 
늪지는 인위적 영향, 하천은 규모, 우점종의 다양성, 인위적 영향, 저수지는 유역
권의 형태에 따라 세분하여 총 5개 유형으로 소분류하였다. 초지비오톱은 우점종
의 자생성에 따라 자생종 초지와 외래종 초지로 중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생육
지의 습도조건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소분류하였다. 경작지비오톱 : 경작형태에 
따라 논, 밭, 시설물경작지, 목장으로 중분류하였으며, 논과 밭에 대하여 자연지
형구조에 따라 세분하여 총 6개 유형으로 소분류하였으며, 도시비오톱은 중분류
와 소분류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비오톱을 유형화한 결
과 다음 표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오톱 유형별 면적 비율은 산림지 
비오톱이 전체면적의 58.23%, 경작지 비오톱이 24.75%, 도시비오톱이 8.78%, 초
지비오톱이 5.19%, 습지 비오톱이 3.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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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지지구 비오톱 유형 및 내용>
비오톱 유형
유형별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림지
비오톱
자연림
1. 건조지성 낙엽활엽수자연림 ▪낙엽활엽수림, 졸참나무림, 상수리나무림, 굴참나무림, 참나무류 혼효림 
2. 인공조림종이 포함된 자연림 ▪참나무류와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현사시나무, 일본잎갈나무 등이 경쟁중인 지역 
3. 일부 훼손된 자연림 ▪자연림 중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중 1개이상의 층위가 훼손된 지역
인공림
4. 다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리기다소나무림, 잣나무림, 일본잎갈나무림 중 아교목층에 자생종이 우점(25%)하는 지역
5. 천이 잠재성이 있는 단층구조
의 침엽수 인공림
▪리기다소나무림, 잣나무림, 일본잎갈나무림 중 아교목
층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관목층에 천이계열의 자생종
(참나무류)이 우점(20%)하는 지역
6. 천이잠재성이 없는 단층구조
의 침엽수 인공림
▪아까시나무림, 현사시나무림, 밤나무림 중 아교목층이 
형성되지 않았고, 관목층도 형성되지 않았거나 관목성 
자생종이 우점하는 지역
7. 다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아까시나무림, 현사시나무림, 밤나무림 중 아교목층에 자생종(참나무류)이 우점(25%)하는 지역
8. 천이 잠재성이 있는 단층구조
의 활엽수 인공림
▪아까시나무림, 현사시나무림, 밤나무림 중 아교목층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관목층에 천이계열의 자생종(참나
무류)이 우점(20%)하는 지역
9. 천이 잠재성이 없는 단층구조
의 활엽수 인공림
▪아까시나무림, 현사시나무림, 밤나무림 중 아교목층이 
형성되지 않았고, 관목층도 형성되지 않았거나 관목성 
자생종이 우점하는 지역
10. 조경수목 식재지 ▪조경수식재지, 과수원
습지
비오톱
늪지
11. 자연늪지 ▪수면과수변식물(갈대, 부들, 줄 등), 버드나무등이 혼생하는 지역
12. 휴경지형 늪지 ▪경작지이었으나, 휴경하여 늪지화 된 지역
하천
13. 식물이 분포하는 농수로 ▪농수로 중 수변에 식물이 생육하는 지역
14. 포장된 농수로 ▪농수로 중 인공재료로 포장된 지역
저수지 15. 유역이 경작지인 저수지 ▪저수지 상류가 경작지인 지역
초지
비오톱
자생종 
초지
16. 습지성 자생종 초지 ▪습지성 자생초본이 생육하는 지역
17. 건조지성 자생종 초지 ▪건조지성 자생초본이 생육하는 지역
외래종 
초지 18. 건조지성 귀화종 초지 ▪건조지성 귀화종 초본식생지(망초 등)
경작지
비오톱
논
19. 자연지형의 논 경작지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논
20. 경지정리된 논 경작지 ▪경지정리를 통하여 지형구조가 변화된 논
밭
21. 자연지형의 밭 경작지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밭
22. 경지정리된 밭 경작지 ▪경지정리를 통하여 지형구조가 변화된 밭
시설물
경작지 23. 시설물경작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목장 24. 목장 ▪소, 돼지 등 가축을 기르는 지역
도시
비오톱
도시화
지역 25. 도시화지역 ▪주거지, 공장,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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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유형의 평가는 대분류 유형 평가와 소분류 유형 평가를 실시 한 후 이
를 메트릭스화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대분류 평가는 생태계가치평가 
중 동물서식처 기능에 따라 5개로 등급화 하였으며, 소분류 평가는 자연성, 다양
성, 희귀성, 잠재성의 4개 항목으로 각 대분류 유형에 따라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
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25개 소분류 비오톱 유형을 소분류 평가지표에 따
라 3개로 등급화한 대분류별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등급화 하였으며, 이
를 다시 대분류 평가 결과와 소분류 평가결과를 매트릭스화하여 종합평가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비오톱 유형 평가 결과 다음의 표 <화성 동지지구의 비오톱 유
형 종합평가 결과>와 같다
<화성시 동지지구 비오톱 대분류 평가 기준>
평가기준 등급 비오톱 유형
생물서식지 기능
1 산림지비오톱
2 습지비오톱
3 초지비오톱 
4 경작지비오톱
5 도시비오톱
<화성시 동지지구 비오톱 대분류 유형별 소분류 평가 지표>
평가항목
대분류 유형별 소분류 평가지표
산림지비오톱 습지비오톱 초지비오톱 경작지비오톱 도시비오톱
자연성
우점종의
자생성
지형의 자연성 
및 식생분포
우점종의 
자생성
지형구조의 
자연성
녹지율
다양성
층위구조의 
다양성
- - - -
희귀성 -
우리나라생태계 
구조의 희귀성
우리나라생태계 
구조의 희귀성
- -
잠재성
천이발달
가능성
- -
생물서식지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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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지지구 비오톱 소분류 유형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산림지비오톱 습지비오톱, 초지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1 ▪3개 항목 모두 등급 1 ▪2개 항목 모두 등급 1
2 ▪3개 항목에서 등급 2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등급 2이상
3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등급 2이상 ▪2개 항목 모두 등급 3
4 ▪3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등급 2이상 -
5 ▪3개 항목 모두 등급 3 -
<화성시 동지지구 비오톱 유형 최종평가 매트릭스>
대분류
소분류
등급 1
(산림지비오톱)
등급 2
(습지비오톱)
등급 3
(초지비오톱)
등급 4
(경작지비오톱)
등급 5
(도시비오톱)
등급 1 등급 Ⅰ 등급 Ⅰ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Ⅴ
등급 2 등급 Ⅰ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
등급 3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Ⅴ -
등급 4 등급 Ⅱ - - - -
등급 5 등급 Ⅲ - - - -
<화성 동지지구의 비오톱 유형 최종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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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지지구의 비오톱 유형 종합평가 결과>
비오톱 유형
소분류 비오톱 
유형평가 소분류 
평가 
종합
대분류 
평가
평가
종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성
다양
성
희귀
성
잠재
성
산림지
비오톱
자연림
1. 건조지성 낙엽활엽수자연림 1 1 - 1 1
1
Ⅰ
2. 인공조림종이 포함된 자연림 2 2 - 2 2 Ⅰ
3. 일부 훼손된 자연림 2 2 - 2 2 Ⅰ
인공림
4. 다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3 1 - 2 3 Ⅱ
5. 천이 잠재성이 있는 단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3 3 - 2 4 Ⅱ
6. 천이잠재성이 없는 단층구조의 
침엽수 인공림
3 3 - 3 5 Ⅲ
7. 다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3 1 - 2 3 Ⅱ
8. 천이 잠재성이 있는 단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3 3 - 2 4 Ⅱ
9. 천이 잠재성이 없는 단층구조의 
활엽수 인공림
3 3 - 3 5 Ⅲ
10. 조경수목 식재지 3 3 - 3 5 Ⅲ
습지
비오톱
늪지
11. 자연늪지 1 - 1 - 1
2
Ⅰ
12. 휴경지형 늪지 1 - 2 - 2 Ⅱ
하천
13. 식물이 분포하는 농수로 2 - 2 - 2 Ⅱ
14. 포장된 농수로 3 - 3 - 3 Ⅲ
저수지 15. 유역이 경작지인 저수지 2 - 2 - 3 Ⅲ
초지
비오톱
자생종초지
16. 습지성 자생종 초지 1 - 1 - 1
3
Ⅱ
17. 건조지성 자생종 초지 1 - 2 - 2 Ⅲ
외래종 초지 18. 건조지성 귀화종 초지 3 - 3 - 3 Ⅳ
경작지
비오톱
논
19. 자연지형의 논 경작지 1 - - 1 1
4
Ⅲ
20. 경지정리된 논 경작지 2 - - 1 2 Ⅳ
밭
21. 자연지형의 밭 경작지 1 - - 2 2 Ⅳ
22. 경지정리된 밭 경작지 2 - - 2 2 Ⅳ
시설물경작지 23. 시설물경작지 3 - - 3 3 Ⅴ
목장 24. 목장 3 - - 3 3 Ⅴ
도시
비오톱 도시화지역 25. 도시화지역 - - - - - 5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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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생태현황도의 작성
자연환경조사자료, 비오톱 유형 및 평가, 주요 동물서식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경관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경관생태현황도로 도면화하였다. 경관생태
현황도에는 비오톱 유형의 구분을 바탕으로 공간유형의 구분, 자연의 순환체계 
및 기능 유지에 중요한 영역․수계, 양호한 경관 및 경관요소․불량 경관 및 경
관요소,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보전가치가 높은 동식물 서식지를 표현하였다. 
더불어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점적 보전 요소(중요 수목, 독립 경관요소 등)를 
구체적으로 나타냈었으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화성 동지지구의 경관생태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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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생태계획구상
경관생태계획구상에서는 경관생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관생태계획구상 및 녹지체계구상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경관생태계획
도를 작성하였다. 경관생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에서는 자연생태계보존 
및 복원, 경관자원보존, 토지이용지역 녹지체계 형성, 토지이용에 의한 훼손지역 
보상대책 마련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
으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화성 동지지구의 경관생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기 본 방 향
ꀻ ꀻ
자연생태계보존 및 복원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존
▪우수한 자연생태계 네트워크를 위한 자연
식생구조 복원
▪생물서식공간 보존
▪생물다양성이 높은 주연부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식물 종 보
존
경관자원보존 ▪자연지형의 논경관 보존
토지이용지역 녹지체계 형성
▪수계와 산림을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수계가 모이는 지역에 생물서식공간 및 
휴양적 근린공원 조성
토지이용에 의한 훼손지역 
보상 대책 마련
▪훼손되는 자연생태계 대체 및 이식
그리고 경관생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따라 각각 구체적인 경관생태계획
을 구상16) 하고, 녹지체계 구상에서는 녹지체계 구상의 기본전제를 설정17)하여 
16) 예를 들면, 자연생태계 보존 및 복원-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구상내용을 살펴보면, 비오톱 
유형 평가 등급 1지역은 절대보존하고, 대상지내에 산재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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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각 세부내용을 구상하였다. 
경관생태계획 구상에서는 비오톱 유형, 주요 경관요소, 동식물 서식처 분석결
과를 종합하여 경관생태 유형을 구분한 후 보호 및 관리지역과 이용지역을 설정
하였다. 여기서 보호 및 관리지역은 자연보호지역, 경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문
화재지역, 군사지역, 기존 보호지역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였으며, 이용지역은 도
시민의 휴식․휴게를 목적으로 정주지 내외에 각각 이용형 자연공원을 지정하였
다. 이 결과 작성된 화성 동지지구의 경관생태계획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화성 동지지구의 경관생태계획도>
등 참나무류림을 포함한 건조지성 자연림은 절대 보존하며, 논 경작지 내부에 일부 분포하는 자연늪
지도 절대보존하도록 구상하였다.
17) 화성 동지지구의 녹지구상에서 설정한 기본전제는 다음의 4가지이다.
 ․보존녹지와 조성되는 녹지를 연결하는 Network 체계를 구상
 ․연결체계에 있어 자연구조 조성하여 생태적인 연결과 생태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녹지의 연결을  
구분하여 구상
 ․토지이용지역 내부에서 보존녹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원녹지의 배치와 공원녹지의 기능을 구분
 ․소규모 녹지와 자연지반의 배치에 있어 보존녹지와 연결되어 생태적으로 유지되는 녹지의 면적을 
가급적 확대할 수 있도록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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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양자의 조정을 통해 경관생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5) 토지이용계획 수립
앞에서 실시한 경관생태계획도를 토대로 자연의 지형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
고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
다. 토지이용계획은 경관생태계획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조정하여 완성
되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경관생태계획에서 제시하는 보전 및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가용지를 설정하고, 공간별 경관생태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의 
배치, 도로체계, 공원 및 녹지, 공공시설의 배치 등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였다. 
<화서 동지지구의 최종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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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화성 동지지구의 토지이용수립사례는 기존계획과는 계획체계를 달리하여 현
황분석에서 최종계획수립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자연환경과 지역성을 고려한 환
경친화적 도시조성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자연의 지형과 생
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간계
획을 수립하는 방법론 및 계획과정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6. 네덜란드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사례18)
1) 롬(ROM: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beheer;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 프로젝트 사례
10개 시범지역에 걸쳐 진행된 롬 프로젝트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매우 달라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공간적 규모, 문제의 심각성, 현
행법과의 충돌 여부, 재정 상황, 참여주체들간의 합의 정도 등 많은 점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틀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프로젝트마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롬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몇몇 사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겔더란드(Gelderland)의 벨루베(Veluwe)
겔더란드의 시범지역 근처의 벨루베 북서부에는 이른바 ‘고립 농지’(Agrarian 
Enclave)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인 동시에 집
18) 본 사례내용은 본문 "제3장 외국사례 검토" 중 네덜란드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사례로써 계
획간 연계 및 통합의 시도를 예시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네덜란드 주택․공간계획․환경부가 발
간한 보고서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1999. Area-specific Policy 
Works: Environment and Special Planning in Partnership(The Hague: Vrom)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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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 농토이용으로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농업계획, 자연보호, 수
자원 관리 등의 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난 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집단과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 지역 개발
의 통합적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능이라는 
목표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 스키폴(Schiphol) 공항 주변지역
네덜란드 정부의 ‘물류중심국가’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스키폴 공항 지역의 개
발이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네덜란드 정부, 북부 홀란드 주(North Holland 
Province) 당국, 스키폴 공항, 할레메르미어(Haarlemmermeer)와 암스테르담
(Amsterdam) 자치단체 등이 협의하여 스키폴 지역 개발계획인 이른바 ‘접근계
획’(Plan van Aanpak)을 수립하였다. 먼저 공공과 민간 부문이 지역의 주요 현안
에 관계하여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예정된 시간 안에 계획을 수행하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1991년에 공식적으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 개발의 목표를 공항과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 개선이라
는 양대 목표(double aims)로 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역 모두 경
제적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대기 오염 등 환
경 문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통합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었으나 의
사결정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되지 않고 있다19).
(3) 린몬드(Rijnmond) 지역
린몬드는 네덜란드 항구도시로서 최근 컨테이너 사용 증가에 따른 최근 급격
한 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항구 건설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 산업, 환경기술, 무역 등 상품 가공과 물류산업과 
19) Bouwer(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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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추구되었다 
우선 이 지역개발에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들 즉, 중앙정부, 주정부, 로테르
담 광역시, 지자체,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ROM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접근 
계획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항구 및 산업 개발과 환경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대 목표 아래, ‘주항구를 위한 공간’, ‘주항구에 대한 접근성’, ‘주항구의 환경영향’, 
‘에너지 및 자연자원’, ‘공간의 질’이라는 5 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하위 
목표에 따라 처음에는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실천계획(action plan)으로 시
작하여, 이 중 상당수는 ROM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가고 중단되는 등 변화를 겪
은 후 현재 23개 사업이 이 프로젝트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공간
의 집약적 이용, 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구조적 감축,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업의 진척은 매우 느린 편이
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
(4) 겔더스 밸리(Gelderse Vallei)
겔더스 밸리는 집약적 가축 농장, 농민들의 불투명한 경제적 전망, 관계당사자
들간의 협력의 부족, 현실에 적합지 않은 법 등의 문제로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로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여 인
산염과 질산염에 의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은 물론이고, 암모니아에 의한 대기 오
염도 심각하였다. 주변 농가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환경보호와 경제적 보상을 결
합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동물 배설물 감축 노력은 번번히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우트레흐트와 겔더란드(Utrecht and Gelderland) 주정부, 지자체, 농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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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은행, 자연보전조직, 농업경영조직 등이 모여 ROM 프로젝트 시작하였다. 
1993년 실천계획에서 ‘농업의 재활성화’, 환경의 개선, 야생동물 및 경관을 위한 
대비, 다른 기능들의 개발 등이 4가지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조치 제안하였다. 물
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의 
진전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다.
암모니아 감축 계획, 자연보전지역 지정, 공간구조의 개선 계획 등이 채택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련법의 개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시간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조건과 절차가 까
다로워 이를 조율하는 문제 역시 상당히 어려웠다.
(5) 드렌츠아 강(Drentse Aa River)지역
드렌츠아 강은 그로닝엔(Groningen)시에 식수를 공급해왔는데 주변 농업의 농
약과 비료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져 ROM 프로젝트로 편입되기 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즉,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 
지역개발계획, 주정부의 환경정책계획, 주정부의 수질관리계획 등이 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다가 ROM 프로젝트 편입 후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계획들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단순히 
수질오염 문제만을 다루는 데서 자연보전, 농촌지역 관리, 교통, 레크리에이션, 
관광 등의 문제로 확대·접근이 가능해졌다.
2) 도시․환경 프로젝트 사례
도시․환경 프로젝트 역시 ROM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처한 상황
이 달랐다. 그러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떠한 노력으로도 기존의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도시들과 공통적
이었다. 따라서 이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지역 전체에 공유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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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토대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계획의 관련 주체간 협력을 유도하는 좋은 조
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도시·환경 프로젝트는 ROM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상대적
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보가(CiBoGa)
그로닝엔시에 있는 시보가(CiBoGa; Circus/Boden/Gasworks)는 과거 이 지역에 
입지한 석유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도저히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도시·환경 프로젝트에 편입되면서 개
발이 가능해져서, 1300대의 용량의 주차장, 1000세대 규모의 주택, 대규모 도매 
시설, 업무·상업·산업 등을 입지시킬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도심지역의 개발
은 낙후된 도심을 재활성화 시킴으로써 도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광역적 차
원의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이뮈덴(Ijmuiden)
구 이뮈덴(Old Ijmuiden)과 이뮈덴 북부(Ijmuiden North)는 후거벤스(Hoogovens) 
철강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매연의 공해가 심각한데다가 인접한 항구로부터 나오
는 소음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낡은 주택 재고, 녹지공간 및 운
동장의 부족, 소음 및 대기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였는데 도시·환경 프로젝트에 
편입되면서 문제의 돌파구가 열렸다. 즉 사회적 결속, 환경 피해, 교통 등 세 가지 
주제와 근린생활권 6 곳에 대한 프로젝트가 논의되어 2000년부터 계획대로 개발
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계획에는 도시계획가 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 사회복지가 등 많은 관계자
들이 계획에 참가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주
민참여를 독려하는 컨설팅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정도였다. 여기서도 
슬럼화된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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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쉐베닝겐 항구(Scheveningen Harbour)
헤이그에 있는 항구인 쉐베닝겐 항구는 헤이그로부터 주택 공간에 대한 수요
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받아 왔지만 항구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소음에 관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제기
되어 도시환경 프로젝트가 추진된 결과, 항구 개발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충족했
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4) 알멜로(Almelo)
알멜로는 철도와 철도 조차장(marshalling yard)에서 나오는 소음 및 진동, 위험 
물질 수송에 따른 위험 요소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었다. 또한 철도가 도시 
중앙과 반대쪽 지역을 단절시켜 도심에서 분리되는 지역이 존재하였다. 이 지역
도 도시․환경 프로젝트에 편입되어 소음 기준이 완화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여
러 가지 대책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 재생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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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의견수렴 설문지 및 조사결과
(제4장 2절 3. 전문가 의견수렴)
1. 의견수렴 설문지
< 관련용어 정의 >
※ 설문에 응답하실 때 아래 관련용어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계획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칭함)에 명
시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 공간계획을 의미함. 여기에서는 국토계획에 포함된 계획을 환경계획과 대응케 한
다는 의미에서 공간계획으로도 지칭함
 ○ 환경계획 : 여기에서 환경계획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를 다루
는 계획”으로 한정하였음. 즉, 국토계획 등 공간개발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
을 다루는 계획을 환경계획이라 하며 ‘법정환경계획’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본래의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
경보전계획,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보전기본계획 등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등 환경에 
관한 계획으로서 여기에서는 이를 법정환경계획이라 하였음
 ○ 환경보전부문계획 : 국토계획 등 공간개발계획 내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이나 공
원․녹지계획 등을 의미함. 현재 국토계획의 각 계획단계별 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환경
보전무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개 포함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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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종합계획 
   - 환경관리계획 : 치수, 방재, 에너지, 대기 
  ￭ 광역도시계획 
   - 환경보전계획 : 대기질, 수질, 토양오염
  ￭ 도시기본계획 
   - 생활환경계획 : 주택, 상하수도, 청소, 에너지, 환경관리, 자연환경보전
    - 공원녹지계획 : 공원, 녹지, 여가․위락, 유원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재정비)
   - 생활환경계획 : 상하수도, 주택, 청소, 에너지 등
    - 공원녹지계획 : 공원, 녹지보전
  ￭ 지구단위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비오톱지도 :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지도화 한 것으로 계획목적에 따라 보호할 대상,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공간 등을 판단하는 공간정보의 하나임. 비오톱지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환경지도의 한 유형이라 하겠음
국토계획 체계 및 내용 관련
1)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토지이용이나 개발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연환경
훼손이나 생태계 단절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고려       고려하지        중간            조금          충분히 
     하지 않음       않고 있음                       고려          고려함
        1                2             3               4               5
2) 위의 사항을 국토계획 단계별로 구분한다면 그 정도는? (위의 번호로 응답)
   2-1) 국토종합계획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정도 (    )
   2-2) 도종합계획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정도 (    )
   2-3) 광역도시계획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정도 (    )
   2-4) 도시기본계획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정도 (    )
   2-5) 도시계획재정비(도시관리계획)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정도 (    )
   2-6)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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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국토계획수립 시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 시 발생하는 환경훼손을 사전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귀하의 찬성(원인이라는데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2번 
문항』에서 한번이라도 1, 2, 3으로 표기한 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찬성    찬성하지          중간            조금           매우 
   하지 않음          않음                             찬성           찬성
        1                2               3               4               5
   3-1) 국토계획은 공간개발계획의 성격이 강하므로 환경보전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음(    )
   3-2)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 (    )
   3-3) 국토계획 등에 포함하고 있는 환경보전부문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
경훼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    )
   3-4) 국토계획에서 다루는 여건분석이 환경여건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로 개발 
가능지를 판단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음 (    )
   3-5) 환경훼손, 생태계 단절 등을 다루어야 할 환경계획이 주로 사업 및 정책
위주이어서 실제 개발계획에서 자연환경보전문제를 고려할 내용이 미흡함 
(    )
   3-6) 계획수립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효과 미흡 (    ) 
   3-7) 국토계획법 등 관련 제도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
   3-7)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환경인식 부족 (    )
   3-9)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4) 현행 국토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과 환경보전부문계획(개략적인 내
용은 앞에 언급한 “관련 용어 정의” 참조)이 상호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관성이   연관성           중간          연관성         연관성
   전혀 없음        없음                          조금 있음      매우 많음
        1                2             3               4               5
   4-1) 국토종합계획  (    )
   4-2) 도종합계획    (    )
   4-3) 광역도시계획  (    )
   4-4) 도시기본계획  (    )
   4-5) 도시계획재정비(도시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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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지구단위계획  (    )
5) 국토계획법 등 국토계획 관련 제도에 의하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획수립에서는 상․하위 
계획간의 연계가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에도 현재는 “관련계획
검토”에서 상위계획의 내용을 나열하고 하위계획의 실제 내용에서는 반영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귀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동의            중간           조금          아주 많이
   하지 않음    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함
        1           2               3               4               5
국토계획 단계 계획내용 전반에 대하여
환경보전부문계획의 
상하위계획간 내용의 
연관성 정도
국토종합계획
 ↑↓     
도 종합 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
(    )
(    )
(    )
(    )
(    )
(    )
(    )
『5번 문항』에서 환경보전부문계획의 상․하위계획간 내용의 연관성 정도를 “1, 2, 3”으
로 응답하신 분은 『6번 문항』으로, “4, 5”로 응답하신 분은 『7번 문항』으로 
 6) 환경보전부문계획에 있어 하위계획수립시 상위계획의 반영정도가 적은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항목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하위계획일수록 계획내용에서 구체적 실천수단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환경관련 기초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② 상․하위계획 내용의 반영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③ 각 계획단계별 다루고 있는 환경보전부문계획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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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각 계획내용이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쉽게 변경이 가능하거
나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이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추진되기 때
문에
  ⑤ 상위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위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⑥ 국토계획의 환경보전부문계획 작성시 고려할 수 있는 환경계획이 없기 때문
에
  ⑦ 기 타 (                                                           )
7)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등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선계획후개발’원칙, 개발허가제, 토지적성
평가,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수단과 도시계획수립 시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시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계획내용작성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을 고려할 수 있는 실천방안제시에는 미흡
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 귀하께서는 기존제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제도(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하에서 
국토난개발과 같은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전혀 나아진       달라진        중간      조금 나아질      매우 나아질
    것이 없음        것이 없음                  것임              것임
        1                2           3            4                  5
8) 만약 새로운 제도가 환경훼손 및 보전에 있어 기존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번 문항에서 1, 2, 3
으로 표기한 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새로운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
  ② 새로운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훼손 또는 생태계 단절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는 여전히 
미흡
  ③ 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정
보가 구축되지 못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
  ④ 관련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담당자의 환경보전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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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 체계 및 내용 관련
9) 기존의 법정환경계획(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이 개발
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보통           조금             매우
  기여하지           못함                          기여함           기여함
    못함                          
      1                2               3               4               5
10) 기존의 법정환경계획(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이 국
토계획 등에서 작성되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단절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루지           보통           조금           많이
   다루지          않고 있음                   다루고 있음     다루고 있음
   않고 있음                 
      1                2               3              4               5
11) 기존의 법정환경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
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래 제시한 
이유에 대한 동감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찬성     찬성하지          보통           조금           매우 
     하지 않음          않음                           찬성           찬성
        1                2               3               4               5
  11-1)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생태계 단절 등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환경 관련 기초정보가 미흡함 (    )
  11-2) 현재 법정환경계획은 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계
획이라기 보다는 주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및 대책 중심으로 이루어짐 
(    )
  11-3) 환경관련제도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을 다루기 위한 근거가 없음 (  
  )
  11-4)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지정 또
는 희귀 종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발과 관련된 경관보호 또는 
환경훼손은 다루지 않고 있음 (    )
  11-5) 환경계획내용이 공간계획화 되지 못하고 주로 서술적이어서 국토계획 등
에서 환경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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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2)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각종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
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하지         중간         조금              매우
   기여하지           못함                       기여함            기여함
    못함                          
      1                2               3               4               5
13)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제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생
각합니다. 아래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감하는지 표기하여 주십시
오(12번 문항에서 1, 2로 표기한 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찬성    찬성하지         중간            조금           매우 
   하지 않음         않음                             찬성           찬성
        1                2               3               4               5
13-1) 계획수립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성 검토를 위한 기초정보 미흡 (    )
   13-2)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관계없이 환경성 검토내용이 일률적이라 불필요한 사
항을 포함하는 반면에 집중해야 할 검토사항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    )
   13-3)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따라 검토의 시점이 달라야 하는데 대개 계획수립이
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음 (    )
   13-4)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만 있을 뿐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기법 미흡 (    )
   13-5)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과 개별법에 의
한 협의대상으로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곤란 (    )
   13-6)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4)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중간          조금              매우
   기여하지           못함                        기여함            기여함
    못함                          
      1                2               3               4               5
15) 현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계획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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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연계되어         보통           조금            아주
    연계되어         있지 못함                     연계되어      연계가 잘
    있지 못함                                         있음       되어 있음
        1                2               3              4               5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연계방안
16)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에 의하여 야기되는 자연환경훼손이나 생태계 단절문
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
계의 연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전혀              필요            중간           조금            매우
    필요없음          없음                          필요함          필요함
        1                2               3               4               5
 
17)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두 계획이 상호 연관되도록 공통으로 포함할 계획내용의 조정
   ② 두 계획의 계획수립단계가 대응하도록 계획체계를 맞춤 
   ③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
   ④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⑤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다룰 수 있도록 기초정보의 구축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해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
까 아래 사항에 대한 동감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필요            중간           조금            매우
   필요없음           없음                          필요함          필요함
        1                2               3               4               5
 18-1) 국토계획의 각 부문별 계획(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이 환경보전을 기본
으로 수립하도록 함 (    ) 
 18-2) 국토계획의 환경보전계획부문에서 개발 이전에 환경보전문제를 다루기 위
한 계획지침을 보완함 (    )
 18-3) 국토계획의 상․하위계획간 연관성 강화  (    )
부록Ⅱ∙의견수렴 설문지 및 조사결과   323
 18-4) 국토계획 등 공간개발계획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건분석’에서 환경보전 및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등을 다루도록 함 (    )
 18-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9)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해 환경계획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
까 아래 사항에 대한 동감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필요            중간           조금            매우
   필요없음           없음                          필요함          필요함
        1                2               3               4               5
 19-1) 환경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생태계 단절 등의 사항 포함 (    )
 19-2) 환경계획 단계를 국토계획 단계와 같은 체계로 함
 19-3) 환경계획의 내용이 국토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계획을 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수립
 19-4) 환경계획의 여건분석이 토지생태(생물서식정도, 유형을 포함)를 담고 있는 
도면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함
 19-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0)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상 연계를 위해서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각 계획단계별 포함할 사
항을 전부 표기하여 주십시오
 
 20-1) 국토종합계획 (                   )     
 20-2) 도종합계획   (                   ) 
 20-3) 도시기본계획 (                   )     
 20-4) 도시관리계획 (                   )
 20-5) 지구단위계획 (                   )
보
기
 ① 환경보전관련 지표                  
 ②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③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④ 환경훼손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복원방안
 ⑤ 개발 또는 이용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⑥ 녹지 네트워크
 ⑦ 자연환경 분석 및 비오톱 조사 내용 및 평가   
 ⑧ 경관보호 관련  
 ⑨ 여가 및 위락공간에 대한 사항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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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환경계획체계는 어느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환경종합계획 - 시․도환경
보전계획 - 시․군․구환경보전계획」 3단계로 구성
   ② 현행 국토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구단위계획」
에 맞추어 환경계획체계를 4단계로 함. 즉, 3단계로 구성된 환경계획체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단계를 추가
   ③ 국토계획단계의 하나인 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군․구 환경보
전계획을 도시계획과 같은 단계로 세분하여 총 6단계로 구성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환경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생태계 단절 등을 다루고 또한 환경계획이 
공간계획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정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녹지자연도    ② 생태자연도     ③ 비오톱지도 
   ④ 대기, 수질, 토양, 비오톱 관련사항을 망라한 환경지도
   ⑤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된다면 현재 도시계획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
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역할과 내용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각 항목에 대한 동감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찬성     찬성하지         중간            조금           매우 
   하지 않음           않음                            찬성           찬성
        1                2               3               4               5
  23-1) 두 계획이 연계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운용하도록 
함 (    )
  23-2) 각 계획단계별 연계 내용이 다를 것이므로 각 단계별 검토항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도록 함 (    )
  23-3) 두 계획이 연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과 같으므로 
도시계획이하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필요없도록 함 (    )
  23-4) 두 계획이 연계된다하여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
되어야 하므로 특별히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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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방법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장
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
십시오.
  24-1)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에 의하여 가능한 방법 (    )
  24-2) 이상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방법 (    )
   ① 국토계획의 환경보전부문계획에서 개발로 인해 발생할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하여 다루도록 함
   ②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을 다루는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토계획에서 자발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③ 두 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관련제도에 명시하여 두 계획이 제도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함
   ④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연계할 내용 및 과정 등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체계 연계 관련 지침을 작성함
   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25)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를 연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
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관련계획의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편 곧 개정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모든 개발계획은 법정환경계획을 고려하
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향후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해 계획체계간 우위성을 둔다면 어떤 
체계가 연계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토계획이 토지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모든 계획의 우위성은 그대로 유지
되는 가운데 두 계획의 연계체계를 구성하도록 함
  ②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
한 두 계획의 연계이므로 환경계획내용을 국토계획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
으로 환경계획이 우위성을 갖도록 하여야 연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③ 국토계획에서 환경계획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계획에서도 국토계획에
서 언급하고 있는 토지이용, 개발,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야 하므로 두 계획은 상호 보완적인 동등한 체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④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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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부문
2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환경 및 시민단체 임․직원               ② 연구기관 연구원  
  ③ 엔지니어링 회사 임․직원                ④  교수  
  ⑤ 지자체 공무원                           ⑥ 중앙부처 공무원
27) 귀하의 근무연수는 몇 년이십니까? (     ) 
  ① 1년 미만                 ② 2∼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28) 귀하의 소속 기관과 부서    (                                      )
 
29)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 연계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기타 조사결과1)
□ 국토계획 단계별 자연환경훼손 고려 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국토종합계획 342 3.14 1.01
도종합계획 341 2.93 0.95
광역도시계획 340 3.11 0.93
도시기본계획 345 3.08 0.97
도시관리계획 345 3.03 1.06
지구단위계획 343 3.15 1.17
1) 여기서는 설문조사 결과 중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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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환경계획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을 다루는 정도
현행 법정환경계획이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환경훼손, 생태계 단절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에서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환경·시민단체 30 2.43 0.97
집단간=5
집단내=336
합계=341
7.528 0.000
교    수 26 2.85 0.88
연구기관 79 3.18 0.97
엔지니어링회사 95 3.24 0.70
중앙부처 37 3.19 0.81
지 자 체 75 3.49 0.86
합    계 342 3.18 0.89
□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 국토종합계획 단계
국토종합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환경보전관련 지표,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자원,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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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단  경계획에서 다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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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종합계획 단계
도종합계획 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환경보전관련 지표, 보전해
야 할 지역 또는 자원, 보전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녹지 네트워크 등에 대해 응답
자의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종 합 계 획 단 계 의  환 경 계 획 에 서  다 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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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 단계
도시기본계획 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여가 및 위락공간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 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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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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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단계
도시관리계획 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환경보전관련 지
표를 제외한 전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 관 리 계 획  단 계 의  환 경 계 획 에 서  다 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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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단계
지구단위계획 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환경훼손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복원방안, 개발 또는 이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자연환경 분석 
및 비오톱 조사내용 및 평가, 경관보호 관련, 여가 및 위락공간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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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단계의 환경계획에서 다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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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계획의 공간화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
환경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을 다루고 환경계획을 공
간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정보는 ‘대기, 수질, 토양, 비오톱 관련사항을 망라
한 환경지도’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필요한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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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계획 연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역할과 내용
양 계획의 연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 및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검토항목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고,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계여부 확인하기 위해 운용 340 3.34 1.12
 단계별 검토항목 수정보안 후 유지 342 3.78 1.01
 사전환경성검토 폐지 338 2.96 1.31
 현재와 깉이 계속 운영 338 2.40 1.03
<가장 필요한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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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계획체계 연계 방법
▲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에 의해 가능한 방법
국토계획과 환경
계획체계의 연계 
방법 중 현실 가능
한 방법으로는 ‘국
토계획의 환경보
전부문계획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생태계 단
절을 다루어야’ 한
다는 의견과 ‘두 
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명시하여 두 계획이 제도적으로 연
계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계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계획 연계방법으로는 ‘국
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하
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구체적 계획체
계 연계지침 작성', '환경
계획 수립후 자발적 반영', 
'연계사항을 제도에 명시', '국토계획의 환경부문에서 취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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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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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제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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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계획 연계 위한 계획 체계간 우위성
양 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계
획체계간 우위성을 어느 체계
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동등한 체계가 되도
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토계획의 
우위성
상호보완 
및 동등
기타환경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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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간 우위성 배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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